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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성정책평가 및 성 인지적 정책평가

본원 연구진

I. 여성정책평가세미나의 목적, 내용 및 일정

1. 목적

- 본원 연구원의 여성정책평가 역량 강화

- 여성정책평가 중심기구로서의 본원의 위상 정립을 위한 준비

2. 내용

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정책/업무에 대한 평가(중앙행정기관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추진체계 및 방법,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

안을 이해한다.

1) 정부업무 평가제도

- 관련 법 및 정의

2) 평가 운영 체계

- 평가주체, 조직

- 평가영역

- 평가방법

3) 개선방향 

- 평가체계, 영역, 기타

나. 기존의 여성정책 평가에 관한 작업을 검토한다.

1) 국무조정실의 여성부 업무평가

2) 행자부의 광역자치단체 업무 중 여성시책 평가

3) 행자부의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

4) 기타 자치단체별 여성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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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평가의 구체적 기법을 습득한다.

1) 정책 평가의 제 방법

2) 평가사업 선정과 지표 개발

- 지표개발의 접근 방법

- 영역 선정-→시책 선정-→1차 지표 선정-→2차 지표(세부지표) 선정

3) 평가항목 간 가중치 부여 방법 

4) 평가 매뉴얼 작성

5) 평가 결과 종합 및 환류체계

라. 향후 여성정책 평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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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미나 내용 및 일정 

세미나 주제 주요 내용 발제자

Ⅰ.
자체세미나

1차
(8/5,화)
15:00

국내 여성정책 평
가

- 사례: 방법 및 문제점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앙부처: 농림부 
  자치단체: 경기도, 전라북도,
  강원도

본원 연구진 

성인지적 정책평가 - 국내외 시도: 방법, 도구, 사례 본원 연구진

Ⅱ.
정부정책.
업무 평가 
현황과 
체계

2차
(8/20,수)
15:00

중앙행정기관 평가 

- 근거법령
- 평가 추진체계와 절차
- 평가 기준과 주요 내용
- 평가 지표, 가중치 등
-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현구 교수
성균관대 
행정학과

3차
(8/26,화)
15:00

지방자치단체 평가 

- 평가 추진체계 및 절차
- 평가 기준과 주요 내용
- 평가지표, 가중치 등  
- 문제점과 개선방안

라휘문 박사
지방행정연구
원 
기획팀장 

4차
(9/1,월)
15:00

중앙 및 지방정부
여성정책 평가 

- 평가지표, 평가체계
- 평가결과와 활용방안
- 향후 여성정책 평가 방안
- 여성정책 평가업무에 대한 지

원방안

차의환 국장
국무조정실
외

Ⅲ.
정책평가 
기법

5차
(9/16,화)
14;00

정책평가 기법(I)

- 정책 평가의 제 방법
- 평가대상 사업 선정 및 지표 

개발: 영역->시책->1차 지표
->2차 지표

- 평가 항목간 가중치 부여 방법
- 평가 매뉴얼 작성 
- 평가 결과 종합 및 환류 

외부 
정책평가 
전문가

6차 
(10/6,월)
14:00

정책평가 기법(II) - 모의 평가 실습
외부 정책평가 
전문가

Ⅳ.
총괄회의

7차
(12/22,월)

15:00

우리나라 여성정책
평가의 발전 방안

- 기존의 국무조정실, 행자부의 
정책평가에 대한 개입 

-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평가 
- 정책의 성분석

연구진 전원 
+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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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부정책/업무평가의 법적 근거

1. 정부정책평가의 법적 근거

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2001. 1. 8 공포, 2001. 5. 1 시행)

1) 성격: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일반법

2) 평가시기: 사후평가

3) 평가의 종류 및 대상

가) 중앙행정기관평가: 국무총리가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

가(동법 제5조) 

나) 지방자치단체평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

가사무․국고보조사업 그밖에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한 평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동법 제6조 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음(동법 제6

조 제3항).

다) 특정과제평가: 국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

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동

법 제2조 제4호).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 가능(동법 

제7조).

라)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기관에 

대해 실시(동법 제8조).  

마)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평가(동법 제9조).

4) 평가절차

가) 평가지침의 시달 및 평가계획의 수립(동법 제10조)

- 국무총리: 매년 평가지침 작성,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시달

- 중앙행정기관장: 매년 3월 10일까지 평가계획 제출

나) 평가의 실시(동법 제11조)

-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평가, (특정과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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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소속기관 기관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특

정과제평가)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다) 국무총리의 평가취합, 후속조치

-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보고

- 시정요구. 시정을 요하는 사항 중 감사 필요시 해당 행정기관장에게 

감사 요구, 기관장은 감사결과 보고

- 예산조치 필요시 기획예산처장관․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라) 보고

- 정부업무평가보고회의 개최: 정기적

- 매년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중앙행정기관 평가․지방자치단체 평

가․특정과제 평가

마) 공개 및 인센티브

- 평가결과 공개

- 우수기관 포상: 기관 및 공무원, 예산지원, 포상, 인사상 우대

5) 평가지원 장치 

가)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평가실시기관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

요한 평가분야는 전문기관에 조사․연구 위탁 가능(동법 제12조 제1항).

나) 자료 등의 요청: 평가실시기관은 1.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

구, 2.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

한 실지조사 가능(동법 제13조 제1항).

다) 정책평가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동법 제21조)

- 위원장 1인 포함,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동법 제23조)

- 소위원회 운영

라) 자체평가위원회 

- 당해 기관장 소속하의 평가위원회(동법 제24조)

마)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

- 국무총리 소속. 관련 기관간의 협의․조정. 의장: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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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지적 정책평가의 법적 근거

가.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본조신설 2002.12.1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

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

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7조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본조신설 2003.3.12]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다. 

제8조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본조신설 2003.3.12] 

① 여성부장관은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원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된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

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

이 정한다. 

 

제9조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본조신설 2003.3.12]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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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

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

평가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

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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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의 평가

여기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김양희 외, 2000) 연구에서 

제1차 계획에 대한 총괄평가를 한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

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요인, 총괄평가의 주요 결과, 향후 평가 개

선방향 등을 간략히 제시한다. 

1. 계획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적이 보고되었지만 확인이나 평가가 없이 서류를 통한 

단순 취합의 수준이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부처나 자치단체에서 자

체 업무계획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고 기본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는 각 부서

에서 보낸 자료들을 기본계획에 끼워 맞추는 형태로 보고했다. 즉, 기본계획이 

반영된 업무를 하기보다는 계획은 계획대로 또 업무는 업무대로 따로 돌았다. 

공무원들은 이 과정이 환류(feedback)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paper work

에 불과했다고 한다. 실질적인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채 보고가 형식

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이 업무 추진의 실질적인 근거나 도구로 

활용되기 어려웠다. 

2.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한 요인은 무엇인가?

- 평가의 도구 및 방법론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인적/물적 자원이 할당되지 않

았다. 

- 계획이 상위단계인 전략목표에서부터 최하위 단계인 세부과제까지 그 포괄

성과 추상성에서 다양한 수준의 과제들이 혼재되어 있고, 선언적이며 추상

적인 것들이 많았다. 수치화나 기준의 제시 없이는 측정이나 평가가 곤란하

므로 계획 수립할 때 시책별 목표를 구체화하고 계량화해야 한다. 

- 계획의 과제들 중 어느 단위(중앙단위, 광역자치단체, 기초 등)에서 끝나는

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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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괄평가의 내용

가. 평가의 내용

1) 수립과정: 관계집단들의 참여 여부

2) 기본계획의 틀: 목표, 하위목표, 기본 전략, 정책과제

3) 기본계획의 성격과 내용 

가) 정책기조: 주류화 패러다임이 수용되지 못함

나) 과제의 성격: 사업계획적/선언적, 구체적 목표결여, WID접근의 정책

과제 중심

4) 계획의 주관기구: 권한과 기능, 잦은 변동

5) 추진체계

가) 여성정책관련 기구 및 조직: 기구 형태(국/과/계 단위), 역량

나) 추진체계의 문제점

․여성부와 중앙부처간 연계

․여성부와 광역자치단체간 연계

․기초자치단체

다) 과제별 소관 부처/기구

․여성부 35(23.5%), 복지부 30, 노동부 21, 교육부 12 등 14개 부처 및 

기구의 144개 과제로 구성됨.

․63개 정책 소과제 중 27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추진하였으나 15개 

소과제는 극히 일부에서만 추진함. 

․잘 안된 것은 어떤 것들인가? 

6) 추진 실적

가) 전반적 평가: 완료된 과제, 성과가 미진한 과제, 정상추진중인 과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일부 ‘완료’ 사업은 과연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미진’하다기보다 전혀 추진된 바가 없다는 것?  

나) 계획추진의 세부적 문제점

․실행계획과 정책과제의 불일치, 무관한 과제를 실적으로 보고함.

․형식적으로 추진된 과제

․추진했다고 하지만 실질적 정책 효과가 미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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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평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가. 연도별 실적보고체계의 개선

취합된 1차 계획에 대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실행계획과 실적은 그 기재 내

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정책수행 방법이 다양하여 계획에 대한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고 초보적인 평가도 하기가 어렵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는 우선 보고 양식을 개선해야 한다. 기재 내용을 비교 평가하기 쉽게 규격화하

고 기재항목도 세분화하여야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과제별 여성정책 내용

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를 확산시켜야 한다.

나. 단년도 중심 보고체제 개선

중장기 계획은 계획기간 중의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1차의 실행 계획과 실적보고는 그러한 목

표설정 없이 매년 업무추진 계획과 실적만을 단순히 망라하고 있어, 중장기 계

획으로서의 실행계획과 실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실행 계획과 실적보

고는 계획 완료 연도의 달성 목표에 따른 연차별 계획과 실적 보고가 되도록 개

선되어야 한다.

다.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방향

- 계획추진 기간 중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환류 시켜 후에 반영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정책평가가 강조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책평가는 평가지표의 개발 등의 기법에 있어 고도의 전문

성이 필요하고, 또 그 모델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이행평가가 형식화되거나 방치될 경우, 또는 

여러 부처에 의해 분산 추진되는 경우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획 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단순하고 기초적인 수준이더라도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평가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현황파악, 지원과 환류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타당성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과도한 행정력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정책평가시 부처간, 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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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경쟁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어 ‘서열매기기’ 발상은 떨쳐 버려야 

할 것이다. 

-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실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가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지역 주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업무에 대해 비중을 두어 평가하는 등 평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기존의 정책평가와의 관계

현재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기본법’1)에 의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중앙부처의 

정책을 평가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을 평가하

고 있다. 또한 행자부는 시,군의 여성정책을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범위가 특정 분야에 제한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을 평가할 경우 기존의 정책평가와 중복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자치단체들

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과도한 행정력을 쏟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행정자치부

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확보2)하여 평가 후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제공하

고 있는데 과연 여성부가 국가보조금 등으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이행을 평가하다가 행정자치부의 평가에 통합시킨 바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

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기존의 평가와의 관계를 고민

해야 할 것이다.

마. 평가도구 개발

무엇보다 체계적인 정책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과학적인 정책평가가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일은 일련의 정교한 작업을 통하여 이루

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요구된다. 그와 같은 작업은 몇 단계로 진행되

는데 우선 기본계획의 전략 목표와 과제들이 결정되면 목표별 평가지표를 개발

한다. 다음은 목표별 전문가들이 요구한 지표의 수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1) 2001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2) 2001년도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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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확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 평가지표들의 평점화를 위하여 분

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에는 이를 위해 보통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3)이 활용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지표간 가중치를 

결정한 다음, 개별지표 마다 산식을 결정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평가의 목적과 

방법, 개별 지표 및 산식, 평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자료 등을 명시한 평가 매

뉴얼을 작성한다.

바. 평가담당/주체

- 기본계획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여성부나 본원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전제조건은 이

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다. 여성부내에 분야별 

여성정책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평가부서를 재구성하여 각 부처에서 집행

하는 여성정책을 모니터․평가하도록 기능을 하게 하는 안도 있을 수 있

고 평가기구를 본원에 두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사실, 내부평가보다는 

외부평가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원래 평가는 

내부평가보다 외부평가로 이루어질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쉽기 때문

이다. 외부에서 할 경우 여성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부담 요인을 피하면

서 그 결과를 국무회의나 신설될 여성정책조정회의 등 권위 있는 기구에 

보고함으로서 효율성 있는 계획 추진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인

에 의한 평가는 외부인들이 부처나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임시기구가 아

닌 본원과 같은 기관의 전문가 집단이 맡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 아울러 기본계획의 평가에 대한 법적인 강제 근거가 필요하고 계획 자체

의 위상과 성격을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안에 현재

의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의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기본계획의 

평가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3) 이 기법은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그 중요
도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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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고려할 사항

1) 시행주체별 역량의 차이

공무원들은 부처별, 지자체 별로 인력과 재정 상황 등에 차이가 있는데 획일

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평가분석을 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처/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왜 못했는지, 어떤 여건이 부족한지를 파악하여 예산이라도 지원하는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센티브 확보

행자부의 평가에서 보듯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예산의 확

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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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평가

Ⅳ-1. 경기도 여성정책의 평가내용 및 지표(‘02년도 사업)

* 경기도 주요 여성정책 계획

1) 경기도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및 중장기실천계획(1997~2004) 

2) 제1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 중 여성부문

3) 경기 2020중 여성부문

* 평가를 위해 동원된 주요 방법

1) 여성정책 실적자료 및 통계 자료 수집, 분석

2) 전문가 회의를 통한 평가지표 개발 및 확정 

3) 공무원에 대한 조사

4) 주민 조사 

* 평가수행시 야기되었던 문제점 

1) 자료 관리의 미흡으로 실적이 모두 수합되지 못함

2) 공무원의 인식부족 및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실적자료 제출 및 의견 개진의 

비협조

3) 정량적 지표 마련의 어려움 

   



Ⅰ. 제1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 ; 국내 여성정책평가 / 성 인지적 정책평가  17

1. 평가내용

가. 기관역량평가

- 기관역량 : “정책수행조직이 특정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리적, 정신적 역량을 의미함” 

나. 경기도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 세부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평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31개 시군 

156명) 

- 단년도 평가가 아니고, ‘98년 이후 민선 2기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따

라서 정책형성 및 집행, 성과 등의 과정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

음

    

다. 경기도민의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자 평가 

- 도민의 여성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 조사 : 31개 시군, 시군별 약 500

가구, 총 15,500명

- 공공정책의 고객지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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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지표 

가. 기관역량 지표 

<표 1> 기관역량에 대한 평가지표

기관역량의 내용 항목 평가지표

내적 역량

법․제도의 정비 - 법․제도의 정비 실적

인력
- 인력규모 및 적절성
- 인력의 전문성 등

재원

- 예산규모 및 적절성, 대응성, 영역별 예산 
비중 등

- 여성발전기금 조성 액수, 사업실적, 사업 내
용 등

내부 의사전달체계 - 부서간 협조여부 및 협조 정도

외적 역량

외부 의사전달체계
- 상-하 조직간 협조여부 및 협조 정도, 중앙

정부기관과의 관계

정보화 역량
- 여성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실적
- 정보의 연계망 구축실적
- 여성인적자료의 정비 등

국제적 협력관계
- 국제화협력 증진 실적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실적
- 교육강화 실적

나. 경기도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1)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 

가) 정책과정의 통상적 단계: 정책의제의 설정­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성

과의 평가 등 네단계로 구분

나) 이 연구: 의제설정과 정책의 형성을 합하여 정책형성­집행­정책결과

의 평가의 세단계로 구분

다) 평가의 방법:  경기도 여성정책 관련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한 설

문조사

라) 정책과정의 평가기준

① 정책형성단계

  - 여성정책 목표의 대응성

  -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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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집행단계

  - 집행과정의 민주성

  - 사업시행의 효율성

  - 기타 정책수행여건

③ 정책성과

  - 여성정책의 세부 목표별 성과여부에 대해서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의 인식 평가

<표 2>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 항목 및 지표

구 분 평가항목 분석내용

정책형성

- 여성정책 목표의 대응
성

- 환경과의 대응성에 대한 인식
- 경기도 여성의 특성 반영정도에 대한 인식

- 정책목표의 연계성
- 중앙정부 여성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 경기도 중장기여성발전계획과의 연계성에 대

한 인식

정책집행

- 여론수렴 여부 - 계획수립 시 여론수렴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 예산집행의 효율성 - 자원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인식

- 여성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

- 여성정책의 홍보정도에 대한 인식

- 정책수행 여건
- 여성정책의 수행여건이 좋은 이유
- 여성정책의 수행여건이 좋지 않은 이유

평가 및 
향후과제

평가

- 남녀평등 - 남녀평등에 기여한 사업

- 복지향상 - 복지향상에 기여한 사업

- 경제력향상 - 경제력 향상에 기여한 사업

- 내용별 평가 - 세부 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

- 수혜자 범위 - 경기도 여성정책의 수혜자 범위에 대한 인식

향후
과제

도의 역할
- 도 역할에 대한 평가
- 향후 도 역할에 대한 인식, 도와 시군과의 관

계

- 부수효과 - 경기도 여성정책의 부수효과  

- 부문별 과제 - 경기도 여성정책의 향후 부문별 과제

  

 

2) 여성정책의 구조 및 추진실적의 평가

가) 고려사항

- 여성정책의 역사가 일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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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정책개발에 있어 궁극적 목표와 달성수단의 전략의 객관성 검증

이 부족함. 

- 정책구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평가기준의 연계성, 일

관성, 지속성 등을 고려함.

․ 연계성- 경기도 여성정책이 과연 목표와 수단의 연계 관계가 있는

가를 파악하는 것

․ 지속성- 시계열적으로 여성정책이 얼마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 것

․ 일관성- 한 시점에서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다른 정책들

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간, 목표와 수단들간, 그리고 수단과 수

단들간에 상호 보완 또는 위계적 관련성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

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섯 가지로 평가기준을 마련함.  

<표 3> 경기도 여성정책의 구조 및 추진실적 평가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1. 사업의 추진 
실적

- 해당 여성정책 사업 혹은 프로그램의 ’98년을 전후로 한 실적을 
기술․설명한다

- ’98년 이전 자료가 있는 경우, ’98년을 전-후로 한 비교를 통해
서 여성정책관련 사업의 실적을 비교한다

2.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경기여성발전 중장기 계획 및 실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지
- 같은 수준의 사업 혹은 프로그램들은 상호간 연계성을 갖고 추

진되고 있는지

3. 수단의 적절성
-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 혹은 세부 사업이 적절한지,
-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 혹은 세부 사업이 구체적이

고 실천적인지

4. 사업의 연속성

- 여성정책 관련 사업 혹은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는지,
- 프로그램의 대상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지,
- 지속적이지 않고, 종결된 경우 여성정책 목표달성 등 합리적 근

거와 기준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

5. 정책의 효과성
- 당초 설정한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 해당 정책으로 인한 효과 혹은 영향은 무엇인지,
- 예상되는 효과와 당해 정책의 한계는 무엇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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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여성정책 평가를 위한 방안 모색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1. 평가 배경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경유하면서 여성분야도 중앙의 여성정책과 호응

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되어 왔다. 전라북도는 

1997년 12월「전북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 2월 「전북

여성정책 3개년 계획 2000-2002」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1998년 「전라

북도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마련하였고, 여성정책관실을 설치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복지여성국 내에 여성정책과를 두고 있다. 이처럼 전

라북도의 여성정책은 타도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

나 체계적인 점검을 한 적은 없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 수행한 여성정책을 평

가하여 향후 이 지역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본 연구

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평가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평가 방안을 제

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전라북도 여성정책과 관련한 평가는 자체평가의 성격으로써 전라북도가 추진

한 여성정책 업무를 스스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발전방향으로 모

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본 평가에서 사용한 평가내용은 ‘기관

평가‘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정책과제, 기관역량, 국민 만족도 영역으로 구성하였

다. 

1) 기반체계에 대한 내용(기관역량 평가)

가) 평가 내용

기반체계에 대한 내용은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인력규모, 인력의 전문성, 평가구조의 존재 여부)과 재정력(예산의 규모, 

여성발전기금), 법적(법․제도의 정비)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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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북도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주요정책과제 평가)

여성정책 평가의 범주는 정책형성 단계와 집행단계 그리고 정책성과 단계로 

나눈 후 각 과정단계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

책성과 단계는 사업이나 시책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추진실적 뿐만 아니라 그러

한 사업들을 통해 정책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평가하

였다.

<표 4>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척도

기관 
역량
평가

집행기관
의 능력

조직과 인력의
적절성

- 인력의 규모
- 인력의 전문성
- 평가구조 존재 여부

재정의 적정성 
- 예산의 규모
- 여성발전기금 

법․제도의 정비 - 법․제도정비 실적

정책 
영역별
평가

정책형성

중앙과의 연계성 및 
지역적 특성반영

-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와 연계되고 있는가?
- 정책목표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목표의 구체성
- 목표설정이 구체적인가? 정책목표를 실현시

킬 수 있는 조례․법, 예산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가?

정책집행 수단의 적절성
-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예산, 

인력, 프로그램,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가?

정책성과

목표의 달성도
(진전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정책의 효과성
(남녀평등 기여도)

- 정책수혜자들이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도
평가

3.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한계   

가. 기관역량 평가

기관역량 평가 또는 기반체계에 대한 평가는 기관혁신운영노력과 자체평가수

행노력평가로 구분하여 각 부처의 정책추진을 위한 역량 및 의지․노력 등 양

적․질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하나 본 기관역량 평가에서는 질적인 측

면을 제외한 양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정책 담당 구

성원들이 여성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 정도라든지, 자체적으로 여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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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려고 노력하였는지 등 질적인 측

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여성정책 관련 평가 지표를 나름대로 고민하긴 하였으나 ‘여성정책’의 범주를 

어느 선까지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국무조정실 정

책평가위원회에서 개발한 ‘주요정책과제 공통평가기준’에서 시용한 평가지표를 

대부분 가져와 활용하였다. 따라서 전라북도 여성정책만이 갖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여성정책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정책 평가는 여성정책이 갖는 특수성 즉, 국정목표와 통합의 어려움, 단

면성으로 인한 계속성 부족, 재정배분의 취약성, 여성문제 가치 내재로 인한 계

량적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 정부정책 평가보다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과 여성정책만의 특성을 살린 평가 틀과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향후 우리나라 여성정책 평가 방안

정책평가에 성 관점을 개입시켜 정책평가를 통한 평등사회구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가. 기존의 정부 정책평가 틀 내에서 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어 그 부분에 성 관점을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기관평가 부분

- 주요정책과제 평가에서는 각 부처의 주요정책 <과제선정기준>에 성 

관점이 반영된 정책을 하나 이상 선정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 기관역량 평가에서는 평가대상분야에 반드시 양성평둥 구현 노력이 

평가지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관운영혁신 부문에서는 인사행

정부분에의 양성평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국민만족도 평가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을 일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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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으로 선정할 때 여성이 꼭 포함되어야 하며, 정책대상인 국민의 

성별 만족도도 중요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제공자의 

성별과 만족도와의 관계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특정과제평가는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

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이 대상이나 성 평등의 문제는 일

시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성 관점의 정책

이 특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자체평가 역시 <과제선정기준>에서 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자체평가 대상 과제의 선정 시 일정비

율 성 관점의 정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나. 기존의 평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성정책 평가 틀과 평가지표를 제시하

는 것이다. 기존의 평가 틀 내에서 여성정책을 평가하게 되면, 일반 정책 

평가 지표에 몇 개의 여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정도일 것이며, 여성정책

이 갖는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진체계(누가)와 

평가지표(어떻게)를 새로 구성하여 여성정책을 성 분석 차원에서 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시 반드시 여성을 참여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

가위원회는 평가 관련 주요 과제 선정과 지표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여성을 참여시킴으로써 성 인지적 관점을 과제선정과 지표 개발에 반영하

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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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강원도 시,군의 정책평가

이 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평가한 강원도

의 사례를 제시한다4).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의 기초단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초단체의 인력문제 등 현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시․군의 정책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준 것이 지역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

심을 높이고 업무집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1. 개요

가. 목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평등문화 조성 등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전

도역에 확산시키고자 함. 

나. 대상: 도내 18개 시,군

다. 결과조치: 우수 시군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다음해 사업비) 부여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곳은 언론에 공표

             차별사례는 시정조치, 미흡한 사항은 보완조치

2. 내용 : <표 5> 참조 

3. 방법

가. 평가도구: <표 5> 참조

도의 주요 시책사업 주에서 4대 분야의 9개 시책사업을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 → 각 사업별 평가항목 선정 → 항목별 배점 할당 → 평가기준으로 세부지

표 또는 산식, 점수화 방법 등을 제시한 평가표 마련. 각 항목을 최대한 객관적

4) 강원도는 2002년 정책평가까지 4차에 의해 시,군의 여성정책을 평가하였는데, 이 자
료는 필자가 참여한 2차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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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고 있음. 

예: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분야

→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시책의 경우

→ 지표는 여성공무원 비율, 6급 이상 여성비율, 보직관리, 채용목표제 이행 

여부, 교육훈련 기회 확대, 후생복지 여건 등 6개이며

→ ‘보직관리’ 지표의 경우 세부지표로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의 여성비

율’, 1실/과 1여성 일반직공무원 배치 여부 등이 선정되고

→ 비율에 대한 점수가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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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강원도 시․군 정책평가

평가분야 배점
비율
(%)

평가항목 (지표)
지표별세부
지표 및 산식

4대분야 9대시책 500 100 총 33개 항목 (지면상 생략)

1.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220 44 12개 항목

1) 사회참여 확대
2) 공직진출 확대
3) 여성단체 활성화 

100
90
30

 

1) 위원회 여성참여율, 도 주최행사 참
여,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 등 3
개

2) 여성공무원 비율, 6급이상 여성비율, 
채용목표제, 보직관리(핵심부서배치
등), 장기교육 여성참여, 후생복지여건 
등 6개

3)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단체행사 지
원, 타단체와 자매결연 추진 등 3개 

2. 여성복지 증진 110 22 4개 항목

4) 여성복지 증진 110 22
4) 복지 상담, 농어촌/도시여성 교류, 저

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중국교포주
부 지원 등 4개 

3. 남녀평등의식 촉진 80 16 8개 항목

5) 당해년도 신규시책
6) 여성공무원차별해소
7) 여성공무원 스스로의 

노력

40
20
20

8
4
4

5) 부부문패달기, 여성1일명예동장제, 신사
임당상/한마음부부상 후보추천 등 3개

6) 직급별 성별 승진소요연수, 포상자 남
녀비율, 성희롱예방교육 등 3개 

7) 시책 발굴 등 2개 

4.여성정책주류화 90 18 9개 항목

8) 여성정책 기반 조성
9) 기관장 관심도

40
50

8
10

8) 정책제안기구설치운영, 정책실천협의
체 구성운영,,정책추진부서 지정, 관련
자료/홍보물 제작 등 4개

9) 여성기구 증설 및 인원증원, 여성공무
원 우대시책,여성정책/복지분야 예산, 
여성실/과장 및 산하기관장 임용, 여
성공무원-기관장 간담회 등 5개

나. 평가 수행

1) 시군별 교체평가 (1차 평가)

- 시,군별 2인의 공무원이 실제 교환평가에 참여함.

- 평가반 교육 →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취합 → 1차 평가 실시

2) 도 확인평가 (2차 평가)

- 도에서 위촉한 전문가 위원회가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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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평가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5개 시군에 대해 전문가평가단이 현지 

실사를 나가서 평가함.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험이 일천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평가도구는 잘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었

다. 특히 주요 영역(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공직 진출 확대, 여성복지 증진, 남녀

평등의식 촉진, 여성정책 주류화 등)이 잘 설정되었다. 향후의 평가작업을 위하

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아래와 같다. 

가. 평가항목 및 지표 관련

1) 복지관련 세부항목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평가이므로 복지영역의 항목을 더 늘리고 점수의 비중도 높일 필요가 있

다. 

2) 여성단체 지원관련 항목이 행사지원으로 명시되었는데, 교육이나 사업지

원까지 확대되면 좋겠다.

3)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여성의 의식교육 및 사회교육이 매우 중요하

므로, 여성사회교육관련 평가지표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4) 여성들의 경제세력화(economic empowerment)의 중요성이 평가지표에

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복지나 교육 등은 결국 여성의 경제력과

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정책 평가 항목에서도 시․군에서 

지역 여성들의 빈곤을 경감시키고, 취업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여성들을 경제세력화 하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포함시켜야 한다. 비정기적인 일을 하는 여성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이

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나. 지역의 특성 고려

1) 도에서 평가를 실시한 만큼 도정에 대한 협조정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

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의 변용된 형태를 

인정하는 식의 융통성을 두어 항목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2) 전반적으로 시․군 단위의 여성정책 추진이 주로 중앙에서 계획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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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천 및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지

역의 특수성이 여성정책에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인상을 준다. 시․

군 여성정책 평가에서는 지역단위의 특수시책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지역적 관점에서의 여성정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다. 기타

1) 실질적인 정책효과의 달성에 중점을 두는 평가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

다.

2) 평가자료 작성에서 정확한 통계 사용이 권장된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

제의 경우 채용 인력의 여성비율만 제시하고 있어, 몇 명이 자연점수에 

의해 합격한 것이며, 몇 명이 채용목표제에 의해 합격한 것인지 구별되

지 않았다.

3) 여성정책의 발전정도를 보기 위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통계뿐 아니라 

‘전년대비 통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4) 여성복지 예산의 경우 구체적으로 포함된 항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시․군간 단순비교를 하기 어려웠다. 조금 더 면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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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강원도 2002년 정책평가>

1. 2002년 여성정책평가의 목적

가. 여성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례화 하여

- 우수시군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활성화가 필요한 시군은 참여 촉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나. 여성정책의 선진 道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

2. 推進方向

가. 시군 지휘부의 관심도를 제고하여 실질적 평등사회 실현

나. 다단계 평가를 통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 도모 

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촉진으로 여성정책 선진도 구현

3. 評價槪要

가. 평가시기 :  2003.  1월 

나. 평가대상 : 도내 16개 시군 

※ 우수기관으로  5억원 수상 기관은 제외 : 원주시(2000), 양양군(2001) 

다. 평가내용 : 2002. 1∼2002. 12월말까지 추진한 여성정책 전반

- 여성공무원 인사 및 복지시책 운영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 여성정책 추진기반 조성,  2002 중점시책

-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여성복지증진

- 기관장 관심도 및 여성공무원 차별사례

라. 평가방법 : 도 평가단 평가(1차) ＋ 전문가 평가(2차)

- 1차 평가: 도 평가단 현지확인 평가 

평가 대상 : 16개 시군

평가반 편성 : 평가반장(여성정책실장)

평가반원 : 여성정책담당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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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평가: 여성분야 전문가 평가단 평가

평가대상 : 4개 시군(1차 평가 결과 우수 시군)

평가반 편성 : 여성정책분야 전문가 4-5명

평가내용

․ 평가표에 의한 평가의 적정여부 확인

․ 평가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접수, 가능한 사항 조치

․ 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등   

마. 평가준비 : 평가항목별 관련 증빙자료(사본) 제출 

4. 평가결과 조치

가.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부여 : 2002년도 사업비 지원(3월)

- 최우수 1개 시군 3억, 우수 1개 시군 2억원 

※ 여성정책 유공 공무원 표창 : 5명 

나.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시군은 언론에 공표 및 홍보

다. 차별사례는 시정조치, 미흡한 사항은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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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총   계  8개분야    22개항목 500

ꊱ 여성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① 승진 ②보직 ③ 인사위원회여성위원위촉 
④ 여성공무원비율 ⑤ 연고지전출공무원 비율 
⑥ 읍면동에서 시군구 전입비율 

100

ꊲ 공무원 복지시책 추진
① 직장보육시설 설치
② 육아휴직제도 ③출산휴가제도

30

ꊳ 기관장의 관심도

① 여성정책담당기구 조정
② 본청 및 소속기관장 여성임용
③ 여성공무원 고충상담 창구운영
④ 여성정책 협조지원

100

ꊴ 여성공무원 자기능력 개발 25

ꊵ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50

ꊶ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
   확대

① 여성사회교육 
② 여성보호 및 자립지원 
③ 여성회관 설치운영
④ 농어촌-도시여성교류
⑤ 중국교포주부 생활안정 지원

150

ꊷ 여성주류화 추진 시책 등

① 여성관련 정보지원 
② 양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③ 성주류화 정착
④ 강원여성의 얼 선양 

70

ꊸ 수범사례 및 구체적 차별
사례 

※ 가 감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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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 인지적 정책평가(성 분석)

1. 배경 및 목적

성별영향 분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1995년 제4차 북경여성

대회에서 성 주류화의 개념이 행동강령에 포함되면서인데, 행동강령은 ‘정부 및 

관계자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주류화하는 

능동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

에 그 결정이 양성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여성정책에 있어서의 성 주류화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성 분석이란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법제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

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하여 모든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의 특성, 그들의 사회적 현실, 삶의 기대들, 경제적 상황 등에 민감하게 되

도록 하는 과정이다(김양희 외, 1999). 성 분석은 모든 이들이 성에 관계없이 정

책과 프로그램, 법제로부터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즉, 정책의 성 중립성

(gender-neutral policy)에 대한 가정을 반박하고,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

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성분석은 정책의 성 차별적 요인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양성에게 평

등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절차이다. 정책수립 기준으로서 성을 적

극적으로 고려하여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의 도구로서 성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평가와 분석은 강조되어 왔지만, 성형평성의 측면

은 적절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

는 사회체제 내에서는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공공정책이나 프로그램들 

속에 성 차별적 요인이 내재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2년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일반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부 부처의 모든 정책이 성 인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개정법률의 제 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에 의하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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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

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된 

부처에서 성분석에 관심을 가져 왔고 관련 자료의 번역과 성분석 연구를 추진하

였다. 2001년 여성부에서는 ｢정부 부처내의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지침마련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여 정부부처에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별영향 분석관련 프

로젝트는 최근 3-4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방법,  내용 및 추진체계

가. 캐나다 

여성 지위청(Status of Women Canada)의 주관 하에, 각 부처내의 전담부서

가 있어 세부적인 성 분석 사항을 실행한다. 어떤 입법과 정책이 여성에게 영향

을 미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성관점의 지속적인 적용이 필요한가를 결정

하는 책임은 개별 부서에 있다. 연방정부는 성분석 도구, 방법의 개발과 적용, 

성분석 훈련, 성평등 지표의 개발, 성분리 자료의 수집과 활용, 성인지적 용어의 

사용, 성분석 과정의 효과성 평가에 노력한다. SWC가 성분석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부서가 정책의 성분석에 책임을 지고 있다.

SWC는 현재 약 1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부서간 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타부서의 정책과 사업 개발에 전문적 기여를 하고 성분석 시행에 있어 지

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분석 개념, 도구, 방법의 개발, 부서별로 특화된 

분석도구의 개발에 협력하고 있고, 1999년 성분석 이해와 사용 확대를 위해 성

분석국(Gender-based Analysis Directorate)을 설치하였다. 성분석국은 연방정

부 부서와 기구가 정책과 사업 개발에 성분석을 통합하도록 하는 과정을 수립하

도록 격려,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분석국의 국장은 성분석 부서간 위원

회의 장의 역할을 하며, 각 부서의 젠더전문가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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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시행 사례, 훈련 도구를 포함하는 정보, 자료의 공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

고 있으며 현재 몇몇 정책에 대해 성분석 pilot project를 수행중이다.

- 캐나다의 성분석 모형(단계)

① 1단계: 문제의 규정, 확인 (Identifying, Defining, and Refining the 

Issue)

② 2단계: 성과 기대, 예측 (Defining Desired/Anticipated Outcomes)

③ 3단계: 정책 정보와 자문 확보 (Defining the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Inputs)

④ 4단계: 연구 수행 (Conducting Research)

⑤ 5단계: 대안 개발 및 분석 (Developing and Analyzing Options)

⑥ 6단계: 대안 권고 및 결정 (Making Recommendations/Decision-Seeking)

⑦ 7단계: 정책 전달 (Communicating Policy)

⑧ 8단계: 분석의 질 평가 (Assessing the Quality of Analysis)

나. 뉴질랜드

1986년 신설된 이후, 타 정부부처와 연계하여 여성 문제 관련 업무를 추진해 

온 여성부는 지난 15년간 정책관련 성분석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최근 몇 년까

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타 부처들이 성분석을 시행하도록 독려하여 왔

다. 예를 들면,

- 부처간 네트워킹

- 성분석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및 성분석 틀 제공

- 세미나, 워크숍 개최 및 트레이닝 코스 개발

- 성분석 모델 개발 등.

1995년 북경회의 이후, 그리고 최근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성분석을 검토

한 결과, 정책 입안 시 성 분석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차후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유로 2000년부터 Cabinet Committee on Closing the Gaps를 통한 성분석 보고

서의 문서화가 시작되었고, 이후, 2001년 4월 2일 자로, 각부서는 정책 입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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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된 성분석 보고서를 Cabinet Social Equity Committee에 제출함을 동의

했으며, 2002년 초부터 이를 실행하고 있다.

성분석 보고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본 정책이 남자와 여자에게 어떻게 얼마나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가를 

기술함

- 본 정책이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예상결과와, 이 예상결과가 양성 모두에게 

동등하게 미치는가를 명시화

- 양성 모두에게 미치는 정부의 (국내, 국제)법적 의무를 명시화.

- 양성의 상이한 접근이 요구됨을 밝힘.

- 인종과 성별에 따른 결과와 혜택 정도를 밝힐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유무를 명시.

 

이후, 여성부가 2000년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출된 29건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몇몇 보고서는 충실한 성분석을 실행한 데 비해, 대부분의 보고서

가 부적절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심지어, 여성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성 분석

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여성부는 성분석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다

양한 트레이닝 코스, 워크숍 개최 및 매뉴얼 개발 등 성분석의 발전을 위한 지

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1단계: 목표설정(Define desired outcomes)

② 2단계: 문제점과 이슈파악(Identify problems and issues)

③ 3단계: 대안 개발(Develop options)

④ 4단계: 대안 분석 및 권고(Analyse options and make recommendations)

⑤ 5단계: 정책 집행(Implement Decisions)

⑥ 6단계: 점검과 평가(Monitor and evaluate)

다. 일본

일본은 1999년 “男女共同參畫社會基本法”을 제정하여 그 제15조에서 “국가와 

자치체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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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시함에 있어,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을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제22조에서는 “內閣府 男女共同參畫會議는 정부가 실시하는 남녀공동참여사

회의 형성촉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을 감시하고, 정부의 시책이 남녀공동참

여사회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首相․關

係大臣에게 의견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男女共同參畫社會基本計

劃>을 마련하여 그 구체적 시책의 하나로서, ‘정부의 시책이 남녀공동참여사회

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실시’(남녀공동참여영향조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법적․정책적 근거하에, 男女共同參畫會議에 중요사항 및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전문조사회를 설치하였

는데, 影響調査專門調査會는 바로 이런 전문조사회 중 하나이다(이하 ‘영향조사

회’로 약칭).  <영향조사회>는 정부시책을 비롯하여, 모든 사회시스템에 남녀공

동참여의 시점을 반영시킨다는 관점에서, 여성의 life style의 선택에 크게 관계

되는 여러 가지 제도․관행 등,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시책 등에 대해 조사검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영향조사회>는 다음의 두 가지를 당면한 과제로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모든 시책이 

당해 전문조사회의 대상이 된다는 관점을 갖고, 광범위하게 각 시책의 기획․실

시․결과평가의 각 단계에 남녀공동참여의 시점을 투입하기 위한 자기평가시스

템을 강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life style의 선택에 영향이 큰 稅制, 

사회보장제도, 고용시스템 등의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잡아 working team을 편

성하여, 모델case에 의한 연구부터 착수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영향조사회>는 ｢life style의 선택과 稅制․사회보장제도․고용시스

템｣에 관한 보고(平成14년 12월)를 냈다.  향후 <영향조사회>는 좀더 고용시스

템에 역점을 두어 life style 선택에의 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방침

을 갖고 있다. 나아가, 稅制나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도, 향후 정부내에서 개혁

안 등의 검토가 행해지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 성분석은 이론상으로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모델에 따

라 엄격히 성분석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개발

원 연구처럼 젠더관점에 기반하여 정책,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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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수행되어 있다. 크게 문제제기, 성분석, 대안제시로 구성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3. 문제점 및 개선안

가. 성분석 성공과 저해요인

캐나다는 성분석 시행을 위한 강력한 지원 환경 구축에 성공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지원환경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성평등을 위한 명료한 법적 토대: 성평등을 지지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명료

한 법적 토대를 포함하는 적극적(긍정적) 정책 환경

- 성분석에 대한 정부의 노력

- 제도적 인프라: 명확한 역할을 가진 국가기구 SWC와 각 부서내에 성평등을 

지원하는 담당 부서 설치, 연방, 주, territorial 정부간 정보교환 및 협력기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

- 성분석 지침, 지표 제시와  연구 지원: 성평등적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투입물의 이용가능성 증대. 성분석 가이드라인과 분석틀들, 정책분석, 진행

을 평가하는 성평등지표 등의 개발

- 여성단체와의 공조 협력관계: 정부밖 활동가들과의 협력관계. 단체들의 역할

과 기여의 인정과 의견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자문과정의 인정

성분석의 장애요인으로는 역시 데이터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

다. SWC는 Statistics Canada와 협력하여 성분리 데이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영향 분석 수행을 위한 데이터 발굴과 함께 분석역량 제고도 요구되고 

있다. 성분석 지표 및 지침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이 도구를 적용한 명쾌한 성분

석 결과물을 접하기 어려운 것은 도구의 문제이거나 도구 적용 역량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경우에 성분석의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들의 개선이 더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 여성정책기구의 명료한 역할,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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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서와 기구가 성분석 수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SWC는 타 부서의 

성분석 도구개발을 지원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촉매자(catalist)로서의 역할을 계

속할 필요가 있다. 

- 분석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

  기본 지침 및 지표의 개발, 분석자료 개발, 성분석 전문가 확보, 성분석 훈련. 

분석방법의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성분석을 위한 분

석 자원의 개발 촉진을 위해 SWC는 Statistics Canada 및 다른 부서와 data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긴밀하게 작업하고 있다.

- 타 부처 정책에 자문을 제공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 및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 SWC는 부처간 조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제기되는 젠더이슈 및 젠더연구를 수렴, 검토하여 정책공론화해야 한다: 정부 

밖에 있는 활동가들의 확고한 압력은 정책이슈화의 중요한 수단이다. 모든 새로

운 정책과 사업에 대한 엄밀한 성분석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나 연구기관을 확보해야 한다.

  성분석국을 설치하거나 자체 분석가를 확보하는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직

접 분석을 수행하거나 해당 부서에 분석을 권유하고 성분석 연구를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캐나다도 아직 정부부서들이 여성의 현실과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계속 비난받는 실정이다. 성분석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과, 성분석 및 젠

더연구의 활용이 필요하다.

- 이슈제기에서 공론화, 대안제시에 이르기까지 NGO와 긴밀한 공조체제 형성

이 필요하다: 정책이슈화하기 위한 정부 안과 밖의 전문가와 활동가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책임부서 및 책임자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 성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범위를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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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헌신이 요구된다.

성분석의 성공적 이행은 지배정당의 정치적 노력에 달려있다.

- 분석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함으로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캐나다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즉, 법적 토대의 구축, 추진체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성분석 지침을 

개발해 왔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여성부내 성분석 담당 공무원의 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함

․ 정부나 전문가간에 성분석 개념, 방법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부재함

․ 시범사례분석 등의 준비과정 없이 성분석을 무리하게 확대하려 하고 있음

․ 각 부처가 성분석을 시행할 전문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무엇보다 성분리통계의 미구축으로 객관적인 분석이 어려운 상태임

․ 성분석과 여성정책평가의 혼선이 있음

․ 성분석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대상정책의 선정작업이 미비함

향후 개선방안으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여성부내 성분석 담당과 확대, 전문가 확보. 자체 분석 또는 여성개발원 등 전

문기관에 성분석 의뢰하는 시스템 구축

․ 성분석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 필요

․ 성분석 대상 정책 선정 및 시범분석 필요

․ 그 이후 전 부처, 모든 정책에 성분석 확대

․ 각 부처의 성분석 전문가 양성, 부처별 성분석 지표 및 지침 개발

․ 성분리통계의 구축

․ 여성정책평가, 정책평가와의 관계 정비

- 농림부 성분석 연구시 접근과 한계: 

농림정책 성분석 지표 개발 -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 분석 - 정책대안 제시

의 과정 따름.

조사시 개념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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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인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성평등한 정책이

라는 시각을 갖고 있음. 성차별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성분석의 관점 자체에 

동의하지 않음. 분석할 자료, 통계의 부재. 결과적으로 주관적 분석에 그침. 이후 

분석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추적해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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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1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 토론내용

1. 평가의 범위, 평가대상

가. 여성정책 평가와 성분석의 관계는?

(박영란) 성분석은 여성정책 평가의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양애경) 여성정책평가와 성분석이 분리될 수 있는가? 여성정책이라고 모

두 여성발전 정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성분

석이 필요하다.

(김양희) 일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범위로 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 정

부 정책에 대한 성분석은 별도로 해야 한다.

(박성정) 이론적 차원에서는 문제 규정에 있어 두 가지가 통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충해야)

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가능성

(원장님) 내년부터 정책평가를 하는데, 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가 가능한가?

(김양희) 가능하고 또 반드시 평가를 해야만 한다. 

(문미경) 기본계획이 중심이 되더라도 성분석으로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박영란) 기본계획 자체에 연금 등 (좁은 의미의 여성정책에는 포함되지 않

는 부문도) 포함되어 있다.

(민무숙) 2차 기본계획에 보면 타부처 관련 정책은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

다. 그렇다면 2차 기본계획 평가를 하는 것이 여성부 자체평가의 성격을 

띠는데, 과연 그것을 할 것인가가 의심스럽다. 

다. 성분석이 포함된 정책의 추진성

(원장님) 내년도 여성부 사업계획 중에 정책에 성분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박성정) 내년부터 하는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알고 있다. 현재 연구가 진행

되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분야에 전문가라는 생각이 든다(그 정도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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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진하다). 여성부에서는 내년에 한다고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평가

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라. 전북의 여성정책 평가

(김원홍) 전북에서는 언제부터 평가를 했는지, 여성정책국 중심이었는지, 

그 외의 부서에서 담당하는 여성정책도 포함했는지?

(문미경) 연구에서 평가한 것이 처음이고, 평가대상은 여성정책국 담당사업

이 중심이었다.

2. 평가체계

가. 자체평가

(양애경)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평가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인데, 오늘 발표에는 자체평가, 정책 담당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내용은 

없었다. 지역 공무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자체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김양희) 재작년에 강원도 도청에서 시군의 여성정책을 평가하였을 때, 18

개 시 군에서 두 명씩 공무원들을 추천받아서 교차평가를 하게 하였다. 

이 방식이 부분 적으로 자체평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국정평가에 

대한 논의를 보면, 자체 평가를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휘문 박사가 중점을 두어 강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의 일정으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을 종합해 

공통된 틀과 개별사례의 특수성 모두를 포괄하는 것은 무리이다.

나. 기타

(민무숙) 교육부에서는 인적자원육성계획을 세우고 평가위원회 구성도 함

께 준비하였다. 이번 평가단에 본원에서는 김양희, 민무숙이 합류하게 되

었다.

(이소연) 감사원을 비롯해 여러 기관에서 정책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맞물

려 돌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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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진) 감사원 감사는 절차의 합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정책의 질

이나 효과/영향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감사규정은 부적합성, 합법성, 절

차 등을 주로 본다. 

(이소연) 정책평가가 아직 정착된 단계가 아닌데, 정책평가위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오정진) 잘 돌아가고 있다. 위원회 활동은 평가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상설

이 아니라, 평가 시기에만 활동하는 형식이다.

(김양희) 그동안 김양희와 민무숙이 행자부의 광역자치단체 평가인 합동평

가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2001년에는 몇 차례의 회의와 평가실사를 나

가는 것 뿐 아니라 연중 내내 지표 선정, 가중치 부여 등 방법론과 관련

된 자문에 응했기 때문에 거의 상설처럼 활동했다. 

(민무숙) 2차 기본계획의 상당부분이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김양희) 매년의 이행실적 평가와 5년이라는 계획기간의 평가는 구분해서 

해야한다.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은 매년 평가하기가 힘들다. 

3. 평가시 문제

가. 자료

(김혜경) 전북 여성정책평가를 할 때, 여성정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

가가 문제였는데, 이것이 자료를 찾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육과에서

는 자료를 주지 않아 결국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했다. 시군은 

열악해서 평가를 하지 못했다. 지원하는 시군을 받아 준비된 곳, 원하는 

곳부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소연)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정책형성단계의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자료가 생산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

한 제시가 필요하다.

(김양희) 정책형성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참여 여부 등을 지표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계속 제시해왔다. 

(문미경) 문건화된 자료는 남아있는데, 깊숙한 얘기를 듣는 데는 한계가 있

다. 자료의 생산 뿐 아니라 보존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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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당자의 인식, 준비 정도

(김혜경) 평가 받는 대상을 우선 준비를 시켜야 한다.

4. 기타

가. 평가의 동기

(원장님) 전북, 경기는 (내가) 도지사에게 민선 2기 종결하면서 여성정책 평

가 필요성을 촉구해 일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 강원도의 사례는 특

수해서 주목할 만 하다. 지자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상당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지 궁금하다. 특히, 보수적인 시의회를 설득

하는 일은 힘들었을 텐데...

(김양희) 무엇보다 지사님 개인의 관심이 컸고 보수적인 시, 군을 변화시켜

야 할 요구를 스스로 갖게 되었던 것 같다. 

(김원홍) 의회의 협조도 중요했지만, 예산은 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고 한다. 부지사 시절부터 여성정책에 관심이 있었다고 들었다.

(김홍숙) 강원도 평가에서 시책별 배점 할당의 근거는?

(김양희) 도청에서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보통은 계층적 분석기

법을 적용한다. 기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중

요하다.

나. 평가의 효과

(원장님) 실제로 강원도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는가?

(김양희) 고성같이 아주 외진 곳에서도 성차별적 조례, 규칙 등을 정비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원주는 전국평가에서도 인정받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인센티브는 보육시설에 투자했다고 한다.

다. 기타

(김양희) 평가항목을 지정하는데 있어 부처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여성

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으로 자원봉사 평가를 요구한 것은 

자원봉사 관련 정책이 여성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

다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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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무숙)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여부에 차이가 있는데, 자원

봉사의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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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 평가의 분석적 논고

김현구(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교수)

｢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중 전형적인 기관평가 모형을 취하고 있

는 것이 중앙행정기관평가이고, 중앙행정기관평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평가이다. 정부업무평가에 기관평가제를 도입한지 6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기관평가는 아직도 ‘제도형성기’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주요정책과제평가의 제도와 운영을 분석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평가기관의 역량과 대상기관의 호응성을 살

펴본 다음, 주요정책과제평가를 평가준비, 평가실행, 결과처리의 3단계로 나누

어 논의하였다. 평가준비 단계는 과제선정, 평가성검토, 평가계획의 순으로, 평

가실행 단계는 평가운영, 평가기준, 평정방법을 중심으로, 결과처리 단계는 분

석‧정리, 보고‧조치, 이행점검의 순으로 검토하였다. 주요정책과제평가의 기본 

틀은 비교적 잘 설계되어 있지만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사항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평가기관의 전

문성 및 지원체계 강화, 대상과제 수의 대폭 축소, 평가성검토의 강화, 평가기준

의 다원화, 평정방법의 타당성‧객관성 제고, 기관별 우열 공표, 평가결과의 체계

적 분석, 평가결과의 예산과 연계 등이 중요한 개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정책평가, 기관평가, 중앙행정기관평가, 주요정책과제평가



50  여성정책평가세미나

Ⅰ. 서론

우리 나라의 국정평가 시스템은 크게 보면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정책감사), 

감사원의 성과감사, 그리고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의 세 가닥으로 짜여있다. 

국정감사는 권력분립적 견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외부평가이다. 모든 국정감

사 활동이 정책평가는 아니지만 이른바 ‘정책감사’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정책

평가라고 할 수 있다.5) 감사원의 성과감사는 전통적인 합법성감사와는 달리 사

업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을 행정감사의 차원에서 확인‧검토하는 준외부평

가이다.6) 성과감사는 개별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성과중심의 정책평가 영역

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부 내의 종합평가인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는 국정평가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전형적인 정책평가이다. 정부업무평가는 1961년 ‘심사분석’으로 출범하여 

1990-97년 ‘심사평가’의 단계를 거쳐 1998년 ‘기관평가’로 발전하면서 행정에 대

한 관리통제 기능을 수행해 왔다.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패

러다임을 종전의 개별 사업(정책) 단위에서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전반을 종합적

으로 비교평가하는 기관평가제로 전환하였다. 기관평가는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와 고객지향성을 강조하는 ｢국민의 정부｣의 신공공관리론적 개혁기조와 부합되

어 상당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2001.5.1부터 시행된 ｢정부업무등의평

가에관한기본법｣(법률 제6347호, 이하 ｢평가기본법｣이라 함)에 의해 정부업무평

가의 법률적 뒷받침을 확고히 하였다.7)

5) 정책감사는 “감사의 차원에서 공공정책을 분석‧평가하여 입법의도가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도록 당해 정책 및 관련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관리지향적 입법통제 활동
이다”(김현구, 1999: 402).

6) 일반적으로 행정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하나, 「감사원법」제2조에 “감

사원은 대통령에 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

어 감사원감사에 의한 행정통제는 준외부통제로 볼 수 있다(김현구, 1990: 185-186).

7)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부 내의 제도적 정책평가를 ‘정부업무평가’로 부르는 것은 ｢정
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의 명칭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1.1.8 동법이 제정‧공

포되면서 ‘2001년도 정부업무평가 지침’(2001.2.23)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

작하였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도 1998-2000년에는 ‘정부업무 심사평가 지침’
이라고 하여 여전히 ‘심사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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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에는 중앙행정기관평가(국무총리), 특정과

제평가(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평가(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국무총리-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지방자치단체장) 등 다양한 

평가유형이 있다(괄호 속은 평가주체를 나타냄). 이들 중 전형적인 기관평가 모

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중앙행정기관평가이다. 중앙행정기관평가는 주요정책과

제평가, 기관역량평가, 국민만족도평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 중 주요정

책과제평가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에 기관평가제를 도입한지 6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

태로 전개되고 있는 기관평가는 아직도 ‘제도 형성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도 정책과정에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

가 주관하는 주요정책과제평가의 제도와 운영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

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행정기관평가 체계를 개관

한 다음 분석의 틀을 도출하고 평가기관과 대상기관의 역할위상을 점검한다. 그

리고 주요정책과제평가의 전개과정을 평가준비, 평가실행, 결과처리의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주요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평가준비 단계는 과제선정, 

평가성검토, 평가계획; 평가실행 단계는 평가운영, 평가기준, 평정방법; 결과처

리 단계는 분석‧정리, 보고‧조치, 이행점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넓은 의미의 주요정책과제평가에는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조사까지도 포함

되나 여기서는 정책평가위원회 중심의 전문가 집단에 의한 평가만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평가기본법｣ 및 동 시행령과 국무조정실의 연도별 

‘정부업무 평가지침’과 ‘평가보고서’,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무엇보

다 ｢평가기본법｣의 제정과 운영에 직접 참여한 필자의 현장경험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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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틀의 형성과 평가관련 기관

1. 중앙행정기관평가 체계

정책평가의 일반적 목적으로 Vendung(1997: 101-113)은 책무성(accountability) 

확보와 사업개선 그리고 이에 따른 지식향상을 들고 있으며, Chelimsky(1989: 

260-261)는 행정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형성, 집행 그리고 책무성에 관한 

정보 획득을 강조한다. 그런데 ｢평가기본법｣ 제1조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 국민적 신뢰 제고를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적 신뢰는 앞의 두 가지 목적 수행에 따른 결과로 보고, 업무 추진

의 효율성을 정책과정과 자원배분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의 목적으로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책과정

의 개선, 효율적 자원배분, 행정의 책임성 확보 등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주요정책과제평가에서는 정책성과뿐만 아니라 정책형성이나 집행까지도 평

가하므로 정책과정 전반의 개선을 추구한다. 평가결과를 근거로 예산이나 인력 

등 자원배분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정책평가의 기본과제에 속한다. ｢

평가기본법」제16조는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은 기획예산처 및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가보고

대회를 개최하거나(동법 제17조)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동법 제19조) 등도 결

국 책임성 확보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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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평가유형
및 시기]

   •정책과정의 개선 •효율적 자원배분 •행정책임의 확보[평가목적]

국민만족도
평      가

 ￭주요정책만족도
   조사(하반기)
 ￭이용집단만족도
   조사(하반기)
 ￭생활행정만족도
   조사(하반기)
 ￭민원서비스만족도
   조사(상반기)

기관역량
평    가

￭행정관리역량(하반기)

  -조직운영, -인사관리

  -기강확립, -정보화 

￭정책관리역량

  -자체평가(상‧하반기)

  -국정홍보(하반기) 

정책과제
평    가

 ￭주요정책과제평가
   (상‧하반기) 
 
 ��특정과제평가
   (수시)   

 △정부과제점검

 국    민
 체감효과

정     책
활동‧성과

관리‧지원
능     력

    <그림 1>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 

범례 ￭: 기관평가인 ‘중앙행정기관평가’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유형(｢평가기본법｣ 상의 

평가)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개별시책 단위의 평가(｢평가기본법｣ 상의 평가)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개별시책 단위의 평가(새 정부의 공약과제 점검)

주: 넓은 의미의 주요정책과제평가에는 주요정책만족도, 이용집단만족도, 생활행정만족

도 등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평가도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국무총리의 평가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정책과제평가, 기관역량평가, 국민만족도평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중 정책과제평가의 주요정책과제평가, 기관역량평가, 국민만족도평가 

등은 기관단위의 종합적 비교평가인 ‘중앙행정기관평가’를 구성하는 세부 유형

이다. 중앙행정기관평가는 말하자면 기관의 주요 정책과제뿐만 아니라 이를 추

진하는 관리역량과 업무추진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까지 종합적으로 확

인‧검토하는 기관 간의 비교평가이다.8) 

중앙행정기관평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요정책과제평가는 43개 중앙행정

8) ｢평가기본법｣ 제5조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중앙행정기관평가’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정과제평가를 기관 간 비

교평가인 ‘중앙행정기관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중앙행정기관평가와 특정과제평
가)와 중앙행정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소속기관평가, 중

앙행정기관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대

한 평가’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를 ‘중앙행정기관 평가’로 통칭하고 ‘중앙행정기관
평가’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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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의 형성, 집행,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정책과제

평가 중 특정과제평가와 정부과제점검은 개별시책 중심의 별도 평가이다. 전자

는 중앙행정기관평가와 같이 ｢평가기본법｣ 상의 평가유형이고, 후자는 새 정부 

출범 시 제시하는 공약과제에 대한 점검평가이다. 특정과제평가는 국민의 관심

도가 높거나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한 수시평가이다(｢평가기본법」제1조 4항, 제7조). 국무조정실(정책평가

위원회)은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과제로 100대 국정과제를 점검한 바 있고, ｢

참여정부｣에서도 164개 핵심공약 과제에 대한 반기별 평가를 주관하고 있다.9)

기관역량평가는 당해 기관이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활동

을 지원‧관리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기관역량에 대한 평가항목

은 매년 그 내용을 조금씩 달리 해왔는데, 2003년의 경우 행정관리(조직운영, 인

사관리, 공직기강, 정보화)와 정책관리(자체평가, 국정홍보)의 2개 영역으로 정

리할 수 있다(국무조정실, 2003b: 1).10) 이 중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활동을 정책평가위원회가 상위평가(meta-evaluation)의 형식으로 점

검을 하는 자체평가수행노력평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1) 자체평가

수행노력만 반기별로 평가하고 다른 역량평가는 하반기에만 실시한다.   

국민만족도평가는 기관의 정책과 민원업무에 대하여 일반국민 또는 대상집단

(target group)이 인식하는 체감효과에 대한 평가이다. 2002년도까지 국민만족

도평가는 주요정책만족도와 민원서비스만족도에 국한하였으나 2003년에는 이

용집단만족도와 생활행정만족도를 추가하였다.12) 이용집단만족도조사는 종전의 

9) ｢국민의 정부｣의 국정과제 점검은 기획예산처가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지원하였

으나,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에 대하여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있다(국무조정

실, 2003c: 1). 

10) 2003년 1월의 ｢2003년도 정부업무평가지침｣에는 ‘기관역량평가’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으나 2003년 6월의 국무조정실(2003b: 39)에서는 ‘관리역량평가’로 대치하고 

있다. 기관평가제를 처음 도입한 1998년에는 ‘국정추진노력평가’, 1999년과 2000년

에는 ‘정책추진역량평가’, 2001년과 2002년에는 ‘기관역량평가’로 그 명칭이 변해 
왔다.

11) 하반기의 기관역량평가에서 각 요소의 비중은 다음과 같다: 자체평가: 40%, 정보

화: 20%, 조직운영: 14%, 인사관리: 14%, 기강확립: 6%, 국정홍보: 6%(심사평가조

정관실, 2003:1). 

12) 국무조정실(2003c: 23)에서는 ‘이용집단만족도’를 ‘기관행정만족도’로 표현하고 있
는데 이는 너무 넓은 개념이고, ‘생활행정만족도’를 ‘국민생활밀접과제만족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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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청 단위 행정기관에 대한 주요정책만족도조사를 개선한 것으로 직접 서비

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다. 주요정책만족도는 22개 장

관급 부처를 대상으로 종전과 같이 주요정책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의 만족도

를 조사한다.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인(인터넷

민원 포함)을 대상으로 업무 처리방식 및 절차, 처리결과 등에 대한 만족도를 파

악하게 된다. 생활행정만족도조사는 2003년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국

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예: 수질개선, 식품안전, 범죄예방 등)에 대한 만족

도, 애로사항, 개선방향 등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조사

이다. 민원서비스만족도만 상반기에 조사를 하고 나머지 만족도조사는 하반기

에 실시한다.

2. 주요정책과제평가의 분석틀   

｢2003년도 정부업무평가 지침｣(pp. 4-6, 21)에는 주요정책과제평가 과정을 다

음의 7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① 평가대상과제 선정(국무조정실, 2월 말), ② 주

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제출(각 부처, 3.10), ③ 주요업무 시행계획 검토‧보완(국

무조정실, 3월 말), ④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각 부처, 4월), ⑤ 과제별 평가계획 

수립(국무조정실, 4월 말), ⑥ 평가실시(국무조정실; 상반기: 5-7월, 하반기: 

8-12월), ⑦ 평가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 이 중 2-4번째는 주요정책과제 시행계

획에 대한 서면검토와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이른바 평가성검토(evaluability 

assessment)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섯 번째까지는 평가준비 단계에 해당

된다. 여섯 번째의 평가실시는 평가실행 단계이고 마지막의 ‘평가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는 넓은 의미의 결과처리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 전개과정

에서 분석의 준거틀을 도출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2>와 같이 ‘평가준비→평가실행→결과처리’의 3 

단계로 진행되는 평가절차를 기본 축으로 하고, 평가기관이 이 절차를 대상기관

에 적용하는 관계구조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평가성공(evaluation success)

을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실질적인 면에서 평가내용의 

하는데 이는 너무 길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민선 서울특별시장 출신의 고건 국

무총리가 부임하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을 우선시하던 시정경험에 입각
하여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국민만족도평가를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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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과 평가결과의 실행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평가기관의 역량과 대상기관

의 호응이라는 평가관련 기관(evaluation stakeholders)의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

다. 실질적 요건 중 평가내용의 설득력은 절차상 평가준비와 평가실행의 영역이

고 평가결과의 실행력은 결과처리의 문제이다. 평가기관과 대상기관은 각각 이

러한 절차를 추진해 가는 주체와 객체로서 쌍방적 의사소통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평가기관

           • 독립성       • 전문성       • 기능성

대상기관

           • 기관분류                • 수용성

평가준비
단    계

 ￭ 과제선정

 ￭ 평가성검토

 ￭ 평가계획

평가실행
단    계

 ￭ 평가운영

 ￭ 평가기준

 ￭ 평정방법

결과처리
단    계

 ￭ 분석‧정리

 ￭ 보고‧조치

 ￭ 이행점검

➡ ➡

<그림 2>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평가의 분석모형

<그림 2>의 분석모형은 결국 이러한 평가성공의 규정요인을 중심으로 구성

되었다. 

이제 평가관련 기관과 각 평가단계의 분석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평가기관인 정책평가위원회와 심사평가조정관실의 역량은 독립성‧전문성‧기능

성의 차원에서 파악한다. 독립성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

는 능력이고, 전문성은 분야별 정책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방법론상의 전문

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능성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능력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대상기관의 호응은 기관분류와 수용성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기관

분류는 비교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대상인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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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소그룹으로 나누는 문제이다. 수용성은 대상기관이 평가과정에 협조하고 

평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평가절차의 준비단계는 대상과제 선정, 평가성검토, 평가계획 수립의 과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과제선정에서는 선정기준, 과제분류, 과제의 수 등을 중심으

로 논의한다. 평가성검토에서는 검토기준 및 절차, 전문성, 시행계획 등을 논의

하고, 평가계획은 주로 계획서의 작성 문제를 다룬다. 평가실행 단계에서는 논

의의 초점이 평가운영, 평가기준, 평정방법 등으로 모아진다. 평가운영에서는 평

가횟수, 평가방향, 평가주기 등의 문제를 다룬다. 평가기준에서는 새로운 기준체

계를 제시하고, 평정방법은 접근모형과 평정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결과처

리단계는 평정결과의 분석‧정리, 보고‧조치, 그리고 조치사항의 이행점검 활동

으로 세분할 수 있다. 분석‧정리란 평가결과를 의미 있는 형태로 해석하고 요약

하여 보고서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보고‧조치에서는 보고대회 개최와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 문제를 검토한다. 이행점검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행

정적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관리 에 관한 문제이다.

3. 평가관련 기관의 역할위상

여기서 평가관련 기관은 평가기관과 평가 대상기관으로 한정한다. 먼저 평가

기관의 독립성‧전문성‧기능성을 살펴보자. 주요정책과제평가는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주관하고 국무조정실 심사평가

조정관실이 평가실무 및 행정지원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정책평가위원

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0인의 위원(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인 국무조정실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33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정

책평가위원회가 국무총리 심의기구이므로 주요정책과제평가는 형식상 행정부 

내부평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적 시각에서 평

가를 주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준외부평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내용에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정책기조나 정치

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평가위원, 전문위원, 심사평가조정관실 평가담당관으로 구성된 내부 평가

팀이 대상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때

문에 과제별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같이 검토하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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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평가간담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참여수당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현재 평가대상은 

43개 기관인데 배정된 전문위원은 33명이므로 기관당 0.77명이다. 기관의 규모

와 업무성격에 따라 기관당 1-3씩 차별적으로 증원해야 할 것이다. 정책평가의 

전문성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평가방법론적 전문

성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정책평가위원이나 전문위원은 대부분 정책내용에 대

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바,13) 평가방법론적 전문성의 보강이 요망된

다. 우선 5개 소위원회에 평가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

원 1명씩 배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토록 할 필요가 있다. 

정책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소위원회(경제 Ⅰ, 경제 Ⅱ, 사회

문화, 일반행정) 단위의 활동과 심사평가조정관실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2003.8.10 현재 심사평가조정관실의 구성원은 총 33명이며 담당관 1인이 1-3개 

부처 평가를 담당하는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실제 평가실무를 담당

하는 과장 및 4‧5급 직원(28명)의 46%(13명)가 타 부처의 파견인력으로 구성되

어 평가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살리기 어렵다.14) 심사평가조정관실의 조직 

강화와 인사의 안정성 확보가 절실한 과제이다.  

다음은 평가 대상기관의 분류와 평가에 대한 수용성 문제이다. 현행 중앙행정

기관평가 운영체계는 평가대상인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급 정책기관인 Ⅰ그

룹 22개 기관(<표 1>의 A, B 그룹)과 차관급 집행기관인 Ⅱ그룹 21개 기관

(<표 1>의 C, D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로 주요정책과제, 기관역량, 국민

만족도 등을 비교‧평정한다. 여기서 업무의 성격과 기관의 규모 등 기본 조건이 

크게 다른 기관들 간의 비교가 문제시 된다. 그 동안 정책평가위원회 내부적으

로나 피평가기관에 의해 이러한 분류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왔다. 

13) 민간인 정책평가위원 29명 중 행정학자는 3명이고 전문위원 33명 중 행정학자는 4

명이다.

14) 심사평가조정관실의 구성원은 조정관 1명, 국장 3명, 과장 8(2)명, 4‧5급 20(11)명, 
6급 이하 1명 등 총 33명이다(괄호 속의 숫자는 파견인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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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정책과제 평가의 대상기관 

업무분야

경제‧산업 사회‧일반

직 급 / 기
능

장 관 급
정책기관
(Ⅰ그룹,
  22개 
  기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
통신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
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노동
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
회, 공정거래위원회 
      (A 그룹: 11개 기관)

여성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보
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
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중앙인사위원회

      (B 그룹: 11개 기관)

차 관 급
집행기관
(Ⅱ그룹,
 21개
 기관)

조달청, 통계청, 국세청, 관세
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
청, 기상청, 철도청, 해양경찰
청, 농촌진흥청
      (C 그룹: 11개 기관)

문화재청, 식품의약안전청, 병무
청, 검찰청, 경찰청,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청소년보호
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D 그룹: 10개 기관)

주: Ⅰ,Ⅱ 그룹은 현행 분류방식임. 

<표 1>은 새로운 대안으로 기존의 분류기준인 기관장의 직급/기능(장관급 정

책기관 vs. 차관급 집행기관) 외에 업무분야(경제‧산업 vs. 사회‧일반) 기준을 

추가하여 현행 Ⅰ,Ⅱ그룹을 A, B, C, D의 4개 그룹으로 세분하였다. 물론 이들 

그룹 내에서도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Ⅰ과 Ⅱ의 2개 그룹

으로 구분하는 현행 분류체계보다는 동질성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은 

정책평가위원회의 활동단위를 4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15) 이러한 4개 그룹으로의 분류에서도 여전히 기관 규모의 

차이는 해소되지는 않고 있지만, 기관간의 비교 여건으로 기관의 규모보다는 기

능의 유사성이 더 절실한 문제이다. 각 그룹별로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을 개

발‧적용하여 그룹 간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이다. 사실 소그룹 단위로 분류하면 각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

회가 많아진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16)

15) 정책평가위윈 1인이 부와 청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예: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농림부‧농업진흥청) 경제Ⅰ, 경제Ⅱ그룹의 구분이 <표 1>의 A, C그
룹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6) 4그룹 분류 외에도 정책평가위원회 내부적으로 3그룹 분류를 검토한 바 있다. 즉,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정책기관인 18부 1처(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전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보건복
지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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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는 대상기관이 평가과정에 협조하고 평가결과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

려는 개선의지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피평가

기관을 평가과정에 참여시켜 평가결과에 오너십을 갖도록 하고, 결과처리도 징

벌보다는 인센티브 부여나 처방 등 건설적 활용에 역점을 두는 것이 현대적 평

가의 경향이다(Hatry, 1999: 245 참조). 주요정책과제평가의 경우 수용성 확보 장

치는 비교적 잘 설정되어 있다. 준비단계에서 과제선정은 피평가기관이 제시한 

과제안을 기초로 협의‧결정하고, 피평가기관이 작성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중

심으로 평가성을 검토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실행단계에는 현재 구체적 참

여절차가 없으나, 뒤의 평정방법에서 대과제의 점수화 단계에 피평가기관의 참

여를 제안하였다. 결과처리 단계에서도 평가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피평

가기관이 주요 평가내용을 검토‧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평가보고회

도 관련 기관장의 참석 하에 개최하고 결과조치도 개선사항 위주로 이루어진다.  

획예산처)를 Ⅰ그룹, 집행이 주된 기능인 16개 청(조달청,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기상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농업진흥청, 문화재관리

청, 식품의약안전청, 병무청, 검찰청, 경찰청)을 Ⅱ그룹, 기타 8개 위원회‧처(금융
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국

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를 Ⅲ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Ⅰ‧Ⅱ 그

룹은 비교의 타당성이 높으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으로 구성된 Ⅲ그룹은 비
교‧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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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준비 단계의 분석

1. 대상과제 선정

평가대상과제의 선정은 주요정책과제평가의 출발점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먼저 해당 기관이 평가지침에 따라 제출한 후보과제를 검토하여 대상과제를 확

정한다. ｢2003년도 정부업무 평가지침｣(p. 4)에 제시된 과제선정 기준은 ① 국정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② 중요도가 높고 기관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 ③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과제, ④ 가급적 집행단계까지 

이루어진 과제등이다.

과제선정 기준은 먼저 기준 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주요정

책과제평가는 기관평가이므로 일단 당해 기관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 중

에서 당해 년도 국정의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연도별로 국정목표

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정책평가위원은 드문 것 같다. 국정목표를 

매년 평가지침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너무 막연한 기준이므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치는 과제’는 여기에 포함된

다. 주요정책과제평가는 정책성과뿐만 아니라 형성이나 집행과정도 평가하는 

것이므로 과제선정 시점에서 집행단계로의 진입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

다. 당해 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될 수 있는 과제이면 무난하다고 본다. 피평가기

관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실적이 부진한 과제를 대상과제에서 제외하려는 경향

이 있다는 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제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평가대상과제의 분류도 과제선정과 평가운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2

년도까지는 대과제, 중과제, 단위사업의 3단계로 분류하였으나, 2003년에는 중

과제를 없애고 ‘평가과제’와 ‘단위과제’의 2단계로만 분류하고 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관평가를 처음 도입한 1998년에는 17개 기관의 39개 대과

제를 평가대상으로 하였으나, 2003년에는 43개 기관의 129개 평가과제로 확대되

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2년에는 총 64개 대과제, 211개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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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8개 단위사업을 선정‧평가하였는데 2003년에는 129개 평가과제(부 단위: 

3-5개, 청 단위: 2-3개), 483개 단위과제를 선정하였다. ‘평가과제’는 대체로 종

전의 대과제와 중과제의 중간수준이고, 단위과제는 단위사업과 유사한 수준이

라고 볼 수 있다.17) 이렇게 볼 때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과제 수가 상당히 줄

어들었다.

<표 2> 주요정책과제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과제 수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대상기관 수    17     40    40     40     43    43

 평가과제 수1)    39     66    62     63      64   129 

1) 
1998-2002년까지는 ‘대과제-중과제-단위사업’의 분류체계 하에서 대과제이고 2003년

에는 ‘평가과제-단위과제’의 분류체계에서 평가과제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 1998-2001: 국무조정실(2002b),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2: 국무조정실(2003d), ｢

2002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종합보고서)｣; 2003: 국무조정실(2003e), ｢2003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종합보고서)｣.   

2003년도의 경우 평가과제는 1개 국 단위업무를, 단위과제는 1개 과 단위업무

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당해연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

는 국‧과가 있기 때문에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적으로 국당 0.69개 평

가과제, 과당 0.64개 단위과제를 평가받고 있는 셈이다. 

17) 행정자치부의 경우 2002년도에는 2개 대과제 6개 중과제, 24개 단위사업을 평가하

였다. 예를 들면 대과제인 ‘정부개혁의 상시화 및 정부경쟁력 제고‘에 ‘행정환경 변
화에 부응하는 정부운영시스템 구축’이라는 중과제가 있고 그 밑에 행정환경 변화

에 대응하는 정부조직 관리,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활성화, 목표관리제 내실화 등 3

개 단위사업이 있다. 2003년도의 평가대상과제는 5개 평가과제 20개 단위과제이다. 
이 중 평가과제인 ‘정부조직 및 행정운영 시스템의 혁신’에는 정부조직 및 기능의 

효율화, 책임운영기관의 정착‧발전, 성과지향의 목표관리제 내실화, 고객중심의 행

정서비스 제공체제 구축 등의 4개 단위과제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2002년도의 단
위사업과 2003년도의 단위과제는 대체로 유사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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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앙행정기관의 국‧과당 2003년도 평가대상과제 수

국(A) 평가과제(B) B/A 과(C) 단위과제(D) D/C

장 관  급
22개 기관

   128    82    0.64    529    298    0.56

차 관  급
21개 기관 

    68    47    0.69    229    185    0.81

총    계    188   129    0.69    758    483    0.64 

주: 1. ‘국’ 단위에는 직속 일선과를 가진 정책실(예: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정책실, 노동

부의 고용정책실,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획실 등)을 포함시켰음.

   2. 기획관리실, 감사관, 공보관, 총무과 등 지원부서는 제외하였음.

   3. 철도청의 8개 본부와 안전환경실은 과 단위로 산정하였음.

   4. 법제처는 4개 국 4개 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4개 과로 산정하였음.

자료: 국‧과 수: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평가대상과제 수: 국무조정실(2003f, g).

평가과제가 과다하면 중앙행정기관에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고 국무조정실(정

책평가위원회)에서도 제한된 기간에 심층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 주요정책과

제평가는 매년 수행되므로 한 해에 모든 주요업무를 다 평가해야 할 필요는 없

다. 과제의 기관 대표성과 현실적 중요성을 확보하되 평가일정상의 제약을 고려

하여 과제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18) 기관별로 평가대상 업무를 기본과제, 순환

과제, 현안과제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수의 핵심적 기본과제

는 매년 평가하고, 순환과제는 일정기간(3년 정도)을 정해놓고 매년 바꾸어 가

면서 평가하고, 시의성이 있는 현안과제는 필요에 따라 평가하도록 한다.

현행 단위과제를 최하위 수준으로 다루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예를 들

면 2003년도 행정 자치부의 한 단위과제인 ‘정부조직 및 기능의 효율화’의 경우 

과제목표로 정부조직 및 기능 재조정, 정책기능의 강화(정책보좌관제 도입), 정

부위원회 정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성격상 목표라기보다는 단위과제

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단위과제의 목표는 이를

테면 정부기능의 효율성 제고, 행정관리의 내실화, 행정의 책임성 강화 등으로 

18) 박재희(2002: 46)가 피평가기관 평가담당자 및 평가자(국무조정실 평가담당관, 정

책평가위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행 주요정책과제 수에 대하

여 응답자의 53%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설문에는 “주요정책과
제로 선정되는 과제 수가 43개 기관에 대하여 60-70개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만약 설문에 “2002년의 경우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64개 대과제, 211개 중

과제, 718개 단위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더라면 과제 수에 대한 응답자의 체
감도가 달랐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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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2003:  참조).19) 

보다 체계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단위과제 밑에 세부사업을 설정하

여 ‘대과제, 단위과제, 세부사업’의 3단계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의 

하위단위가 작은 규모일수록 동질성을 갖게 되므로 성과지표를 도출하기도 용

이하고 평가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평가과제’라는 용어는 포괄

적인 일반개념이므로 대상과제의 분류단위로서는 부적합하므로 ‘대과제’로 바꾸

는 것이 좋다. 뒤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단위과제가 기관 간 비교평가의 기본

단위가 되어야 하므로 단위과제는 과제 내적으로 업무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과

제 간에는 규모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2. 평가성검토 

Smith(1989: 11-12)에 의하면 평가성검토란 정책(사업) 구조를 검토하여 그 

정책의 설득력(plausibility), 의도한 목표의 평가 가능성(evaluability), 그리고 평

가실시의 유용성(evaluation utility)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우선 어떤 정

책이 목표와 효과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정책목표와 수단간의 논리구조가 분명

하며, 정책수단의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의도한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실제 집행이 이루어 졌다면 그 정책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어떤 정책의 시행계획에 의도한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과 구체적 절차가 제시되어 있다면 그 정책은 평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정책

이 평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한 정보의 용도가 확실할 때 평가의 

유용성이 확보된다.

평가성검토는 1970년대 초 Joseph Wholey 등에 의해 영향(효과성)평가의 평

가성 향상(evaluability improvement)을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으나, 그 뒤 점

19) 현행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양식(<표 4> 참조)이 대과제와 단위과제 수준에서 ‘과

제의 목표’ 외에 ‘목표달성시 기대효과’를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자치부의 시행계획서에는 이들 목표를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3: 17). 사실 기대효과는 바로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이므로 대과제나 단위과제 

수준에서는 정책목표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세부과제 수준에서는 성

과지표 도출을 위해 정책목표라는 개념보다는 기대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이 더 적합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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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책이나 사업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형성적 기능(formative function)으로까

지 발전하게 되었다.20) 평가성 향상과 사업개선은 사실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주요정책과제평가에서 엄밀한 인과논리에 의한 효과성평가의 평

가성을 검토하기는 어렵고 그 취지를 원용하는 수준이다.

｢2003년도 정부업무 평가지침｣(p. 5)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검토‧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①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의 명료화‧구

체화 여부, ② 정책목표와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 간의 적절성, ③ 단위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의 충실성. 이것은 바로 정책개선과 평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

한 평가성검토의 항목들이다. 현행 평가지침에서 평가성검토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는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시행계획 검토의 기준을 고려할 때 ‘주요업무 시

행계획 수립‧제출 → 주요업무 시행계획 검토‧보완 → 주요업무 설명회’로 진행

되는 일련의 절차는 바로 평가성의 검토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시행계획 제출

은 평가성검토의 준비과정이고 업무설명회는 평가성의 현장점검에 해당된다. 

주요정책과제평가에 이러한 예비평가적 설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나 현실

적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21) 평가성검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의 논리구조, 정책내

용, 성과지표, 실현가능성, 관련자료 등을 중심으로 평가성검토의 지침을 보다 구

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평가성검토의 절차는 ‘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 제

출 → 주요정책과제 설명회 → 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 보완‘의 순으로 정리되어

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평가대상인 주요정책과제가 확정되므로 ‘주요

업무 시행계획’이 아니라 ‘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으로 표현해야 마땅하다. 셋째,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성검토 과정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무설명회에는 정책평가위원회 관계자 외에 해당 

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성검토

의 결과는 시행계획의 수정과 평가계획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 평가성검토에 대하여는 Rutnan(1984), Smith(1989), Wholey(1994: 15-39), Vendung 
(1997: 157-16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21) 국무조정실의 인력 부족과 촉박한 평가일정 등으로 시행계획을 충실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도 주요업무설명회는 주관 평가위원의 재량에 맡겨 

많은 기관에 대해 이를 생략하였으며, 2003년에도 일부 기관에 대하여는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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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양식의 개선  

현행: 주요업무 시행계획 개선안: 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

 Ⅰ. 과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Ⅱ. 추진계획
   1. 단위과제 명
     (1) 과제의 목표
     (2) 목표달성 시 기대효과
     (3) 세부추진계획
     <2002년도까지의 추진현황>
     <2003년도추진계획>

 목 표 추진계획 추진일정    비 고

∙주관:  과
∙소요예산:

     <2004년 이후 추진방향>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2. 단위과제 명

과제 명 Ⅰ. 대과제 명
  <대과제의 의의> 
  Ⅰ-1. 단위과제 명
     1. 과제개요
      1) 정책목표
      2) 세부사업
      3) 정책관련자
        (1) 소관부서
        (2) 유관기관(부서)
        (3) 대상집단1)
     2. 추진방향
      1) 2002년까지의 추진현황
      2) 2003년도 추진계획

세부사업 추진일정 소요자원 평가시기

(항목별
추진시기)

(조직,
예산,인력 등)

(반기별 형성/
집행/성과/
종합평가)

      3) 2004년이후의 추진방향
     3. 예상결과 및 문제점
      1) 예상결과

세부사업 기대효과 성과지표
2)

 부작용

      2) 추진상의 문제점

 Ⅰ-2. 단위과제 명

1) 
정책집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준에 따라 1‧2차 대상집단으로 구
분할 수도 있다.

2) 
과제의 성격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만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자료: 현행 주요업무시행계획 양식: ｢2003년도 정부업무 평가지침｣ <부록 1: 작성양식>
의 [양식 2].

마지막으로 평가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의 작성양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시행계획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나는 과제에 대

한 해당기관의 업무수행 지침으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평가계획 수립과 

평가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선

안으로 제시된 시행계획서의 양식은 과제개요, 추진방향, 예상결과 및 문제점의 

3개 항목으로 구분‧정리되어 있다. 시행계획서가 보다 유용한 평가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기존 양식에 유관기관과 대상집단, 전반적인 소요자원, 사업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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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기, 성과지표, 사업의 부작용(side effects) 등을 적절히 추가하였다. 또한 계

획서의 핵심요소인 당해연도 추진계획과 예상결과는 단위과제의 하위수준인 세

부사업 단위로 작성토록 하였다.  

3. 평가계획

Stecher & Davis(1987: 63-87)는 평가계획의 구성요소로 평가문제, 평가절차, 

비용산정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평가문제에서는 사업구성‧평가질문‧제약요인 

등을 분명히 하고, 평가절차는 평가설계 (접근방법)와 측정(자료수집)의 문제를 

다룬다. 비용산정은 외부용역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한 것 이므로 정부무평가에

서는 논외의 사항이다. 이와 같이 평가계획(evaluation plan)은 본평가를 위해 

평가문제를 형성하고 평가방향과 평가설계를 제시한 다음 그 실행방안을 밝히

는 준비과정이다. 분석적 평가에서는 이들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

다: (1) 평가문제: 평가목적, 평가유형, 대상정책; (2) 평가방향: 사업이론, 평가기

준, 평가전략; (3) 평가설계: 분석모형, 분석방법, 자료수집; (4) 실행방안: 평가

팀, 소요예산, 추진일정. 

그러나 짧은 기간에 많은 과제를 다루어야 하는 행정적 기관평가에 이러한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별

로 먼저 평가팀과 평가일정을 밝힌 다음, 과제구조, 접근방법, 평가질문의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개선안이 현행 평가계획서와 다른 점을 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계획 수립의 기본단위를 종전의 대과제

(평가과제)에서 단위과제로 전환하고, 목표, 사업(수단), 대상집단을 중심으로 

단위과제의 구조를 밝힌다. 둘째, 사업별 평가방향에서 세부사업별로 가능한 성

과지표를 제시하고 반기별로 어떤 유형의 평가를 할 것이지 명시한다. 이것은 

과제의 성격과 시간범위(장‧단기)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 중 정책운영의 초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심도 있는 평가문제 형성을 위해 개선안은 <표 7>에 

제시된 다양한 기준에 의해 평가질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추진계획 

항목인 평가팀 구성과 평가일정을 맨 앞에 기관단위로 표시하였다. 사실 주요정

책과제평가에서는 평가팀의 핵심요원과 평가일정이 과제에 따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자료수집은 과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요출처는 업무 소관부

서이므로 이를 단위과제의 명칭 옆에 표시하였다. 개선안에서 정책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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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과제구조와 접근방법의 사업별 평가방향은 ‘주요정책과제 시행계

획’(<표 4>) 중 평가활동의 전제가 되는 주요 사항만 추출한 것이다.

<표 5> ‘주요정책과제 평가계획서’ 작성양식의 개선

현행 평가계획서 개선안

과제명

    
 Ⅰ. 평가개요
    1. 평가대상과제 개요
     (1) 과제목표 및 기대효과
     (2) 단위과제 내용
       ��단위과제명
         ◦과제내용 요약 
    2. 평가방향
     (1) 단위과제명
 Ⅱ. 주요 평가사항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⑥ 정책효과성
 Ⅲ. 평가 추진계획
    1. 평가작업반 구성
    2. 자료수집
    3. 평가 추진일정

 기관 명:
  •평가팀 구성
  •평가일정

 Ⅰ. 대과제 명
   Ⅰ-1. 단위과제 명(소관부서 명)
     1. 과제구조
      1) 과제목표
      2) 세부사업
      3) 대상집단
     2. 접근방법
      1) 평가의 기본방향

1)

      2) 사업별 평가방향

세부사업 사    업
추진일정 성과지표 평    가

시기‧유형

(항목별
추진시기)

(반기별 형
성/집행/성
과/종합평
가)

    
     3. 평가질문

2)

      1) 정책형성
       (1) 정책목표
         ①명료성
         ‧‧‧‧‧‧‧
      2) 정책집행
       (1) 자원투입
         ①동원성
         ‧‧‧‧‧‧‧
      3) 정책성과
       (1) 정책효과
         ①정책산출
         ‧‧‧‧‧‧‧
  Ⅰ-2. 단위과제 명(소관부서 명)

1) 
중점 평가사항과 평가전략 등을 기술함.

2) 
<표 7>에 제시된 평가기준별로 단위과제에 대한 평가질문을 제시함.

자료: 현행 평가계획서 양식: ｢2003년도 정부업무 평가지침｣ <부록 1: 작성양식>의 [양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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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실행 단계의 분석

1. 평가운영

현행 주요정책과제평가는 년 2회 실시하며 상‧하반기별로 평가방향을 달리한

다. ｢2003년도 정부업무평가지침｣(p. 6)에는 상반기에 정책형성과 집행상황의 

문제점과 대책수립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정책성과 위주로 분석

하되 성과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집행상황/정책형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평가횟수에 대하여 류충렬(2002: 164)은 평가자와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줄이

기 위해 집행기능이 강한 Ⅱ그룹은 하반기에 1회 또는 격년제 평가를 주장하고,  

박재희(2002: 43, 52)는 피평가기관의 평가담당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전 

기관에 대하여 년 1회 하반기에만 평가하고 상반기에는 자체평가보고서로 대체

할 것을 제안한다.22) 그러나 중앙행정기관평가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정책과제

평가를 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하반기에만 실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수

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하반기 평가 간의 보완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

다. 청 단위 기관에 대해서만 상반기 평가를 생략하는 것도 다소 업무부담의 경

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부 단위 기관의 평가로 소속 

청 단위 업무에 대한 간접적 평가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청 단

위 기관이 부 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행적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 

단위에도 고유의 정책영역과 독자적인 정책기획 기능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반기별 평가를 하되 상‧

하반기에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박재희(2002)의 조사에 의하면 기관평가의 불만요인으로 ‘평가횟수 및 시기’를 꼽

은 피평가기관 평가담당자가 13%이고(평가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 31%, 평가방
식: 26%, 평가대상영역: 20%), 이 중 69%가 년 1회 하반기 평가를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피평가기관 응답자 전체의 다수의견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전체 응답자의 다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평가받기를 싫어한다는 일반적 성향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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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평가에 대하여 세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1안은 종전과 같이 

정책형성과 집행 중심의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를 하는 것이고, 제2

안은 기관별로 선정된 주요정책과제 중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과제를 

1-2개씩 선택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특정과제평가의 형식이고, 제3안은 이

들 형성적 평가와 특정과제평가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제2안은 2003년도 상반기

에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부처의 업무계획이 지연되고 정책 추진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처음 시도한 것이다. ‘주요정책평가’라는 이름으로 18개 

기관(43개 기관 중 Ⅱ그룹과 Ⅰ그룹의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여성부, 중

앙인사위원회 제외)에 대해 1개 과제씩 평가하였는데, 이것은 실제로 특정과제

평가와 다를 바 없다.23) 

제2안은 주요정책과제평가의 구체성 결여를 보완하고 상반기 평가의 촉박한 

일정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관평가의 틀을 벗어난 단편적 평가이

며 하반기 평가와 의미있는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상반기 평가

의 형성적 기능을 살려 하반기의 성과 향상을 지원토록 하는 제1안이 바람직하

고, 국무조정실의 평가역량(인력, 전문성 등)이 뒷받침된다면 세 번째 대안을 추

천하고 싶다. 다만, 제1‧3안의 평가 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모든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상반기에 형성과 집행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 상반

기에 뚜렷한 정책형성 기능이 있거나 상당한 집행이 이루어진 정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형성적 평가를 실시하고,24) 하반기에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

지를 점검하면 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정책성과 위주로 평가하되 정책형성과 집행까지도 포괄하는 연말 

종합평가(comprehensive evaluation)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25) 

물론 과제의 성격에 따라 상반기에도 상당한 성과가 실현된 경우에는 성과점검

23) ｢평가기본법｣(제2조 4항)에는 특정과제평가를 “국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국가적‧사

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한 평가”로 규정하

고 있다. 지금까지 특정과제는 주로 다 부처관련 사안 위주로 운영되어 왔지만 반
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4)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정책 시행계획이나 평가계획서에서부터 과제의 반기

별 평가유형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25) 사실 지금까지 평가지침의 내용과 관계없이 하반기 평가는 연말 종합평가로서의 

성격을 유지해 왔다. 보고서의 명칭도 상반기에는 ｢2002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
가결과｣, 하반기에는 ｢2002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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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monitoring)을 하고 종료된 정책에 대하여는 최종성과까지도 평

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형성에 대한 평가는 그 고유기능에 대한 침해라는 비난

에 직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명

수, 2002: 429). 즉, 집행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 원인

을 규명하기위한 정책형성 평가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피평가기관

과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중앙행정기관

의 정책형성에 대한 평가의 정당성은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감사원

의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에 의한 평가인 경우에는 위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

을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나 내각에 대한 통할권(헌법 

제86조 2항)을 가진 국무총리는 정책실패에 관계없이 정책형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는 국민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주요정책과제평가는 회계연도(1-12월)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1년 주기의 연례

평가이다. ｢2003년도 정부업무 평가지침｣(p. 6)에 의하면 상반기 평가는 6월 20

일 기준의 추진실적을 7월 5일까지, 하반기 평가는 11월 10일 기준의 추진실적

을 11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다음 해 1월 중순경에 평가보

고회를 갖고 그 결과를 각 기관의 신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짜여진 일

정이다. 실제로 과제에 따라 평가보고대회 직전까지 자료를 보완하는 경우도 있

지만, 전 과제에 대하여 12월 말까지의 자료 보완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평가하지 않으면 연말에 집중되는 집행활동과 성과

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평가의 자료적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각 부처

의 신년 업무보고 일정을 다소 조정하고 평가의 마무리 작업을 서둘러 평가 대

상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6)

26)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는 2001년까지는 매년 9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으

나 2002년 평가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때문에 2002년 말 기준으로 2003년 

3월에 실시하고 6월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였다. 2003년부터는 1년 단위로 평가하
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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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

정책평가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여

기서 ‘무엇이 바람직한 상태인가’하는 문제, 즉 정책의 소망성을 판단하는 일반

적 근거나 척도가 바로 평가기준이다. 평가기준은 평가의 내용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 주요정책과제평가는 3개 분야, 6개 기준, 12

개 착안사항을 공통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과정(분야)별로 기준 

구성에 확고한 논리적 틀이 없기 때문에 제시된 기준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평가착안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일부 기준은 개념적으로도 명료하지 못하다. 예

컨대 ‘계획내용의 충실성’이나 ‘시행과정의 적절성’ 등은 너무 포괄적인 기준이

므로 그 한계가 애매하다.27) 더구나 정책의 효과성은 일반적으로 정책목표의 달

성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Putt & Springer, 1989: 42; Osborne & Gaebler, 1995: 

39; Bloom 외, 2003: 517), 효과성과 목표달성도를 별도의 기준으로 분리하고 있

다.28) 평가관리의 편의상 일종의 평가질문(evaluation question)인 착안사항에 

대하여도 적절한 기준용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평가기준의 개선안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기존 문헌의 평가질문(기준)을 살펴

보자. Posavac & Carey(2003: 56-68)는 정책평가의 질문으로 다음의 10가지를 

언급한다: ① 사업이 이해관계자들의 가치에 부합하는가? ② 사업이 대상집단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가? ③ 사업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④ 성취한 결

과가 사업목표에 부합하는가? ⑤ 설정된 사업이론(program theory)이 검증되었

는가? ⑥ 사업내용이 대상집단에 의해 수용되고 있는가? ⑦ 자원이 모든 이해

관계집단에 공평하게 제공되었는가? ⑧ 지원자금이 의도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⑨ 사업결과가 투입된 자원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 ⑩ 사업의 부작용을 감지할 

수 있는 기준 개발을 평가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27) 이를테면 ‘정책목표의 적합성’에 관한 착안사항 2개를 ‘계획내용의 충실성’이라는 
기준의 착안사항에 포함시키거나, ‘시행과정의 효율성’에 관한 착안사항 2개를 ‘시

행과정의 적절성’ 기준의 착안사항으로 추가하여도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28) 평가착안사항을 보면 ‘목표의 달성도’ 기준은 전반적인 효과성을, ‘정책효과성’ 기

준은 효과성의 한 유형인 정책영향(policy impact)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별은 되지
만 기준 용어의 선택은 적절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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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현행 주요정책과제의 공통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평가착안사항

 정
 책
 형
 성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
는가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 되었는가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히 구비되었는가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여부는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정
 책
 집
 행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가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

영하고 있는가

 정
 책
 성
 과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자료: 국무조정실, ｢2003년도 정부업무 평가지침｣(p. 7).

이어서 Rossi(1999: 87-88, 192-193)가 분야별로 제시한 평가질문을 간추려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사업설계에 관한 질문이다: ① 어느 고객에게 어떤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② 무엇이 최선의 서스 전달체계인가? ③ 대상고객을 

어떻게 확인‧모집‧유지하는가? ④ 사업이 어떻게 조직화되어야 하는가? ⑤ 어

떤 자원이 사업에 필요하고 적절한가? 둘째는 사업운영과 서비스 전달에 관한 

평가질문이다: ① 양질의 서비스가 대상고객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 ② 

대상집단이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③ 고객이 전달된 서비스에 만족하는

가? ④ 사업 관계자들이 잘 조직화되고 상호 협조적인가? 세 번째는 사업결과

에 대한 것이다: ①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② 서비스가 수용자

들에게 유익한 효과를 가져왔는가? ③ 서비스가 수용자들에게 부작용을 초래하

지는 않았는가? ④ 어떤 고객이 다른 고객보다 더 영향을 받았는가? ⑤ 서비스

를 통해 당해 문제나 상황이 개선되었는가? 마지막은 사업비용과 능률성에 관

한 평가질문이다: 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 ② 편익에 비해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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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합리적인가? ③ 더 적은 비용으로 상응하는 편익을 가져올 다른 방도는 

없는가? 

여기서는 <표 7>과 같이 정책과정을 형성‧집행‧성과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총 10개 영역 19개 기준별로 평가질문을 제시하였다.29) 정책형성은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형성과정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정책집행은 ‘자원투입→조

직화→정책서비스 전달’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기준을 구성하였다. 정책집행의 

결과인 정책성과는 4가지의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비용개념이 없이 정책

효과만 고려하는 효과성, 비용대비 효과인 능률성, 효과(비용)의 배분 상태인 형

평성, 효과 체감도를 나타내는 대응성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효과성은 다시 

정책산출과 정책영향으로 구분하였다. 총 19개 기준 중 정책효과의 능률성‧형평

성‧대응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통기준이다. 능률성‧형평성은 필요에 따라 적

용하는 선택적 기준이고, 대응성은 별도의 ‘국민만족도조사’를 통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제 <표 7>에 제시된 이들 기준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9) 김현구(2002: 70-73)는 <표 7>의 기준 외에도 정책형성의 기준으로 합법성(legality)

과 시의성(timeliness), 정책성과의 적정성(adequacy)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요정책과
제평가에서의 변별력과 타 기준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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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정책과제의 평가기준: 개편안

분야 영역 평가기준 평가질문

 정
 책
 형
 성

 정책목표
 명료성
 적합성

-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장‧단기별로 명확히 제시되
어 있는가?

- 정책목표가 국정(상위)목표와 정책문제 해결에 적
합한가?

 정책수단
 논리성
 환류성
 실현성

- 목표-수단의 연쇄관계와 수단들 간의 보완관계가 
분명한가?

- 전기의 평가결과나 정책성과를 정책형성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 정책목표와 사업내용이 계획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가?

 형성과정
 민주성
 협조성

- 이해관계집단의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가?

- 유관기관(부서)과 원만한 협의‧조정이 이루어 졌는
가?

 정
 책
 집  
 행

 자원투입
 동원성
 경제성

- 필요한 인적‧물적‧재정 자원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가?

- 가용자원이 목표달성을 위해 낭비없이 투입되고 
있는가?

 조 직 화
 전략성
 일관성
 적응성

-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가?

- 집행과정에 당초의 정책의도가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 집행활동이 상황변동이나 정책 부작용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서 비 스
 전    달

 정확성
 수용성

- 양질의 정책서비스가 의도한 대상집단에 제공되고 
있는가?

- 대상집단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
고 있는가?

 정
 책
 성
 과

 정책효과
 효과성
 ▪정책산출
 ▪정책영향

- 의도한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재화‧서비스‧제도 등의 형태로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났는가?
 ▪정책산출로 대상집단에 어떤 실질적 변화가 초래 

되었는가 ? 

 비용대비
 효    과

 능률성
- 정책효과가 투입비용에 비추어 어느 정도로 정당

화 될 수 있는가?

 효과배분  형평성
- 정책효과(또는 비용)가 의도한 대상집단에 공정하

게 배분되었는가?

 효과체감   대응성
- 일반국민이나 대상집단이 정책에 어느 정도나 만

족하고 있는가?

주 1. 정책성과의 능률성‧형평성‧대응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통 평가기준이다.

   2. 능률성‧형평성은 선택적 기준이고, 대응성은 별도의 ‘정책만족도조사’를 통하여 평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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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의 평가기준으로 정책목표에 관한 것은 명료성과 적합성이 있다. 명

료성(clarity)은 정책목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 정책목표

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애매하면 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다. 적합성

(appropriateness)은 정책의 목표가치가 사회적으로 당해 문제의 해결에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부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엉뚱한 문제를 해결하면 이

른바 ‘제3종의 오류’(type Ⅲ error)를 범하게 된다. 

정책형성의 평가기준으로 정책수단에 관한 것은 논리성, 환류성, 실현성 등이 

있다. 첫째, 논리성이 취약한 정책으로는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논리성

(logicality)은 목표-수단간의 종적 연쇄관계와 수단들 간의 횡적 보완관계가 분

명한 정책설계를 의미한다. 둘째, 환류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개선

을 기대하기 어렵다. 환류성(feedback)은 평가결과나 정책성과를 차기의 정책형

성에 반영하는 개선노력이다. 셋째,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이라도 실행에 옮겨질 

수 없다면 무의미한 것이다. 실현성(feasibility)은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법적, 

기술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책수단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준이다. 

정책형성의 평가기준으로 형성과정에 관한 것은 민주성과 협조성이 있다. 민

주성(democracy)에 대하여 정정길(1989: 313)은 정책과정의 공개와 다수의 참

여를 들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정책형성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도 관련되는 

기준이지만, 정책형성에서는 대상집단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내용이 타 기관(부서)의 업무와 중첩 또

는 연계되어 정책형성 과정에 이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경우가 많다. 이때 유관

기관과 원만한 협의‧조정이 이루어 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협조성

(cooperation)이다.

다음, 정책집행의 평가기준으로 자원투입에 관한 것은 동원성과 경제성이 있다. 

대부분의 정책추진은 인적‧물적‧재정자원을 필요로 한다. 동원성(mobilization)은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원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정책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원투입 과정에는 낭비요인이 없어야 한다. 경제성(economy)

은 정책 서비스의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자원투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집행의 평가기준으로 조직화에 관한 것은 전략성, 일관성, 적응성 등이 

있다. 정책집행은 대체로 일선기관에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동태적 과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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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전략성(strategy)은 정책수단의 우선순위와 집행의 

계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집행활동은 대체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장기

적으로 진행되므로 자칫 일관성(consistency)을 잃기 쉽다. 일관성은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다양한 정책수단들 간에 목표가치를 향한 논리

구조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정책결정의 일관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정책목표 자체의 변동이 없는 한,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정책수단이 목표가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정책수단

의 적용에 부당한 차별성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30) 일관성은 결코 무조건의 

획일적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목표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행정여건의 변화와 현장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적응성(adaptability)이 요구되

는 것이 현대적 집행이다.

정책집행의 평가기준으로 서비스 전달에 관한 것으로 정확성(accuracy)과 수

용성(acceptance)을 들 수 있다.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생하려면 우선 양질의 정

책 서비스가 의도한 대상집단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집단이 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야 의도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정책성과(policy performance)는 효과성(effectiveness)을 비롯하여 능률

성‧형평성‧대응성 등 다양한 차원의 집행결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31) 정책효

과(policy effects)는 투입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목표지향적 결과만 나타낸다. 그

런데 정책효과가 목표달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술적 개념이라면, 효과성은 목

표달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개념이다. 능률성(efficiency)은 정책효과가 투입

된 비용에 비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비용대비 정책효과이다. 

30) 정정길(1989: 308-309)은 일관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하나는 관련

된 타 정책과의 일관성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원정책과의 일관성

이다. 이들은 각각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31) OECD(1997: 10)의 성과관리 분석에서도 성과(performance)를 경제성(economy), 

능률성(effency), 효과성(effectiveness), 그리고 서비스 질(service quality)의 측면

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Wholey(1981: 92)는 능률성‧효과성‧대응성 등을 사업성과 
측정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Pollitt & Harrison(1992: 12-13)은 조직의 성과평가 요

소에 투입, 경제성, 산출, 결과(영향), 능률성, 형평성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성과는 다양한 차원의 효과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
요인까지도 고려하는 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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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equity)은 정책효과(또는 비용)가 사회계층, 관계집단, 또는 지역간에 얼

마나 공정하게 배분되었는가의 문제 즉, 배분적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대

응성(responsiveness)은 정책효과가 대상집단의 요구나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정도 즉, 정책효과의 체감도라고 할 수 있다. 

정책효과는 흔히 발생 단계에 따라 산출(outputs), 결과(outcomes), 영향

(impact)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정책산출은 정책집행에 의해 바로 나타나는 

재화‧서비스‧제도 등의 ‘구체적 산물’이고, 정책결과나 영향은 정책산출로 인하

여 대상집단에 나타난 ‘실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영향은 인과적 함의가 내재해 

있는 궁극적 변화이고, 결과는 산출에서 영향으로 진행되는 중간단계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결과나 영향보다는 산출이 단기적이고 측정하기도 쉬운 효과이다. 

정책산출은 성격상 대체로 의도한 효과에 국한되지만 산출로 인한 정책결과와 

영향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긍정적 효과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표 7>의 평가질문은 대상정책에 적합하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32) 또한 김

명수(2003: 8)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모든 정책에 정책 형성‧집행‧성과의 단계

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진행단계에 따라 평가기준의 적용을 달리 할 필

요가 있다. 생각건대 당해 년도에 처음 도입된 정책이라면 정책형성에, 상당기

간 집행이 이루어진 정책이라면 집행과 성과평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과제여서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라면 집행활

동이나 중간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평가기준의 적용은 주어진 평가대상 기

간에 이루진 평가활동과 성과에 한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목표관리제의 내실화’

라는 장기과제의 경우 비록 평가 당시에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대상 기간 중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

졌다면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32) 예컨대 민원서비스혁신(G4C)사업의 평가에서 산출은 월 평균 시스템 접속, 민원신

청, 정보공동이용 건수 등이고, 행정 내부적 영향은 업무생산성 향상과 투명성 제

고이며 일반국민들에 대한 영향은 민원편의 중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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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정방법

주요정책과제평가는 기관별로 담당 정책평가위원 주관 하에 전문위원, 국무

조정실 담당관이 내부평가팀이 되어 과제별로 먼저 공통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

적 평가를 하고 다시 이를 서열척도에 의해 평정하게 된다. 기술적 평가 과정에 

해당 기관에 평가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팀이 현장확인도 하며,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평가간담회도 개최한다. 국무조정실

은 평가업무에 필요한 지원기능과 아울러 실제 평정과정에 참여하는 평가기능

도 수행한다. 그러나 평정결과는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성격상 Posavac & Carey(2003: 27)가 분류하는 전문가의

견모형(expert opinion model) 또는 Rossi 외(1999: 268-269)의 정책관련자 판단

평가(judgemental assessment)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 집단에 의한 

판단평가는 제한된 기간에 많은 과제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하는 기관평가에 유

용한 방법이기는 하나, 자칫 평가자의 독단에 빠지기 쉽고 과학적 엄밀성을 결

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요정책과제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

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능한 한 구체적 실적치나 경험적 증거와 같은 실증자료를 근거로 평

가해야 한다. 복잡한 추리통계적 분석을 하지 않고 대표값, 산포도, 비교통계치

(비율, 비, 율), 추세변동 등 기술적 통계자료를 근거로도 평가적 판단의 정당성

을 확보할 수 있다.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론조사도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신문 사설 수준의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는 평가의 설득력을 확보하

기 어렵다. 

둘째,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과제와 관련된 학술적 평가

문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주요정책과제평가가 학문적 연구는 아니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일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판단평가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극

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와 업무제휴를 하고 평가정보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현행 주요정책과제평가에서는 엄밀한 인과논리에 입각한 효과성 평가

가 취약하다. 더욱이 능률성이나 형평성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몇 개의 분석적 과제를 선택하여 통계적 영향평가, 사후비용-편

익분석, 생산성 분석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적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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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과제평가에 분석적 평가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기함은 

물론이고 평가방법의 발전과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33) 이러한 분석적 평가는 

외부 용역과제의 형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므로 필요한 예산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팀은 과제별 기술적 평가내용을 근거로 서열척도에 의해 그 수준을 평정

한다. 2002년의 경우 ｢상반기 기관별 보고서｣에는 단위사업을 우수(□), 보통

(▨), 미흡(■)의 3단계로 평가하였다. ｢연말 기관별 보고서｣에서도 단위사업은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중과제 단위에서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에 대하여 각각 우수‧적절‧보통‧미흡의 4점 척도로 평가하

였다.34) <표 8>에 제시된 2002년도 중과제 평가의 성적을 보면 정책집행, 정책

성과, 정책형성의 순이다. 그런데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8개 과제 중 정책과정

(형성, 집행, 성과)별로도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은 과제가 한 건도 없다. 실제로 

기술적 평가에서는 미흡한 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척도의 

적용은 우호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로 평가팀의 이러한 중과제 평가결과와 주요정책만족도조

사(일반인, 전문가) 결과를 참고하여 각 평가위원이 소위원회 전 기관의 대과제

에 대하여 5점 척도[A(100점), B(85점), C(70점), D(55점), E(40점)]에 의해 평가

하도록 한다.35) 결국 소위원회의 기관별 대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주

요정책과제 전문가평가의 점수를 산정하게 된다.36) 상반기에는 기관별 우열을 

가리지 않으나, 하반기에는 정책평가위원에 의한 평가와 주요정책만족도조사를 

각각 ‘7: 3’의 비중으로 고려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예

년과 달리 장관급 기관의 18개 중점과제에 대해서만 추진성과, 문제점, 개선사

33) 원필욱(2002: 36)도 주요정책과제평가가 실험설계나 분석통계기법의 활용을 배제

한 채 지나치게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득력을 확

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4) 상반기와 연말의 보고용 종합보고서에서 과제별로는 주요성과(□)와 개선‧보완사
항(▣)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35) 평가등급 부여의 개략적인 기준은 중과제 단위의 4점 척도값의 분포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① 모두 우수: A, ② 우수‧적절>보통‧미흡: A-C, ③ 

우수‧적절>보통‧미흡: B-D, ④ 우수‧적절<보통‧미흡: C-E, ⑤ 모두 미흡: E.

36) 평정결과 각 소위원회 간의 편차가 심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정처리를 하나 2002년
도에는 큰 편차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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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등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하고 보고대회에서는 그 중 국민생활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6개 과제만 보고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과제 분류체계는 대과제, 단위

과제, 세부사업이다. 하위과제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상위과제를 평가하되 세부

사업이나 단위과제는 정책 형성‧집행‧성과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해야 할 것이다. 단위과제와 대과제에 대 하여는 하위과제 평정결과의 단순취합 

수준을 넘어 그 과제 자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평가척도는 

종전과 같이 과제의 수준별로 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

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기관의 대과제에 대한 평가는 종전과 같이 소위원회 단위로 추진하되, 이

때 주요정책만족도조사결과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평가는 성격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조사 결과로 인한 선입견이 작용하

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관위원이 담당 기관의 단위과제 평정결과를 설명하는 것

보다 피평가기관의 기획관리실장(기획관리관)이 주요정책과제의 추진결과를 간

략히 보고하고 질의토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평가 마무리 단계에 피평가기관을 참여시킨다면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

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8> 2002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중과제 평정 결과

[단위: 중과제 수, (  )속은 %]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합계

   우수
     7
   ( 3.4 )

     22
   (10.6)

     21
   (10.1)

     50 
    (8.0)

   적절
    157
   (75.5)

    163
   (78.4)

    138
   (66.3) 

    458
   (73.4)

   보통
     44
   (21.1)

     23
   (11.0)

     49
   (23.6)

    116
   (18.6)

   미흡      0      0      0      0

   합계
    208
   (100)

    208
   (100)

    208
   (100)

    624
   (100)

자료: 국무조정실(2003d-2)에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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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처리 단계의 분석

1. 분석‧정리   

실행단계에서 평가운영 지침에 따라 일정한 평가기준과 평정방법을 적용하여 

정책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나면 결과처리 단계에서는 먼저 그 내용을 분석하

여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평가 결과는 상‧하반기 모두 기

관별 보고서와 보고용인 종합보고서의 두 가지 형태로 정리되며 이들 보고서에 

주요정책과제평가 결과가 포함된다. 2002년도의 경우 상‧하반기 기관별 보고서

의 주요정책과제평가는 ① 총평(대과제 단위), ② 평가대상과제 개요(추진배경 

및 목표: 대과제 단위; 주요사업내용: 중과제 단위), ③ 추진계획 및 실적(단위사

업 단위), ④ 평가결과(중과제 단위), ⑤ 평가결과 조치사항(대과제 단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반기 종합보고서에는 평가종합을 제시한 다음 기관별로 주

요성과와 개선사항을 요약하고, 하반기 보고서에는 우수기관을 발표한다. 

평가결과의 정리과정에서 주목할 사항은 보고서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피평

가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할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자료가 보

완되고 평가내용이 수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주적 절차는 결국 평가의 타당성 

확보와 수용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다만 이 과정이 확실한 근거나 원칙도 없이 

과제별 평정수준을 조정하는 타협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현재 분석‧정리 단계의 평가결과에서 단순히 개별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을 논의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정책

관리 차원의 진단과 처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37) 앞으로 주요정책과제평가

를 기관역량평가나 국민만족도평가와 연계하여 당해 기관에 대한 종합적 진단

37) <표 7>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2003년도 상반기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인 18개 주요정책의 문제점을 6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보았다: ① 관계 부

처(기관) 간의 협조‧조정체계 미흡(10건)⇒ 정책 조정기능의 강화; ② 정책수단의 

전략적 대응 미흡(9건)⇒ 정책결정의 전문성‧논리성 제고; ③ 대국민(대상집단) 홍
보/교육/설득 부족(6건)⇒ 정책운영의 민주성‧수용성 강화; ④ 관련 법적 기반 미

비(6건)⇒ 법제화 준비 및 전략 체계화; ⑤ 정책의 집행관리 미흡(5건)⇒ 정책집행

의 책임성과 상황 적응성 제고; ⑥ 정책운영의 일관성‧안정성 결여(3건)⇒ 정책의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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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모형으로 발전시켜 정책과정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관역량의 향상과 국민

적 신뢰 제고를 위한 컨설팅 기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평가의 기관별 성적에 대하여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는 기관별 순위

를 산출해놓고도 일부 우수기관만 연말 종합보고서에 발표하였다.38) 이것은 오

히려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비치기 쉽고 기관간의 상호비교라는 기관평가의 취

지를 살리지 못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어떤 평가도 완벽을 기할 수는 없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만 평가

하였다면 기관의 우열을 평가과정과 함께 공개하면 된다. 다만 기관 업무의 이

질성 등을 고려할 때 기관별 순위보다는 상(25%)‧중(50%)‧하(25%)의 3등급 정

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반기 평가에서 그 해의 정책추진 수범사례를 선정‧발표하여 확산시키는 것

도 행정기관의 정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관별 보고서의 주요

사업내용은 추진계획 부분과 중복되므로 반복할 필요가 없으며, 보고서의 활자 

크기도 줄여 활용과 보관이 편리하도록 해야한다. 

2. 보고‧조치

평가보고서가 정리되면 반기별로 피평가기관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대체로 상반기 보고회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하반기

에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평가보고회는 그 자체로 평가

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보고회가 끝나면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시한 명시하여 해

당 기관에 통보한다. 각 기관에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

고, 연초에 수립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가 이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감

사를 요구하게 된다(｢평가기본법｣ 제16조 1, 2항). 그리고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38) 2002년도의 경우Ⅰ그룹(22개 장관급 기관) 중 우수기관은 환경부, 문화관광부, 정

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이고, Ⅱ그룹(21개 차관급 기관) 중 우수기관
은 병무청, 경찰청, 기상청, 법제처, 철도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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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는 주요정책과제평가의 실효성 확보에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박재희, 2002: 53; 박병식, 2003: 54-55; 윤수재, 2003: 33). 그런데 이것

은 사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현행 관리조정형 평가의 제도적 취약점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도 한때 예산기능을 가진 경제기획원이 심사분석을 주관한 적도 

있지만, 지금도 미국은 관리예산처(OMB)가, 영국과 캐나다는 재무성이 행정부 

내무평가를 주관하는 예산연계형을 취하고 있다. 현 체제하에서도 예산과의 연

계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우선 성과지표에 의한 실적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

업의 구체적 성과와 기대효과를 제시하지 않고는 예산 확보에 설득력을 얻기 어

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한다. 평가관련 사항에 대하여 기관간의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

한 기구로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가 있지만 이러한 포괄적 기구로 예산배정 

문제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39) 

3. 이행점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반기별로(상반기 7.5, 하반

기 11.25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조정실은 그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

시한다. 종합점검은 일단 서류심사에 의한 1차점검과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는 2차점검이 있다. 반기별 종합점검 외에도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기도 

한다. 점검을 통해 과제별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이행상태를 조치완료, 정상추진, 

미흡 등으로 분류한다. 이행상태가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보완조

치를 강구토록 요구한다.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은 각 기관의 자체평가수행노력에 대한 상위평가에 

반영한다. 2003년도의 경우 총 100점 중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에 

10점, ‘전반기 평가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의 적절성’에 5점을 부여한다.40) 이들 

39) ‘정부업무평가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

예산처차관 및 안건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업무평가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심사평가조정관이 되

며,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의장

이 위촉한다(｢평가기본법｣ 제25조, 동 시행령 제23, 25조). 

40) 이행상태는 조치완료‧정상추진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점을 한다: 100%: 10
점, 95-100% 미만: 8.5점, 90-95% 미만: 7점, 85-90% 미만: 5.5점, 85% 미만: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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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항목은 자체평가수행노력평가보다 주요정책과제평가에 포함시켜  적극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체평가수행노력평가에서는 순수한 자체평

가과제만 환류평가의 대상으로 고려하면 될 것이다.

조치계획의 적절성은 조치계획 중 미흡건수/지적건수의 비율로 판단한다: 0%: 5

점, 1-5% 미만: 4점, 5-10% 미만: 3점, 10% 이상: 2점(심사평가조정관실, 20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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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의 기관평가는 민주행정의 관리통제 장치로 세

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도이다. 이러한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을 이

루는 것이 중앙행정기관평가이고 그 중심에는 주요정책과제평가가 자리하고 있

다. 위에서 주요정책과제평가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를 거쳐 결과처리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모형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평가성공(evaluation success)을 위해서는 ① 설득력 있는 평가내용, ② 평가

결과의 실행력, ③ 평가기관의 역량, ④ 대상기관의 호응 등 4가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우선, 설득력 있는 평가내용은 평가성공의 필요조건이다. 이를 위해 대상과제

의 대폭 축소, 평가성검토의 강화, 평가기준의 다원화, 평정방법의 타당성‧객관

성 제고, 그리고 평가내용의 구체화 등이 중요한 개선과제이다. 둘째, 평가결과

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배정과의 연계가 관건이고 기관 진단평가

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평가기관인 정책평가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평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심사평가조정관실의 조직 및 인력 확충

이 절실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대상기관의 적극적 호응을 끌어내려면 그들이 

평가결과에 오너십을 갖도록 평가과정에 참여시키고 기관별 우열을 공표하여 

기관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개선과제를 논의하였지만 그 중에도 3가지의 기보방향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성과지표에 의한 구체적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예산

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주요정책과제평가를 기

관역량평가 및 국민만족도조사와 연계하여 당해 기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셋째, 성과주의예산, 목표관리제, 성과

감사 등 다양한 평가관련 제도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국정평가체제를 정

립해야 한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신공공관리론적 개혁기조 하에 국정의 평가기능을 

강조하여 제도적 틀을 정비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정부업무평가에 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확고히 하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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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평가는 여론형성의 근거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에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론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가과제 선정에서부터 평가방법과 결과홍보에 이르기까지 평가의 국민 체감도

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1차 평가고객

(evaluation audience)인 행정기관(피평가기관과 그 감독기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2차 평가고객인 일반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활동이나 정치기능은 정책을 통해 구현되므로 정책실패는 곧 정부실패를 

의미하고 정책위기는 결국 정치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IMF 

관리체제의 경제상황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다. 정책성공(policy 

success)을 위해서는 평가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정책을 잘 만들었는지, 

충실히 집행했는지, 그리고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따져보지 않고서는 정

책개선, 자원배분, 책임성 확보 등에 필요한 환류정보를 얻기 어렵다. 국무조정

실은 평가기능의 내실화를 통해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기존의 인식조사 결과를 일부 활용하였으나 주로 2차자료와 필자

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추론에 의존하였다. 앞으로 주요정책과제평

가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조사설계에 의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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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변천과정

<표 1> 한국의 ‘제도적 평가’ 유형 

     대상기관
평가단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기관평가

준기관평가

시책평가

•중앙행정기관평가
  (국무조정실)
  -주요정책과제평가
  -기관역량평가
  -국민만족도조사 
•중앙행정기관자체
  평가(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평가(중앙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평가
  (행정자치부-중앙
  행정기관)
◦국정감사(국회)

•특정과제평가
  (국무조정실, 중앙
  행정기관)
◦성과감사(감사원)
◦사법적평가(사법부)

•지방자치단체자체
  평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합동
  평가(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정감사(국회)
◦시민평가
  (서울특별시)
◦성과감사(감사원)
◦사법적평가(사법부)
 

◦출연연구기관평가
  (국무조정실-연구회)
◦지방공기업경영평가
  (행정자치부-한국자치
  경영협회)
◦정부투자기관경영
  평가(기획예산처)
◦국정감사(국회)

◦성과감사(감사원)
◦사법적평가(사법부)

주: 1. (   )속은 평가주관 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2. •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의 유형이다.
   3. 국정감사(국회), 사법적 평가(사법부), 성과감사(감사원)는 (준)외부평가이고 나머

지는 행정부 내부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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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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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협의회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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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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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 추진체계

국정지표
구    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자체평가

(개별평가)

범례: •: 평가기능, ￭: 평가유형
주: (  )속은 평가시기를 나타냄: 상: 상반기, 하: 하반기, 수: 수시, 정: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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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도적 평가의 기준

평가대상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평  
  
가  
  
차  
  
원

정책구조적
차      원

명료성
적합성
논리성
환류성

정확성
수용성

 

대응성
적정성

정치행정적
차      원

합법성
적시성
실현성
민주성
협조성

동원성
전략성
일관성
적응성
   

형평성

경제논리적
차      원 

--
경제성 효과성

능률성

주 (1)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 명료성, 적합성
                 ② 정책수단: 논리성, 환류성, 합법성, 적시성, 실현성              
                 ③ 형성과정 : 민주성, 협조성
   (2) 정책집행 : ① 자원투입 : 동원성, 경제성 
                 ② 조직화 : 전략성, 일관성, 적응성
                 ③ 서비스 전달 : 정확성, 수용성

<그림 3> 정책효과의 발생단계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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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의 2003년도 평가대상 주요정책과제

1.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 촉진

(1) 여성일자리 창출 및 참여 확대

(2) 야성평등한 가족정책 추진

(3) 보육 서비스 공공성 확대

2. 여성 인권보호 강화

(1) 남여차별 구제기능 강화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

(3) 가정폭력 및 성폭력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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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제2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 토론내용

(김양희) 국민만족도 조사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이러

한 부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김교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부분에 큰 비중을 두어 국민만족도 부분을 4개 부

분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김양희) 중앙정부의 기관평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예산과의 연계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책평가기본법에는 예산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부

처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국무조정실로부터 기획

예산처로 협조요청이 올라가서 예산 확보가 가능했던 사례가 있었는가?

(김교수) 2002년 상하반기 총리실에서 해당부처에 예산배정을 5-6건 요청한 

사례가 있다. 이때 기획예산처에도 같은 공문을 보냈으나 follow-up은 권

한이 없어 하지 못했다.

(이수연) 정책평가의 기준에 대한 내용에서 여성정책에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실효성 확보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여성정책은 일반적인 국민의 의

식보다 앞서 가는데, 이 경우 평가가 낮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있다. 이때

의 해결책은?

(김교수) 각 부처의 성격을 고려한 정책평가지표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각 행정기관의 전년대비 향상정도도 체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

다.

(민무숙) 기관역량 평가가 중요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부는 여기서 중

하위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여성부의 기관역량은 타 부처에 비해서 기관

역량이 상당히 낮은데 이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관역량

과 정책평가의 상관관계는?

(김교수) 종합적으로 기관역량평가, 주요정책평가, 국민만족도 평가가 종합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각 영역에 대한 평가가 따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합동평가에서 기관역량 평

가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연구진: 지표로 포함은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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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진 원장)

1) 대상기관을 그룹핑 했는데, 각 기관이 안고 있는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

려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서열화하는데 위험이 있다. 기

관에 대한 그룹핑도 상당히 정교화 되어야 하고 정책도 수위에 따라 세

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관의 특수성과 정책 수위

에 따른 평가기준을 발전시킬 방안은 없는가? 

2) 정책평가결과가 실질적으로 그 부처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는가? 현실적

으로 평가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3) 피평가대상기관의 평가에 대한 원활한 협조를 받고 있는지, 또 피평가기

관의 평가를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김 교수)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내려 준 업무를 수행하기 때

문에 어느 정도 동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동일한 지표로 평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상이하

므로 동일한 지표로 평가 하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평가위

원회에서 이러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평가할 때는 이러

한 순위가 나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평가의 취지로 보아 중요한 일이다.

(장하진 원장) 그런데, 그룹핑 자체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

책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정말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앞으로 평가를 

정교화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다 고려한 평가 틀과 지표가 개발

되어야 할 것이라 고 생각된다.

(김 교수)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크기에 따라 분류체계가 정밀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동감하는 부분이나, 장기적인 과제라 

생각된다. 

두 번째 질문인 평가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과거의 심사분석이나 

심사평가 보다 현재의 기관평가는 기관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기

관장이 긴장하고 평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국민의 정부에서부

터 기관평가로 바뀌게 됨 으로써 기관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각 기관장과 

조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평가가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줄

여주면서 평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평가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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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현재 정부 업무 평가 체계 전환에 관한 논의를 보면 대충 세 가지인 

것 같다. 감사원을 평가원으로 개편하여 이 중심으로 가는 것, 미국처럼 예

산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 그리고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을 중앙

정부 업무평가기구로 개편하는 것.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평가의 주체가 어

디가 되어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김교수) 감사원(정부형식지방분권위원회와 연계해서)이 행정부 내부 평가를 

담당하는 주축이 되는 방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다. 현재 국무총리실에

서 행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를 감사원이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처에

서 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예산과의 연계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평가가 재경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총리실로 이관되었기 때

문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정부에서 책임총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의 

권한이 약해질 수 있는 정치적 부분을 감안하여 예산 기능이 옮겨가는 것

으로서 대안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총리실이 하고 있는 직접 평가를 줄이고, 각 기관의 평가 역량을 

강화시켜 자체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정책형성과 결정에 대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나 국회만이 할 수 있

다. 감사원이 직무감찰권과 회계감사권인 감사권을 가지고 중앙행정기관

의 고유기능인 정책결정과 형성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현실

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한다. 감사원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가능

하나 정책형성이나 결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전두환정부에서도 정책

감사를 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반발이 커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정책감사를 그만두고 성과감사로 진행해 왔다. 행정업무의 유연성과 자율

성을 강조하는 현 시점에 감사원의 평가는 행정기관의 자율성을 침범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평가에 피평가기관을 참여시켜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이 평가를 할 경우 이러한 쌍방간의 협조를 통한 실

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책임총리제에서 중

요한 것은 규제개혁과 정책평가이다. 감사원으로 평가기능이 넘어가게 되

면 현재의 책임총리제와도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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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모르나 감사원 쪽에서는 강력히 추진하고 있

는 중이다. 

(박영란) 평가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의 평가가 초보적인 

수준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정책평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느낌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평

가 틀이 나와야 지만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여성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

각이 든다. 평가의 의도를 제대로 잘 살리기 위한 평가기준의 구체적인 틀

이 마련되어야 하는데....다른 나라의 평가도 종합적으로 행정기관을 평가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지?

(김교수) 우리나라의 평가체계는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도 잘 되어 있다.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으나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는 별

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처럼 행정기관 평가를 종합적(기관역량, 주요정책평가, 국

민만족도)으로 묶어서 평가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가지문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은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여 피

평가기관으로부터 무엇을 평가 받고 싶은지, 어떤 지표를 사용할지를 미리 

의논하여 보완하고 있다.

(박영란) 피평가기관이 과제를 선정할 때, 잘하는 것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김교수) 시행과제 선택시 부처에게 바꾸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문미경)) 특정과제 평가는 어떤 것인가? 100대 국정과제가 특정과제로 평가

된 것인가, 아니면 정부정책으로 평가된 것인가?

(김교수) 164개 신공약을 점검한 것도 특정과제평가로 볼 수 있다.

(문미경) 평가를 세부적으로 할 경우, 과제대상이 지금도 많은 상태에서 더 많

아지는 것은 아닌가?

(김교수) 핵심적인 과제로 기본과제, 순환과제, 현안과제로 나누어 과제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다. 

(문미경) 여성부의 정책은 여러 부처에 걸쳐 수행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방안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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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 특정과제 평가는 여러 부처에 걸쳐서 수행되는 정책을 평가하는 제

도이다. 다른 부처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정책들은 정책형성 과정에서 유

관기관과 원만한 협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평가항목이 있다. 

그러나 이 항목만으로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평가할 때, 

각 부처와 평가기관들이 여성정책과 여성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호의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타 

부처의 협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런 면에서 여성부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양희)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기본법에 보면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부처간 협조

가 부족하여 사업이 부진한 경우 정책조정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 

협의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김교수) 차관급 협의회가 있고, 국장급 실무위원회가 있다. 협의회는 한번도 

열린적이 없고 실무위원회는 두 번 정도 열린 적이 있는데, 논의된 내용은 

평가제도와 관련된 것이었다. 여성정책을 협의회를 통해 조정하자는 그런 

취지로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협의회는 평가제도상의 운영을 다루고 있

고, 실제 관련되는 정책 문제는 해당 부처간의, 또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그 이전 실무자간의 네트워크는 있을 수 있지만, 평가제도 자체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애경) 평가위원의 수가 43개 기관수보다 작은데.... 그리고 평가위원이 매년 

바뀌는데....이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평가위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데.... 

(김교수) 평가전문위원을 더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

다.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 가능하다. 평가위원이 매년 바뀌고 있는 실정이

나 어떤 원칙으로 바꾸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이 업무의 과

중으로 여러 해 평가위원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별로 없다. 현재의 모형이 

전문가의견모형이기 때문에 평가위원의 자의성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일관

성을 높이기 이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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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p17의 표에 평가기준이 19개나 되는데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나? 이

중 더 중요한 기준은 가중치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김교수) 정책의 진행단계나 성격에 때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

다. 가중치 문제는 또 다른 자의성 개입여지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검토

되어야 한다.

(김교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평가는 소홀했고, 여성부를 만들만큼 심각했

다. 행정부처가 타겟 집단 위주로 된 것이 거의 없는데 여성부는 독특하다. 

초기단계에서는 자기 보호단계에서의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

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국가발전과의 연계를 통한 여성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은 주로 사회학을 공부한 이들이 하는 것 같

은데 앞으로는 행정학이나 법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더 많은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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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발전방안

라휘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Ⅰ.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이론과 논의의 방향

1.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이론

가. 평가의 정의

1) 평가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종류의 판단에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

는 용어로 그 적용대상에 따라 사업평가, 프로그램평가, 정책평가 등 수

식어가 동반되는 것이 관례임 

2)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평가객체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는 바, 무엇을 대상

으로 하느냐에 따라 사업평가, 프로그램평가, 정책평가, 기관평가 등 다

양한 평가가 가능할 것임 

3) 평가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

기가 매우 어려움 

- 먼저 Suvedi(1998)는 평가를 측정과 동일시하여 “사업목표가 달성된 

정도에 대한 측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는 달리 Worthen and Sanders(1987)는 평가를 “어떤 사물의 가치

를 결정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가치판단과 동의어로 간주하고 평가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함 

- Case, Andrews and Werner(1988)는 평가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정의

를 내리고 있는데, 평가를 “수용 할 수 있는 표준(기준)과 부합하는지

를 결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어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

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음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적 개념요소를 가지고 있음 

․즉, 표준 혹은 기준으로 이것은 실제 목표에 견주어서 측정할 수 있

는 바람직한 조건 혹은 질적 상태를 지칭하며, 다른 한 요소는 일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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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요구되는 표준 혹은 기준이 특정한 사업에 의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지는 필요한 정보, 다시 말해 증거임 

․결국 평가는 가치를 배분하고 사업이나 활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

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한표환․박희정, 1999: 14-15)

- Poister(1983: 3)는 “설정된 목표에 도달해 가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

검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 있으며, 

Nachmias(1979: 4)는 “진행중인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대상

집단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체계적․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

고 정의하고 있음 

- 또한 Vedung(1997: 19)은 “정부개입의 과정과 산출물 등의 장점, 유용

성, 가치 등을 사후적으로 정밀하게 사정하여 미래에 반영하는 작업” 

그리고 Jenkins & Segsworth(1993: 8)는 “사전에 설정된 목표에 대한 

사후적인 점검”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성과평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다양한 학자들의 경우 성과의 

개념을 “지방정부가 설정한 목  표를 지방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Rogers, 1990), “기대나 목표가 달성된 정

도”(Smith, 1988) 그리고 “정부의 의도된 활동으로서 공공서비스를 통

하여 주민들의 욕구충족이나 가치실현에 미친 결과나 영향의 정도”(김

영기, 1991)라고 정의한 후 이러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성과 평가라

고 정의하고 있음

4) 이러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토대로 할 때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을 것임

- 평가는 “설정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목표설정단계에서부터, 집행

단계 그리고 산출물(목표달성정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환류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나. 평가의 대두와 활성화 배경

1) 평가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지만 체계적

이고 조사(research)에 근거한 평가는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Vedung, 199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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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같이 1960년대에 평가가 활성화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음 

- 하나는 미국연방정부에서 위대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

하게 있었기 때문임 

- 또 다른 하나는 1960년대 후반에 시도되었던 PPBS의41) 도입실패에

서 평가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임   

3) 이러한 배경하에서 시작된 평가는 197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회과학연구방법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이 당시의 주된 사고는 공공정책의 경우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

야 한다는 것이었음

- 따라서 정치와 행정은 미래연구,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

과분석 등과 같은 발전된 사회과학의 방법과 기법들을 반영하여야 한

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1970년대 들어 발전한 사회과학연구

방법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4) 결국 평가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정책이나 시책

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 과정 그리고 사후에 평가하

여 그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 평가의 유형

1) 평가의 유형은 평가의 주체, 시기,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가능함

-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자체평가포함)

․외부평가는 제3자에 의한 평가로 지역대학, 평가관련 전문기관, 지방

연구원 등과 같은 외부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평가를 의미함 

  외부평가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효

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내부평가는 사업이나 정책 또는 시책 등을 추진하는 주체가 스스로 

41) PPBS란 계획예산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예산배정을 포괄적인 계획과 연
결시키려는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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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것을 의미함

  내부평가는 집행전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산출이 가능하다

는 장점을 가짐 

- 평가시기에 따른 분류: 사전평가, 과정평가 그리고 사후평가

․사전평가는 사업, 정책이나 시책 등이 추진되기 전에 수행여부를 판

단하기 위하여 시행

․과정평가는 집행과정에서 수행되는 평가로 산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가능하면 영향과의 관계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사후적 평가는 집행이후에 수행하는 평가로 집행의 효과와 영향의 가

치와 결함을 평가하는 것임

-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정량적 분석은 과학적 기법을 동원하여 계량화한 후 평가하는 기법을 

의미함 

․정성적 분석은 계량화 혹은 실측하기 어려운 영향이나 파급효과를 질

적 척도로 구성된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임 

라. 평가의 절차

1) 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목표(goals)나 목적(objectives)을 명확히 

하고, 사업모형을 구축한 후 연구설계를 하며,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개

발하고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 및 해석하는 순임(Bingham and 

Felbinger, 1999: 16)42) 

2) 이러한 순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평가의 목표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의 대상과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먼

저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만약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조직의 목표나 목적에 대한 

42) 정정길 外(1989: 59)는 크게 다섯 가지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평가의 목적

을 확인․결정한다. 둘째, 목표․수단․구조를 파악하고 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
로 확정한다. 셋째, 평가방법을 결정한다. 넷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한다. 다섯

째,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를 평가성검토(evaluability 

assessment)라 칭하고 있다. 평가성검토는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
는 평가의 소망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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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진술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이라면 사업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있어야 평가의 목적을 설

정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사업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어떠한 서비스가 누구에

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지는지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는 의

미임 

․즉,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임 

․이러한 사업모형의 구축은 평가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같

으므로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만 분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연구설계, 측정방법의 개발, 자료수집 및 분석은 일반적인 방법론

에 의거하고 있음 

․먼저 연구설계와 측정방법의 경우 평가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바, 이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질적평가(정성적 평가)와 양적평가(정량적 

평가)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며 어떠한 조사설계를 채택하고 조사

대상지역이나 대상집단중 어떻게 표본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등에 대

한 내용임 

- 자료수집 및 분석은 활용할 자료의 유형, 즉 1차적 자료 또는 2차적 자

료에 대한 결정과 자료원의 형태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이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자료의 이용가능성(접근비용과 용이성, 

자료제공자의 협조적 태도 등), 자료의 신뢰성 등이 중시되어야 할 것

이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되어야 하는 바,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43) 

2.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논의의 방향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평가를 주체로 구분할 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공공부문에 의한 평가

43) 보다 상세한 내용은 Bingham and Felbinger(1999: 16-18)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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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합동평가와 개별평가), 자체평가

․기초자치단체: 중앙부처{합동평가(일부 시책)와 개별평가}, 광역자치단

체(합동평가와 개별평가), 자체평가

- 민간부문에 의한 평가

․언론사, 컨설팅기관 등

나.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에 의하여 평가되고 있음

다. 민간부문에 의한 평가는 연속적이라기보다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

은 바, 특히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은 바, 여기에서는 제외

하고 설명

라. 민간부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경우 주요 논의의 초

점은 다음에 한정될 것임

-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에 의한 합동평가와 자체평가

-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기초자치단체평가와 자체평가

마. 이 중에서 자체평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차이점이 크지 

않은 바, 통합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

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주요 이슈를 선정

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함

- 주요 이슈로 들 수 있는 것은 평가의 근거, 평가의 목적, 평가의 내용, 평

가의 주체, 평가의 대상, 평가지표, 평가의 시기와 횟수, 평가결과의 활용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사. 향후의 설명은 중앙부처에 의한 합동평가,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기초자치

단체평가 그리고 자체평가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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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내용평가의 내용

평가의 주체평가의 주체

평가의 대상평가의 대상

평가지표평가지표

평가의 시기와 횟수평가의 시기와 횟수

평가결과의 활용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의 목적평가의 목적

어떤 내용을 평가할 것인가어떤 내용을 평가할 것인가

누가 평가할 것인가누가 평가할 것인가

무엇을 대상으로 평가할 것인가무엇을 대상으로 평가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언제 평가할 것인가언제 평가할 것인가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왜 평가를 하여야 하는가왜 평가를 하여야 하는가

쟁점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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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소개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역사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1999년 처음으로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1999년과 2000년에는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었으며, 2000년 5월 29일(정

책평가위원회 제39차회의)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추진방안에 대

하여 협의한 후 2001년 1월 8일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제정․공표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3) 따라서 2002년에 시행된 2001년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

4) 개략적인 추진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후 공공부문에 성과관리제를 도입하기 위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과거 총리실에서 주관하던 우리 나라의 심사평가는 국회차원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에 근거하였기 때

문에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김명

수․박경효, 1996: 15; 김병진, 1997: 28)

-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4월 15일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

고 국무총리실의 심사평가를 평가의 형태로 발전시켰음 

- 또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들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1998년 정부는 과거의 심사평가를 기관평가제도로 바꾸어 중앙행정기

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까지 확

대 적용하였음 

- 1999년의 광역자치단체 평가는 시범적인 차원의 평가로 시행되었고 

2000년 평가는 대상범위나 내용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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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에서는 평가의 대상

을 중앙행정으로 한정시키고 있어 1999, 2000년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는 사실 명시적 법적 근거없이 시행된 셈임

- 이러한 사실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음 

- 뿐만 아니라 종전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개별평가도 대부분 법령의 

근거없이 산발적으로 실시된 것임 

- 마침내 정부에서는 심사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 

2001. 1. 8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제정․공표하여 2001. 

5. 1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동 법 제3조 3항은 평가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제6조 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국고보조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한표환외, 2001: 10-11)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6조 1항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5) 현재 200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완료된 상태임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추진경과

□「‘99년 정부업무심사평가지침」에 시도 평가 포함(’99.2.23)

◦ ‘99년 광역자치단체 시범평가 실시(9.27∼10.27)

- 2개 분야 5개 부문(주요시책 : 3개 부문 5개 영역, 기본역량: 2개 부문 

4개 영역)

◦ ‘00년 광역자치단체 종합평가 실시(10.10∼10.23)

- 2개 분야 8개 부문(주요시책 : 5개 부문 13개 영역, 추진역량 : 3개 부문 

5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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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시행(‘01. 5.1)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구성 운영(‘01.7, 각계 전문가 17명) 

◦ ‘01년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11.12∼11.30)

- 2개 분야 9개 부문(주요시책 : 6개 부문 44개 시책, 추진역량 3개 부문 

18개 시책)

◦ ‘0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기본계획 시달(’02. 5. 30)

◦ ‘0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02. 8. 20)

◦ '02년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 서면평가 실시('03. 3)

- 3개 분야 10개 부문(행정관리분야 : 3개 부문 20개 시책, 주민행정분야: 

4개 부문 23개 시책, 지역정책분야: 3개 부문 26개 시책)

□ '02년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 현장평가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직협)의 평가개선요구 등으로 현장평가 유보

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절차: 2002년 사례

1) 200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추진절차를 계획수립단계, 도구개발단

계, 평가실행단계, 결과조치단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계획수립단계 결과조치단계평가실행단계도구개발단계

평가 기본방향 설정
(정책평가위원회)

후보시책선정 협의
(행자부,관련부처간)

평가실시계획 수립
(행자부, 합동평가위)

평가지표 개발
(행정자치부)

의견수렴/지표검증
(행정자치부)

평가반 구성
(행자부, 합동평가위)

서면평가/현장평가
(평가반)

만족도조사 실시
(전문조사기관)

결과분석 종합
(평가반)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반)

결과공표/사후관리
( 행 정 자 치 부 )  

매뉴얼 작성/배포
(행정자치부)

- 먼저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과 관련부처간 평가대상 후보시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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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결과에 따라 ｢'0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기본계획｣(’02. 5. 30)

이 시달되었음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02년 지방자

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02. 6. 4)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하

였음

- 그리고 도구개발단계에서는 행정자치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도움

을 받아 평가지표 개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으로부

터의 의견수렴, 지표검증과정을 거쳐 ｢'0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

가지표(안)｣('02. 7. 12)을 마련하였음

- 지표검증을 위해서 행정자치부는 ｢'0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예비

조사｣('02. 7. 16∼7. 24)를 실시하였음 

- 평가지표(안)가 합동평가위원회와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서 평가자료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0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매뉴얼｣('02. 8. 20)을 개발하

여 각 시․도에 배포하였음 

-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평가지표별 가중치 부여를 위한 설문조사｣

('02. 8. 21∼ 8. 31)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각 시․도에 공개하였다. 

끝으로 행정자치부는 ｢합동평가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을 

통한 지표입력작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

- 평가실행단계에서는 행정자치부가 합동평가위원회 위원 등 각계 전문

가들이 참여하는 합동평가반을 구성하여 ｢'02년 광역자치단체 합동평

가 서면평가｣('03. 3)를 실시하였음 

- 그리고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03. 4)를 

실시하였음 

- 이와 함께 서면평가자료의 검증을 위한 현장평가('03. 3. 17∼31)를 실

시하려고 하였으나 3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의 현장평가 유보결정에 

따라 서면평가자료의 현장확인을 위한 합동평가반의 출장이 무산되었

음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정상 추진을 위해 4‘ 24∼25일

의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개선 워크샵｣을 개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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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 직장협의회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02년 5월 현재 서면

평가자료의 개별확인작업을 중단

- 통상 결과조치단계에서는 평가지표별 평점작업을 통한 우수단체의 선

정,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작성, 결과공표 및 사후관리 등이 이

루어져야 하지만 2002년 합동평가의 경우 서면평가지표 확인작업 부진

으로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었음

- 결국 서면평가작업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순위를 부여

하였음(별도의 인센티브 미부여)

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내용

1) 평가의 목적

가) 지역주민 스스로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전체의 기능

이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나) 더구나 현실적으로 광역시․도의 경우 국가위임사무의 비율이 35%

나 되고44) 평균 재정자립도는 54.6%(2002년)에 불과한 실정임

다) 자치이념을 살리면서도 국가적 통합성을 유지하는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관계는 행정력에 의한 통제

보다 평가에 근거한 관리조정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라)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4가지

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주요시책의 효과나 추진상황

을 점검하여 당해 정책과정을 개선함 

  ․추진시책의 문제점은 시정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음 

  ․미국의 대표적인 기관평가제도중 하나인 대통령 품질상

(President's Quality Award)도 결국 연방정부 조직의 성과와 능력 

향상, 우수사례의 공유 촉진, 고객지향적 자체평가, 변화 대응능력

44) 법령사무만 전수 조사한 결과임(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행정계층간 사무처
리실태 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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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목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음45)

  ․이와 같이 합동평가는 바람직한 행정성과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으

로 활용됨

- 둘째, 평가결과를 예산배정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재원을 효율적으

로 배분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성과지표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

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함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관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 셋째, 평가결과는 지역주민이나 지도감독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

단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책임성은 Cooper 등이46) 지적하였듯이 민주행정의 중요한 이념적 

기조임

  ․합동평가는 내부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지만, 외부적

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담

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함 

  ․그리고 합동평가는 대체로 비교지표를 통해 해당 기관의 성과를 알

기 쉽게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게 됨 

-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다양한 평가

를 통합함으로써 정부평가 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민간 영리단체가 주관하는 평가를 배제시켜 상업적 목적에 의한 평가

나 평가의 정치적 이용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종전에는 행정자치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96

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단편적‧비능률적이라는 비판을 면

하기 어려웠음47) 

45) U. 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00). Presidential Award for Quality - 

Model of the 2000 Award.

46) Cooper, P. J., Brady, L. P., Hidalgo-Hardeman, O., Hyde, A., Naff, K. C., Ott, J. 

S. & White, H. (1998).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Fort Worth: Hard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47) 정부평가 외에 능률협회의 ｢지방자치경영대상｣과 ｢서비스만족도조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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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는 이들 중 상당 부분을 통합

한 ‘종합적 평가’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

음48)

2) 평가의 내용

가) 투입, 과정, 산출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

의를 의미함

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산출물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되 투입요소

를 산출물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시에 반영조치함

- 투입, 과정, 산출물을 전부 포함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 경우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게 됨  

- 또한 투입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인력과 예산이라고 

할 때 이를 고려할 실익이 크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에 의하여 공무원수와 기구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 상

대적인 차이가 크지 않음 

- 또한 예산측면에서 볼 경우 부족재원에 대한 보완제도로서 지방교부

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배분기준은 열악

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규모를 배분하여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는 바, 큰 차이가 상대적인 측면에서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그리고 투입비용을 고려한다는 것은 투입대비 산출물에 대한 능률성

을 측정하게 되는 바, 우리 나라 예산회계상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이 

곤란함49) 

의 ｢전국자원봉사축제｣와 같이 민간단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도 있다.

48) 김현구․박희정. (2000).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평가 제도와 운영,” 「지방행정연

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9) 우리 나라 정부회계는 단식부기,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발생주의, 복식부

기로 전환되지 않는 한 정확한 산출이 곤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현재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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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할 때 산출물에 초점을 맞춘 성과평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 여기에서 성과는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임 

- 이 중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산출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의 양과 질만 

측정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단순하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책임소재의 파악이 비교적 용이함 

- 그러나 산출이 가져온 결과의 양과 질을 평가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개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활동

의 최종결과가 관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해지지 않을 것임(박재완․김신, 2000: 63)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책집행자는 산출물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

고자 할 것이며, 정책결정자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할 것임 

  ․영국은 산출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미국은 산출물에 초점

을 맞춘 듯 하지만 결과를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제1차적으로는 산

출물에 초점을 맞춘 평가를 하되 장기적으로는 결과까지 포함하는 방

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3) 평가의 주체

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평가기관은 행정자치부이며, 

행정자치부는 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관련

된 주요 사항을 심의케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

는 합동평가반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합동평가반의 일원으로서 합동평가의 실시에 

관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대상기관은 16개 시․도임

※ 평가기본법상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의 가능성을 열

어두고 있으나 다양한 여건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실행가능성이 낮

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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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의 대상 

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평가내용은 상당히 가변적임 

나) 2001년의 경우에는 기관평가모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주요시책의 

추진내용 및 성과, 추진역량, 주민만족도를 평가내용으로 하였던 반

면, 2002년 평가에서는 종합성과평가모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주요

시책의 추진내용 및 성과(민원서비스부문만 만족도)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졌음

다) 2002년 합동평가의 경우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였으

며 평가모형을 새롭게 개선하여 추진역량평가와 시책평가를 통합하

고 민원행정서비스부문만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함으로

써 종합성과평가모형에 가까운 형태로 실시되었음 

라) 보다 구체적으로 2002년 합동평가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요

시책은 9개 부문 69개 시책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평가하였는데, 행정

관리분야 3개 부문(일반행정부문, 지방재정부문, 전자정부부문) 21개 

시책, 주민행정분야 4개 부문(주민안전부문, 주민복지부문, 여성부문, 

민원서비스부문) 20개 시책, 지역정책분야 3개 부문(지역경제부문, 지

역개발부문, 환경보존부문) 28개 시책 등임 

마) 그리고 민원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2002년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5) 평가의 지표 

가) 평가지표의 체계

◦ 2001년의 경우 부문-영역-항목(시책)-지표-세부지표의 순서로 지표

가 설계되었음 

  - 부문은 영역들을 집단화한 것이고, 영역은 시책들을 집단화한 것임

  - 항목은 평가대상시책들로 구성되며, 지표는 해당시책의 추진을 위

한 노력도나 성과를 나타내며 세부지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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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02년 평가에서는 (분야)-부문-영역-항목(시책)-목표-전략적 

목표-(평가기준)-평가지표-측정지표의 순서로 지표가 설계되었음 

◦ 2001년 평가와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점은 각 시책의 목표와 전략적 

과제를 먼저 확인한 후 이에 근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한다는 것임 

◦ 그리고 평가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가능한 경우 역량과 성과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음

◦ 평가지표는 해당 시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나 그 

성과를 나타내는 제1차적 측정요소로서 대표성이 있고 측정가능한 

것으로 개발하였음

나) 지표개발과정에 대한 사례: 행정관리분야 일반행정부문

◦ 지표체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야-부문-영역-항목(시책

명)-목표-전략과제-평가지표-측정지표의 8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에서 제1단계는 분야에 대한 것임 

  ․분야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대기능으로 분류한 것

이며, 제2단계인 부문은 중기능이라 볼 수 있을 것임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에 의

하여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음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크게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

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의 6개로 기능

을 대분류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에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① 

일반행정(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② 사회개발(교육 및 문

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③ 경

제개발(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 

④ 민방위(민방위관리, 소방관리), ⑤ 지원 및 기타(지방채상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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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금, 교부금, 예비비) 등 크게 5개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음 

  ․정세욱(1988)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를 토대로 

① 일반행정기능(조직․인사, 재정, 계획 및 조정), ② 공익사업적 

기능(상․하수도, 도로, 지역기획, 도시재개발, 교육), ③ 사회복지

적 기능(생활, 보건․의료, 환경․위생, 소비자보호, 노동), ④ 산

업․경제적 기능(농업, 임업, 수산, 상공, 관광․운수) 등 크게 4개

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음 

  ․라휘문․한표환(1999)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

발시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핵심산출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원, 기획․감사․예산, 보건, 사회복지, 환경보호, 도시․

건설․교통, 문화․관광․체육, 지역경제, 세정, 재난위기관리 등 

10개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7)에서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

반행정, 지방의회, 보건․사회복지, 환경, 도시․건설․교통, 세정․

회계, 문화관광, 농림․축․수산, 경제․통상, 재난위기관리, 소방 

등 11개 대기능으로 분류한 후 104개의 소기능을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별로 기능분류를 차

별화하고 있는 바, 도도부현은 의회총무, 세무, 민생, 위생, 상공노

동, 농업, 토지개량, 임업, 수산, 토목, 건축 등 11개 기능으로 분류

하고 있으며, 지정도시와 20만 이상의 시는 의회총무, 세무, 민생, 

위생, 경제, 건축 등 6개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10만 이상 20만 

미만 시와 10만 미만 시는 의회총무․세무, 민생․위생, 경제, 건축 

등 4개 기능, 그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치단체는 일반행정의 1개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음 

◦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는 일반행정

기능을 제외하면, 대체로 경제, 사회, 복지, 문화, 재난 등 5가지 기능

을 중심으로 시각에 따라 상이한 조합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방자치법에서는 5가지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예산서에서

는 사회, 복지, 문화를 통합함으로써 사회, 경제, 재난의 3개 기능으

로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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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류방식을 채택하든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대기능에 해당하는 

분야의 경우 행정관리, 주민행정, 지역정책으로 구분하고자 함 

◦ 그리고 부문은 이를 좀더 세분화하되 합동평가대상으로 선정된 68

개 시책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일반행정, 지방재정, 전자정부, 

주민안전, 주민복지, 주민서비스, 지역경제, 지역개발 그리고 환경관

리부문 등 9개로 구분하였음 

◦ 여기에서는 3개 분야 9개 부문 중 행정관리분야 일반행정부문을 다

루고자 함 

◦ 행정관리분야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 지방재정, 

전자정부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행정부문은 10개 시책

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부문은 8개 시책 그리고 전자정부부문

은 4개 시책을 포함하고 있음 

◦ 일반행정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원행정제도 운영, 행정서비

스헌장제, 목표관리제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광역행정강화, 국제

화시책, 지방조직 개편, 규제개혁 추진, 지적관리 등 9개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3단계는 영역의 설정임 

  - 영역은 행정관리분야 일반행정부문 9개 시책을 유형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시책의 유형화는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을 것임 

  - 다양한 유형화의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Rosenbloom(1993)의 분류

기준을 원용하고자 함 

  - Rosenbloom은 일반행정의 기능을 정책집행 차원에서 서비스기능, 

규제기능 그리고 혼합기능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서비스기능은 행정이 정책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기업포함)에

게 서비스(편익)을 제공하는 것임 

  - 동시에 행정은 국민들(기업포함)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기능을 수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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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정책대상 주체에 따라 한 정책프로그램은 서비스기능, 규제

기능 또는 이들의 혼합기능을 수행할 것임 

  - 그러나 본 연구의 일반행정부문 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차원

에서 정책대상의 주체를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공무원, 성과

에 초점을 맞추어 Rosenbloom의 분류기준을 수정 원용하고 있음 

  - 즉 국민의 편익에 초점을 맞춘 시책은 서비스 영역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인사․성과관리에 대한 규제의무 집행결과의 편익이 

공무원, 국민, 국정관리에 귀속되는 시책은 경쟁력 영역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과의 상호 교류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시책은 대외협력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또한 경쟁력영역은 그 대상(locus)에 따라 조직관리, 인사관리, 성

과관리, 규제혁신관리로 세분하고자 함

분야 부문 영역 시책

행정관리
분야

일반행정
부문

서비스

민원행정제도 운영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평가

지적행정추진실적 종합평가 

경쟁력

조직관리 지방행정조직관리

성과관리
목표관리제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규제혁신관리 지방규제개혁추진

대외협력
국제화시책

광역행정 강화

◦ 제4단계는 항목(시책)임 

  - 이는 광역평가의 대상으로 확정되어 주어진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9개 시책에 한정하고자 함 

◦ 제5단계는 각 시책의 추진목표를 설정하는 것임 

  - 추진목표란 해당 시책을 도입한 이유 그리고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

인지에 대한 것임 

  - 시책의 추진목적의 설정은 해당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왜 해당 시책을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와 실무자 면접을 

통하여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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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단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설정된 시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전략적 과제들을 발굴하였음 

  - 이는 곧 시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전략적 과제들이란 해당 시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임 

  - 다양한 일들이 수행되어야만 해당 시책의 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이나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2-3개 정도

를 설정하였음

◦ 제7단계는 앞에서 설정된 추진전략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하는 것임 

  - 각 전략적 과제별로 1-3개 정도의 지표들을 개발하였음 

◦ 마지막 제8단계는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치인 측정지표들에 대한 것임 

  - 측정지표는 평가지표들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

정치 산식을 개발한다고 보면 될 것임 

◦ 이러한 8단계를 거쳐 9개 시책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였음(평가

지표는 첨부자료 참조) 

다) 시책평가지표 시안에 대한 검증

◦ 지표체계가 구성되면 이 평가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

가 있음 

◦ 평가도구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타당성은 “그 도구가 

측정하고자 했던 것을 측정하였나?”에 대한 것임 

  - 즉, 평가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한 도구를 전문가 

패널을 통해 검토하여 수정하고 현장테스트를 통해 그 도구가 적

절하고 명확한지 확인하여야 함

◦ 그리고 평가도구의 질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신뢰성

으로서 “그 도구가 동일 조건하에서 동일 집단에 동일한 결과를 계

속적으로 낳는가?”에 대한 것임 

◦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증-재검증 방법(test-retest method)과 내

적 일관성 검사가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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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각 지표의 변별력과 대표성을 검토하여
야 한다. 만일 전문가 패널에 의한 검토와 수정을 거쳐 마련한 평가지표 초
안을 적용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성과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 해당 지표를 제외시키거나 다른 지표로 대
체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가지표의 대표성은 해당 지표가 측정하고자 했던 것을 진정 측정
하였는가에 대한 것으로 만일 예비조사 결과, 해당 지표가 정책노력의 성과
라기 보다 여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의 위험성이 높은 지표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표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

◦ 타당성 검증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수행하였음

  - 지표의 변별력

    ․각 자치단체별로 성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지표의 대표성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지표는 없는가?

    ․동일 부문내 다른 유사 지표와 이중계산의 가능성은 없는가?

  - 지표의 객관성

    ․해당지표의 적용시 각 자치단체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였는가?

  - 산식의 정확성

    ․측정지표의 산식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기에 적합한가?

◦ 신뢰성 검증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수행하였음

평가지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는 가중치의 신뢰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살
펴보아야 한다. 먼저 가중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간 가중
치의 편차가 큰 지표에 대해서는 가중치 산정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자가 적의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 각 지표별 가중치들
의 Z값이 Z>1.55 범위에 속하지 않는 지표들은 표준정규분포상에 신뢰구간 
93.94%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가중치에 조정이 필요한 지표로 파악된다.
그리고 평가지표가 자료구득의 가능성, 자료작성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지 않
고 지나치게 규범적인 경우 정확한 평가자료의 산출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종
국에는 평가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시험평가 결과 자료구득이나 작성
이 어려운 지표는 제외하고 새로운 지표로 대체하여야 한다.

  - 자료의 신뢰성

    ․해당지표의 측정을 위한 정확한 자료산출이 가능한가?

  - 가중치의 신뢰성(추후 가중치조사후 결정)

    ․각 전문가집단별로 지표의 가중치가 유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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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함

  - 평가절차는 예비조사 결과 논란이 된 지표들을 추출하여 위에서 제

시한 기준인 지표의 변별력, 지표의 대표성, 지표의 객관성, 산식의 

정확성, 자료의 신뢰성, 가중치의 신뢰성 등 6개 평가기준을 적용하

여 판단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견, 중앙부처 의견, 연구자 의견을 종합하

여 각 평가기준별로 상(매우 그러함), 중(보통), 하(매우 그러하지 

않음)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음

  - 그 결과 6개 평가기준별로 ‘하’ 평점을 1번 이상 받은 지표는 수정, 

대체, 삭제하였음

  - ‘산식의 정확성’, ‘지표의 객관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정하였음

  - ‘지표의 변별력’, ‘지표의 대표성’, ‘자료의 신뢰성’이 문제되는 경우

에는 대체하였음

  - 만일 수정이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를 삭제토록 하

였음

6) 평가의 시기와 횟수 

가) 지방자치단체평가는 연초에 지표작업을 하고 11월부터 실사를 하여 

결과를 12월에 제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나) 이러한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2월말에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임 

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 중심의 평가일정으로 당해 연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익년도 정책 또는 예산에 환류․반영시키기 위한 것과 동

일한 맥락에서 자치단체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임 

라)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집

행적 성격이 많기 때문에 1년간의 정책집행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대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50) 

50) 정부예산지원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경우에는 중앙부처로부터 자금배정절차

가 선행되어야만 정책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한표환 외, 200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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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익년도 상반기에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바) 2002년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업무평가 연찬회(2.27∼28)�� 등을 
통해 행정자치부에서 시기조정을 건의하였으나, 국무조정실(정책평가

위원회)에서는 2003년 새정부 출범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가 동 

건의가 최종실시단계에서 반영되 2003년도에 실시됨 

7) 평가결과의 활용

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평가결과는 우수단체의 선정 및 포상, 평가

보고서 작성 및 배포, 수범사례의 전파 등을 통해 평가대상기관의 익년

도 시책에 반영되고 있음

나) 한편, 평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익년도 평가활동의 개선에 반영

되어 전체 평가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합동평가제도의 문제점

◦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중앙부처들이 별도로 개별평가를 실시함으로

써 평가의 일관성 저해와 자치단체의 부담가중

◦ 평가내용상의 문제점 노정

  - 평가대상 시책의 지속적 증가로 중앙정부의 기관평가모형을 그대

로 적용하는 데 한계 발생

  ☞ 역량평가와 시책평가의 차별성 미확보

◦ 중앙 시책 위주의 평가로 자치단체 역점시책에 대한 평가가 제외되

어 종합평가로서의 의미 상실

◦ 평가지표상의 형평성, 평가가능성 개선 미흡

  - 중앙 시책을 단순 취합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표체계

가 정밀하지 못함

  - 매년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지역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

적인 평가지표의 설정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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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시책 및 지표 수가 매년 증가하여 평가의 실행가능성을 해치고 

있는 점

  ☞ 2000년 50개 시책 → 2001년 62개 시책 → 2002년 69개 시책

◦ 평가방법상의 효율성, 신뢰성 확보 

  - 자체평가시스템과 외부평가인 합동평가간 연계 부족

  - 평가 대상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시계열적 비교가 어려운 점

  ☞ 2000년 10월 → 2001년 11월 → 2002년 익년도 3월

  - 현장평가 등 효과적인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출된 실적자

료의 허수문제 심각

◦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평가결과가 운영개선에 환류되지 

못함

  - 각 연도별 평가자료의 관리가 소홀한 점 등

◦ 합동평가에 대한 자치단체의 반발

  -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반발로 2002년 합동평가시 현장평가 좌절 

  - 중복된 평가로 자치단체 부담 가중

나) 개선의견: 2003. 4. 23-24 시도평가담당공무원 및 직장협의회 합동 워

크숍 개최결과

◦ 평가환경의 개선

  -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평가제도 개선으로 평가수용성 제고

(64.3%)

  - 중앙-지방간 원활한 협조로 평가의 효율적 추진(17.9%)

◦ 합목적적 평가 지향

  -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32.1%)

  -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중점(32.1%)

◦ 평가기관의 역량 제고

  - 평가기관의 전문성 제고(53.6%)

  - 평가기관의 독립성 제고(17.9%)

◦ 피평가기관의 역량 및 환류노력 강화

  - 자체평가의 내실화(60.7%)

  - 평가결과의 환류노력 강화(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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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내용의 합리적 개선: 국가시책과 자치단체 역점사업의 통합

  - 위임사무로 평가대상 한정(35.7%)

  - 자치단체별 역점사업 평가대상 포함(28.6%)

◦ 평가도구(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

  - 자치단체간 여건차이 고려(50.0%)

  - 평가지표 수의 축소(17.9%)

◦ 평가방법의 획기적 개선

  - 평가분야별 등위부여방식 폐지(57.1%)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병행(17.9%)

◦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

  - 평가결과의 환류시스템 강화(50.0%)

  - 평가제도 운영개선노력 강화(32.1%)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개선방안

가) 대안별 검토

(1) 단기 개선방안(현행 합동평가방식의 개선)

 ◦ 주요 내용

   -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과 행정자치부(합동평가위)의 역할분담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위한 평가전문기관 지정

   - 평가대상 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의 조정(평가지표 수 축소)

   - 지방자치단체별 역점사업을 평가대상에 포함(지역 여건차이 고려)

   - 평가분야별 등위부여방식 폐지(우수단체 선정방식 재검토)

   - 평가결과의 실질적 환류시스템 구축(자치단체 운영개선에 적극 

활용)

 ◦ 전제요건

   - 현행 방식 유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공고한 의지

   - 시도 직장협의회 설득

 ◦ 평가의 틀

   - 현행 제3자평가방식 유지하면서 평가체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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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개선방안(자체평가와 합동평가의 통합)

 ◦ 주요 내용

   - 자체평가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기능 강화

   - 국가주요시책(공통지표), 지역별주요시책(지역특성지표) 동시평가

   - 각 시․도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중앙정부가 상위평가

   - 상위평가 결과 성과부진단체 선정, 정밀진단 실시

   - 정밀진단 결과 시정조치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진단 대상단체)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각 중앙부처별)

 ◦ 전제요건

   - 평가기본법 개정

   - 자체평가제도의 정착

 ◦ 평가의 틀

   - 현행 제3자평가방식과 자체평가방식의 통합

2. 기초자치단체 평가제도

가. 기초자치단체 평가의 역사

◦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 2002년에 기초자치단체 평가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수행하였으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3년 중 기초자치단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2004년에 

시험적용한 후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여기에서는 기초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개략적인 틀을 설명하는데 한정함

나. 기초자치단체 평가의 내용

1) 평가의 목적

◦ 기초자치단체 평가의 목적은 설정된 목표를 책임성을 가지고 달성함

으로써 조직의 성과(효율성,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합리적 정책결정 

등)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또 다른 평가의 목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전자가 내부관리효율성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때 민주성과 관련된 것을 들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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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의 기초단계에서부터 평가결과의 

환류과정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는 결국 참여행정을 달성하는데 또 다른 평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종합하면 평가의 목적은 내부관리효율성과 민주성의 도모라고 볼 수 

있을 것임.

2) 평가의 내용

◦ 평가의 내용은 투입, 과정, 산출물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대한 논

의임

◦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평가는 제1차적으로는 산

출물에 초점을 맞춘 평가를 하되 장기적으로는 결과까지 포함하는 방

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3) 평가의 주체

◦ 평가주체는 평가의 유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상급기관, 위원회평가, 전문기관, 시도연구원 등)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자체평가는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의 한계 및 평가결과의 중립

성 확보 곤란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그리고 외부평가는 업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하여 평가

될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기관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또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게 됨 

◦ 다양한 형태의 평가방법 중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

하기 위해서는 자체평가 보다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가 더 바람직할 

것임 

◦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는 상급기관(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평

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평가전문기관, 시도연구원 등), 별도의 위원

회에 의한 평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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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기관중 중앙정부에 의한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232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

의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는 바, 대안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 

◦ 결국 광역자치단체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그리고 위원회에 의한 평

가가 가능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 평가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전문

기관, 그리고 위원회를 주체로 하는 평가대안을 강구함 

◦ 그 대안으로는 평가위원회를 신설하되 광역자치단체별로 신설하고 여

기에는 광역자치단체공무원, 의회의원, 평가관련 전문가(교수, 시․도 

연구원 등 포함), 그리고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임 

◦ 이러한 평가위원회가 평가주체가 되도록 하되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를 교차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중앙부처의 주관기관이 있어야 하

는 바, 여기에는 심사평가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과 지방자치단

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 행정자치부가 주관기관이 될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조정적 차원에서 종합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실

질적 운용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여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의 단일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음 

◦ 국무조정실이 주관기관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여타 기관에 비하여 

그 동안 심사평가를 하여왔던 Know-How를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특정부처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접

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됨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볼 때 주관기관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가 협

조하는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 구체적으로는 국무조정실에서 평가의 기본지침을 확정하고 행정자치

부는 확정된 평가의 기본지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평가계획

을 수립한 후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침을 

시달하도록 업무간 협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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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의 대상

◦ 평가의 대상이란 시책, 정책, 위임사무 등 다양한 사안중 어떤 것을 대

상으로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말함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하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

이 대상이 됨 

◦ 또한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임되어 있는 업무 뿐만 아니라 주요 시

책 등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

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기초자치단체의 기능화

되어 수행되고 있는 바, 그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구분의 실익이 

크지도 않을 것임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기능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전체 기능을 포괄할 경우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위배

될 가능성이 있는 바, 기능별로 분류한 후 세부내용을 국가사무, 국고

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음 

◦ 이 경우 현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등이 시행하고 있는 관련 평가들은 평가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평가를 중심으로 통합조정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과다한 평가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 본연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지적이 있는 바 종합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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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평가의 대상 세부구분

총무

위  임  사  무
국        가

광역자치단체

보  조  사  업
국        가

광역자치단체

주 요  시 책
국        가

광역자치단체

기        타

기획

위  임  사  무
국        가

광역자치단체

보  조  사  업
국        가

광역자치단체

주 요  시 책
국        가

광역자치단체

기        타

.

.

.

.

.

.

5) 평가지표

◦ 현재 우리 나라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두 가지

로 구분하여 접근되고 있음 

◦ 하나는 기능분석에 기초한 업무재설정(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을 성과지표개발의 접근틀로 삼고 있는 것이고(라휘문, 1999; 기획예산

처, 1999; 국무조정실, 2000) 다른 하나는 balanced scorecard(이하 

BSC)를 활용하는 방안임(박재완, 2000 등)

  - 전자는 기관의 미션설정, 업무분석, 핵심산출물도출, 기능별 재유형

화, 기능별 목표설정, 목표달성전략 도출, 전략을 충족하는 성과지표

개발 등 7단계의 과정을 적용한 것임 

  - BSC는 성과측정의 영역을 재무적 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과 성장의 관점으로 구분한 후 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임51) 

51) 성과지표는 측정목적에 따라 총괄지표, 전략지표, 일상관리지표, 기능별 지표로 구

분할 수 있다. 총괄지표는 자치단체의 성과를 한 눈에 파악하는 거시적인 지표로
서 지방공무원 1인당 지역총생산 등이 그 예이다. 전략지표는 총괄지표보다 하위

지표이지만 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지향하는 핵심기능의 성과를 나타낸다. 공직부

패의 척결을 전략과제로 채택한 자치단체라면 공무원의 청렴도 또는 규제사무의 
비율 등을 전략지표로 삼을 수 있다. 일상관리지표는 내부 업무처리과정의 능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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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가지 방식에 의하여 개발된 성과지표들은 측정을 전제로 정량적

인 지표들이 중심이 되어 있음 

   ․정량적인 지표위주로 구성하게 된 이유는 평가의 목적이 순위비교

에 있는 바, 측정치에 대한 신뢰성이 무엇보다 우선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됨 

   ․성과평가가 기초자치단체의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

라면 측정에 초점을 맞춘 정량적인 지표만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성적인 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평가지표는 기초자치단체평가의 주관부서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

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가 기초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 후 각 기초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특

수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이 타당할 것임 

◦ 각 기초자치단체의 특수여건을 고려한 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개발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지표개발시에는 타당성, 신뢰성, 적시성, 비용성, 통제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할 것임(Ammons, 1996: 13-14)

  - 타당성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소한 내용의 경우 생략될 수 있지만 중

요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신뢰성은 각각 다른 사람이 동일한 측정도구를 가지고 측정하였을 

경우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 측정지표가 분명한 의미를 

가져야 함 

  - 적시성은 정책결정자와 관리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 비용성은 측정결과를 활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측정비용을 

을 측정하며, 따라서 공통적, 정례적인 참모부서의 성과와 주로 관련된다. 기능별 

지표는 집행기능의 성과에 관한 것으로 특정사업부처의 독자적인 성과측정에 주
로 활용된다(박재완, 1999: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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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야 한다는 것임 

  - 마지막으로 통제가능성은 성과측정을 한 결과 잘못된 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6) 평가의 시기와 회수

◦ 평가의 시기는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에 대한 논의를 의미

◦ 평가의 내용이 성과평가라고 한다면 사후평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평가의 횟수는 분기별, 반기별, 년 1회, 2년에 1회 등 다양한 대

안이 가능할 것임

◦ 평가의 회수가 많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창출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측정대상기간이 짧아 측정할 수 있는 성과가 현실화되어 있

을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평가의 횟수가 적다는 것은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미흡한 

점들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점들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는 평가의 대부분과 외국의 

사례는 1년에 1회 정도 평가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평가 역시 이러한 점들을 준용하여 1년에 1회 정도 평

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면 평가를 언제부터 시작하여야 하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임

◦ 광역자치단체 평가와 마찬가지로 익년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보임

7) 평가결과의 활용

◦ 기초자치단체 평가결과의 활용은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

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먼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국고보조사



138  여성정책평가세미나

업 등과 같이 해당 지표에 대한 취합 정리작업을 통하여 평가결과를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작업과 자료의 DB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평가결과 나타난 지표상의 문제점, 익년도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지표 등을 발굴 및 보완하여 익년도 지표를 완성하는 작업이 있어

야 할 것임 

  - 또한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인물(비교편람 등)을 발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러한 사실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광역자치단체는 도비보조사업, 위임사무 등에 해당되는 평가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표수정작업에 참여하

여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할 것임

◦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시하여야 할 것임 

  - 공시의 범위는 각 기능별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결과치와 미흡한 부

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이때에는 연도별 증감내역의 파악을 위하여 2∼3개 연도씩 비교 제

시할 수 있도록 하되 첫해는 전년도의 측정치만 제시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양한 공시매체를 통하여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시

하되 공시매체별로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시내용을 조정할 필요

가 있음52) 

52) 지역언론은  TV(주로 유선방송), 라디오, 신문(지역신문) 등을 들 수 있는 바, TV

(유선방송)와 라디오는 시간제약상 전체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어려운 바, 결과공

시의 전체개요와 대표적 측정치만을 비교제시토록 하고 신문의 경우 전체내용을 
요약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행물로는 시․

군․구보, 시․군․구정백서, 각종 지역통계연보, 반상회보 등이 있을 수 있다. 

시․군․구보의 경우 위 신문매체 이용에서와 같이 결과치의 전면게재, 관련 사설 
및 특집기사를 통하여 사실의 전달과 함께 그것이 갖는 의미를 주민들에게 인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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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역사

◦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9조‧24조, 동법시행령 제9조

◦ 2003년 처음으로 자체평가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의하

여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상태

◦ 지침에 의하여 자체평가를 실시(248개 지방자치단체)하여야 함에도 내

용상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 여기에서는 지침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개략적인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내용

1) 자체평가의 목적

◦ 행정자치부의 2003년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지침에 의할 경우 자체평

가의 목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스스로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등 자치이념에 적합한 지방행

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함임(행정자치부, 2003)

◦ 평가의 통상적인 목적은 각 사업(또는 시책)별로 설정된 목표를 책임

성을 가지고 달성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효율성, 행정서비스의 질 향

상, 합리적 정책결정 등)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록 하고, 시․군․구정백서, 시․군․구통계연보의 경우 ‘성과공시편’을 별도로 신

설하여 결과를 공시토록 한다. 반상회보의 경우 지면제약상 개요 및 주요 결과측

정치만을 소개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도록 한다. 기타방안으로는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인터넷을 비롯하여, 홍

보용책자, 주민간담회 등이 있을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성과공시

코너’를 별도로 신설하여 공시내용을 상세히 게시토록 하고, 홍보용책자는 성과공
시 측정결과를 요약하여 출간하고,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비치하여 주민

들이 상시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주민간담회나 정책토론회 등은 시․군․구에

서 필요시, 주민이 원하는 경우 수시 개최하여 성과지표 평가결과를 직접 공시토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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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제공 등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있음 

- 이러한 점들과 비교할 때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목적은 전자

인 내부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자체평가의 목적에 민주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 결국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목적은 내부관리의 효율성과 민주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현행 자체평가의 목적을 보완하

여야 할 것임53)

2) 평가의 내용

◦ 행정자치부에 의하여 발표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지침(행정자치부, 

2003)에 의할 경우 평가의 내용은 중간평가를 포함하면 과정, 산출물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며, 중간평가를 포함하지 않으면 산출물

과 성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될 것임 

◦ 세계적으로 평가의 방향이 성과중심적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자체평가에서 중간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성과평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임

- 중간평가는 진도율을 측정하는제 초점이 맞추어질 수 밖에 없는 바, 

시책이나 사업에 따라 진도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이와 같이 진도율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사업이나 시책을 평가하

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을 것임

◦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할 때 평가의 내용은 투입과 과정보다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중간점검

을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53)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평가결과의 활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후
술하겠으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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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내용은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

로 추진하되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중간점검을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평가는 점

검수준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평가의 주체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주체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자체평가위원회임 

◀ 자체평가위원회 ▶

 ◇ 설치근거 : ��평가기본법�� 제24조
 ◇ 소   속 : 단체장 직속
 ◇ 규   모 
   - 광역자치단체 :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
   - 기초자치단체 : 위원장 1인포함 7인이상 10인 이내
   ※ 중앙부처는 위원장 포함 10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시행령 제22조)
 ◇ 구   성 : 분야별 전문가(교수, 연구원, 의회의원 등) 및 소속 공무원(광역 : 실  

           ‧국장, 기초 : 실‧과장)
   ※ 단, 위촉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어야 함
 ◇ 위원장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기   능 : 자체평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다만, 유의할 점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시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위원수를 적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있음 

◦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대상이 기초자치단체의 평가대상보다 적다

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

는 목적이 위원들의 전문성을 통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회복

하는데 있다고 할 때 평가대상에 따라 위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

라고 보여짐 

◦ 따라서 평가대상에 포함된 사업이나 시책을 기능이나 분야로 분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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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 수에 의하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임  

4) 평가의 대상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지침에 의할 경우 평가의 대상은 국가위

임사무‧국고보조사업 등을 포함하되 실․과별로 3∼4개 과제를 선정

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 특별시/광역시/도 >

구      분 과․담당관 평가대상 과제수

서울특별시 69개 이내 240개 사업․시책 이내

광
역
시

인구300만이상∼500만미만 48개 이내 170개 사업․시책 이내

인구200만이상∼300만미만 43개 이내 150개 사업․시책 이내

인구 200만 미만 38개 이내 130개 사업․시책 이내

도

경  기  도 63개 이내 220개 사업․시책 이내

인구200만이상∼400만미만 39개 이내 140개 사업․시책 이내

인구100만이상∼200만미만 35개 이내 120개 사업․시책 이내

제  주  도 28개 이내 100개 사업․시책 이내

< 시/군/구 >

구    분 실․과․담당관 평가대상 과제수

시

 인구 20만미만 17개 이내 50개 사업․시책 이내

 인구 20만이상 50만미만 22개 이내 80개 사업․시책 이내

 인구 50만이상 25개 이내 90개 사업․시책 이내

구

특별시 자치구 22개 이내 80개 사업․시책 이내

광역시의 
자 치 구

 인구 50만미만 14개 이내 50개 사업․시책 이내

 인구 50만이상 15개 이내 60개 사업․시책 이내

군

 인구 5만미만 9개 이내 30개 사업․시책 이내

 인구 5만이상 15만미만 13개 이내 40개 사업․시책 이내

 인구 15만이상 15개 이내 50개 사업․시책 이내

◦ 이 경우 자체평가대상에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평가대상의 수를 정해준 대로 하여야 하

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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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체평가대상에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현재 시행 중인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시행예정인 기초자치

단체 평가를 고려할 때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은 포함되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위임사무․시도비 보조사업 등도 

포함함으로써 평가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는 평가대상의 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임

- 현행 참여정부에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기조가 자율

과 책임성 확보에 있다고 할 때 평가의 대상 수를 제한하는 것은 문

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자체평가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할 때 평가의 대상과 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

체평가지침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도 위임사무와 시도비 보조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대상의 수는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으

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평가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나 시책 중에는 단년도에 종

료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지속되는 사업이나 시책이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해당 사업이나 시책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이나 시책의 선정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년간 지속되는 사업이나 시책의 경우 중간에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에서 점검대상에 포함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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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 당해 연도에 

종료되는 사업이나 시책을 중심으로 하되 점검과 평가를 구분할 필요

가 있음 

- 다만, 종료되지 않은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점검은 해당 사업이나 시책

을 추진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하여 자체평가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한 후 이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

평가위원회는 동 자료를 보관한 후 사업이나 시책이 종료되는 시점에

서 평가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평가는 당해 연도에 종료되는 사업이나 시책만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위원회가 평가하는 것으로 할 경우 평가대상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평가지표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지표체계는 각 사업 및 시책의 목표 또

는 전략적 과제에 기초한 지표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는(행정자치

부, 2003) 점을 고려할 때 업무재설정(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54) 

- 구체적으로는 1차적으로 각 실‧과에서 평가대상 시책의 목표, 전략적 

과제, 평가지표를 작성하고 평가담당 부서에서 각 실‧과별 평가지표

를 취합한 후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결정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음 

- 지표는 사업 및 시책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목표, 하위목표, 

전략적 과제, 평가지표의 4단계로 설정되어 있음 

- 목표는 해당 사업이나 시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즉, 비전

으로 이해할 수 있음)를 의미하며, 하위 목표는 해당 목표를 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임 

54) 업무재설정방식에 의하여 지표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관의 미션

설정, 업무분석, 핵심산출물도출, 기능별 재유형화, 기능별 목표설정, 목표달성전략 

도출, 전략을 충족하는 성과지표개발 등 7단계의 과정(라휘문․한표환, 1999)을 거
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4단계만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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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과제는 하위목표를 보다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달성과제로 

전환한 것으로 해당사업의 성과 또는 실패를 측정하는 준거가 되는 

것이며, 평가지표는 전략적 과제의 실제 구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양적(또는 질적) 지표를 의미함 

◦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방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업무재설정방

식 이외에 balanced scorecard(이하 BSC)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박

재완, 2000 등)

◦ BSC는 성과측정의 영역을 재무적 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과 성장의 관점으로 구분한 후 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임55) 

- 이러한 BSC적 접근방법은 Keplan과 Norton이 성과측정의 선두그룹

에 있는 12개 기업과 함께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평가기법으로 개발한 

것임 

- 이는 재무적인 지표를 포함하여 고객관점, 내부업무관점, 혁신 및 학

습관점의 지표들로 구성된 통합적인 것으로 기업의 대표적인 평가기

법으로 인정받고 있음 

- BSC는 평가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분야별 목표를 정의한다는 점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우월한 점 때문에 1999년 정부경영진단시 삼일회계법인과 한

국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측정지표개발방식으로 BSC를 

활용하였음 

- 예를 들면 재정관점에서는 주민 1인당 세입규모 및 증감율, 지방자치

단체의 자주재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 비율 등이 제시되었

고, 내부프로세스관점에서는 활동별 단위비용 등이 제시된 바 있음 

55) 성과지표는 측정목적에 따라 총괄지표, 전략지표, 일상관리지표, 기능별 지표로 구

분할 수 있다. 총괄지표는 자치단체의 성과를 한 눈에 파악하는 거시적인 지표로
서 지방공무원 1인당 지역총생산 등이 그 예이다. 전략지표는 총괄지표보다 하위

지표이지만 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지향하는 핵심기능의 성과를 나타낸다. 공직부

패의 척결을 전략과제로 채택한 자치단체라면 공무원의 청렴도 또는 규제사무의 
비율 등을 전략지표로 삼을 수 있다. 일상관리지표는 내부 업무처리과정의 능률성

을 측정하며, 따라서 공통적, 정례적인 참모부서의 성과와 주로 관련된다. 기능별 

지표는 집행기능의 성과에 관한 것으로 특정사업부처의 독자적인 성과측정에 주
로 활용된다(박재완, 1999: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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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할 때 BSC적 접근방법에 의한 공공부문의 지

표개발은 가능하다고 보여짐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평가를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사업추진과정과 그 추진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조직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이를 통하여 주민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담보하는

데 있음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기본적인 틀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사업과 시책을 대상으로 한

다는 점에서 사업종료시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임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BSC적 접근방법과 평가대상을 접

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구체적으로는 사업이나 시책을 BSC의 4가지 관점 중 하나로 분류

한 후 각 사업이나 시책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임 

  ․이러한 접근방법은 각 관점별로 사업이나 시책은 변화한다고 하더

라도 각 관점별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관점별 증감정도를 지속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바, 조직 전체적 측면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게 됨 

  ․부수적으로는 평가결과가 축적되어 있을 경우 동일한 관점에 포함

된 이질적인 사업이나 시책이 미치는 영향정도를 간접적으로나마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됨 

- 둘째,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이나 시책의 결과를 측정하고자 할 

때 지표의 개발이 있어야 하는 바, 각 사업이나 시책별로 4가지 관점

을 가지고 지표를 개발하는 것임 

  ․즉 행정서비스헌장제라는 시책을 평가하고자 할 때 재정적 관점, 

고객적 관점, 내부업무적 관점 그리고 혁신 및 학습관점으로 구분

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시책별 측정결과를 통합할 경우 전체적으로 어떤 점에

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책별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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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지표개발방법

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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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R에 의한 지표개발사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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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의 수요조사와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미션

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핵심 산출물을 도출함 

◦ 핵심산출물을 부서별, 사업별로 재유형화함

◦ 재유형화된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별,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는 기

관의 미션과 반드시 연계하여 도출되어야 함

◦ 이는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기관의 미션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부서별, 사업별 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

며, 이때의 전략은 부서별, 사업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핵

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종국적으로는 기관의 미션달성과도 연계

되어 있음

◦ 부서별, 사업별 목표가 설정되면 성과지표를 개발하게 되고, 성과지표는 부서

별, 사업별 목표달성전략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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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중심으로 개발한 사례

◦ 본 연구는 특정 기초자치단체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업무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

□ 기관의 미션설정

◦ 기관의 미션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의의를 의미함 

◦ 최종적으로 설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의는 크게 세가지로 나타났음 

- 첫째는 지역역량의 총체적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 둘째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음 

-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음 

◦ 이러한 세 가지의 존재의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의라고 볼 수 있

을 것임

□ 핵심산출물의 정리결과

◦ 현재 수 만개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으나 그 중

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만을 도출하여 정리한 결과에 의하면 약 

90여개의 핵심산출물을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장기계획, 예산편성안,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심사, 감사실적, 감사추진계획, 소송
업무처리실적, 법규제정․개정․폐지실적, 민원처리, 공시지가조사표, 토지거래관련 민원
처리, 과태료부과징수, 지적민원처리, 지적현황파악 및 업무계획, 지적도면전산화, 건축물
대장 전산화, 보도자료제공, 문화예술행사개최지원, 문화재유지․보수․관리, 관광객유
치, 각종체육단체 지원, 체육행사참여인원증가, 각종 청소년행사개최, 청소년 유해환경지
도단속, 합리적 조직개선방안, 복리후생증진, 여론조사, 복무단속, 문서전산화, 서무간소
화, 통계연보, 조사보고서, 의식개혁 홍보물 발간, 모임개최, 불량주택관리, 민방위동원 및 
교육훈련실시, 전산장비보급, 정보화교육개최, 지방세․사용료․수수료 징수, 체납세 징
수, 계약처리, 지출업무처리, 세무조사, 지방세부과, 공유재산목록, 공유재산평가 및 재산
매각수입, 사회복지시설지원, 저소득층지원, 노인아동복지 지원, 공원묘지․장례민원처
리, 여성복지지원, 요보호여성상담, 환경기초시설 지도․단속,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종
합계획, 배출업소 지도․단속,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재활용, 고용증가, 수출지원 및 해외
투자유치, 중소기업창업지원, 자동차 인허가, 불법차량단속,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등록
처리,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지원, 지방도편입용지보상, 민원처리, 하천공작물 및 토지점
용허가, 지역재난관리, 경지정리, 용수개발, 도로보수 유지관리, 도로굴착 허가, 도시시설
물 점검, 건축 인․허가 처리, 국민주택융자, 상수시설용량증대, 하수처리시설 용량증대, 
경영수익사업, 공업단지조성 및 용지분양, 환자진료, 가족계획 시술, 영유아예방접종, 성
인병 관련 보건교육, 거동불편 재가노인 방문진료, 전염병 예방접종, 부정의료행위․의약
품 판매단속, 쓰레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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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별 유형화 결과

◦ 핵심산출물을 기능별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연구결

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Lucy, Gilbert & Birkhead(1977: 688-694)는 사회적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일상서비스, 보호서비스, 발전서비스, 사회최저수준보장서비스 등

으로 분류하였으며,56) Smith(1975: 306)는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기준

으로 하여 연결재와 혜택재로 분류하였음57) 

- 그리고 吉田民雄(1988: 54-55)은 공익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공익적․

필수적 서비스, 사익적․필수적 서비스, 공익적․혜택적 서비스, 사익

적․혜택적 서비스로 분류하였음58) 

- 그리고 Viteritti(1982: 56)는 서비스배분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지향서비

스, 중상층이상지향서비스, 일반서비스로 분류하였음59)

56) 일상서비스란 이용자 요금․수익자부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도로․교통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보호서비

스는 사람과 재산의 보호와 공공질서유지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

기에는 경찰, 소방, 법집행, 홍수방제, 위생검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발전서비
스는 개인의 육체적․지적․정신적 잠재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교육, 도서관, 공원, 문화위락시설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다. 마지막으로 사회최저수준보장서비스는 최저수준의 시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경제적 재배분기능이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공

공부조, 병원, 공중보건, 생계유지,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57) 연결재는 도시활동 및 도시기능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도로, 상

수도, 경찰 등의 기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혜택재는 혜택이 선별적이고 개인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로 소득재분효과가 강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학

교, 병원, 도서관, 박물관,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58) 공익적․필수적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공급하고 조세를 통해 서비스 공급재원을 충

당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소방, 경찰, 도로교통, 공원, 의무교육 등
이 포함된다. 사익적․필수적 서비스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공기업, 공사 등 다양한 

주체가 공급, 주로 응능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보육소, 공공주택, 

의료, 장애자 복지서비스가 해당된다. 공익적․혜택적 서비스는 준공공부문이 공
급을 담당하고 주로 응익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시민회관, 이동

관, 노인정, 광장 등이 포함된다. 사익적․혜택적 서비스는 민간부문에서 공급하고 

개인이 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차장, 수영장, 시민휴게실, 스포츠
교실 등이 포함된다.  

59) 저소득층지향서비스는 사회적․보장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공공주택, 영

세민보호, 생계비보조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며, 중상층이상 서비스는 시민의 문화

적 생활과 여가를 위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문화위락시설 등
이 포함된다. 일반서비스는 보호적 서비스, 일반생활관련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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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

으며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도 큰 문제는 없음 

◦ 다만 보다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상세한 분류가 필요하며, 이러한 수

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류방법은 우리 나라 정원모델산정을 위한 지

방자치단체 기능분류방식일 수 있음 

◦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 정원모델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능

분류방식인 일반관리행정, 보건사회복지, 환경, 도시건설교통, 세정, 문

화․관광․체육, 경제통상, 재난위기관리기능으로 분류하여 기능을 재유

형화하고자 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60) 

에는 경찰, 소방, 공중위생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60) 현재 우리 나라의 정원모델산정을 위한 기능분류방법은 일반행정관리기능(공보, 
서무, 총무, 기획, 시정연구, 법무, 통계, 행정, 통신, 전산정보, 감사, 사회진흥(새마

을), 민원, 심사분석, 조직, 인사, 능률, 재정총괄, 예산, 투자심사, 시설방호, 서울연

락사무소, 대학운영), 지방의회기능, 보건․사회복지기능(사회․가정복지, 부녀․
청소년․노인복지, 사회구호․의료보장, 보건․위생․보건연구, 생활체육, 청소년

수련), 환경기능(환경보호, 공원녹지, 청소, 환경연구, 환경기초시설관리, 상수도, 

장묘관리, 하수도), 도시․건설․교통기능(도시계획, 건설, 주택, 건축, 하천, 치수, 
방제, 도시정비, 재개발, 지적, 도시철도, 기술심의, 공영개발, 교통기획, 주차과

징․관리, 차량등록관리, 운수지도), 세정․회계기능(세정, 구매조달, 회계지출, 재

산관리, 징수, 세무조사, 세외수입), 문화․관광기능(문화, 예술, 문화재보호, 사적
지관리,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관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관리, 관광진흥), 농림

축수산기능(농업, 수산업, 임업, 산림환경, 식수, 휴양림, 잠업, 축산업, 가축위생, 

농수산유통, 농촌진흥, 양정, 내수면, 농산물도매시장, 종축원종시험, 농민교육), 경
제․통상기능(경제행정, 국제협력, 통상진흥, 해외개척, 노사지원, 직업훈련․안정, 

에너지, 가스관리, 공업, 소비자보호), 재난위기관리기능(비상계획, 민방위, 경보, 

재난관리, 병사), 소방기능(소방, 방호, 구조구급) 등이다. 이러한 분류방법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인 요소만을 추출하여 지표를 개발하여야 지방자치단체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림축수산기능은 제외하였으며, 의회기능은 직접적으로 

대 주민서비스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그리고 재난위기관리기능
과 소방기능을 통합하여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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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세부내용 핵심산출물의 재분류

일반관리
행정

내
부
관
계

기획, 감사, 예
산, 법무, 통
계, 전산, 총
무, 자치행정

중장기계획, 예산편성안, 채무관리, 국도비관리, 중기지
방재정계획, 투자사업심사, 감사실적, 감사추진계획, 소
송업무처리실적, 법규제정․개정․폐지실적, 건축물대장 
전산화, 합리적 조직개선방안, 복리후생증진, 여론조사, 
복무단속, 문서전산화, 서무간소화, 통계연보, 조사보고
서, 전산장비보급, 정보화교육개최

외
부
관
계

민원, 공보
민원처리, 토지거래관련 민원처리, 공시지가조사표, 과태
료부과징수, 지적민원처리, 지적현황파악 및 업무계획, 
지적도면전산화, 의식개혁 홍보물 발간, 보도자료제공 

보건사회
복지

보건
환자진료, 가족계획 시술, 영유아예방접종, 성인병 관련 
보건교육, 거동불편 재가노인 방문진료, 전염병 예방접
종, 부정의료행위․의약품 판매단속, 

사회복지(가정복
지, 청소년, 부녀
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사회복지시설지원, 저소득층지원, 노인․아동복지 지원, 
공원묘지․장례민원처리, 여성복지지원, 요보호여성상
담, 

환  경
환경관리, 환경위
생, 환경보건 

환경기초시설 지도․단속,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종합
계획, 배출업소 지도․단속,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재활
용, 대기․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단속, 

도시건설
교통

기술심사, 도시(지
역)개발, 지역계획, 
도시계획, 구획정
리, 도시정비, 건
설행정, 도로, 주
택, 치수, 건축, 하
수, 교통행정

자동차 인․허가, 불법차량단속, 주․정차 지도단속, 차
량등록처리, 지방도편입용지보상, 민원처리, 하천공작물 
및 토지점용허가, 경지정리, 용수개발, 도로보수 유지관
리, 도로굴착 허가, 도시시설물 점검, 건축 인․허가 처
리, 국민주택융자, 상수시설용량증대,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대, 불량주택관리,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도시(지
역)계획수립,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토지형
질변경인가 

세  정
세정, 세무조사, 
지적

탈루은익세원발굴, 지방세․사용료․수수료 징수, 체납
세 징수, 계약처리, 지출업무처리, 세무조사, 지방세부과, 
공유재산목록, 공유재산평가 및 재산매각수입, 자금운용
실적

문화관광
관광, 문화재관리, 
체육 

문화예술행사개최지원, 문화재유지․보수․관리, 문화기
반시설 확충, 관광지 개발, 관광객유치, 각종체육단체 지
원, 체육행사참여인원증가, 각종 청소년행사개최, 청소년 
유해환경지도단속 

경제통상
지역경제일반, 기
업지원

고용창출, 수출지원 및 해외투자유치, 중소기업창업지원,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지원, 경영수익사업, 공업단지조
성 및 용지분양

재난위기
관리

민방위, 비상대책, 
소방

민방위동원 및 교육훈련실시, 지역재난관리,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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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설정

◦ 분류된 서비스별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설정된 목표는 지방자

치단체의 미션과 연계되어야 함 

◦ 이러한 관련성 하에서 서비스별로 목표를 설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여기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 관심이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고객이 내부 공무원인 지원부서를 제외하고 고객이 주민인 사

업부서에 한정하여 지표를 개발하였음 

-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총 10개 기능에 대해서만 지표를 개발하였음 

-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각 기능별 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민원처리기능은 민원행정의 서비스 질 제고, 보건기능은 질병예방 및 

진료를 통한 주민건강증진, 재난위기관리기능은 예방적 재난방재를 통

하여 인명과 재산보호 등이 목표인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음 

기능 목표

일반관리행정

민  원    처  리 민원행정의 서비스 질 제고

기획․예산․감사
종합적인 기획․감사와 예산운용으로 효율적인 업
무수행을 지원

보건사회복지

보            건 질병예방 및 진료를 통한 주민건강증진

사  회    복  지
선진수준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의 복지
증진

환        경 환  경    보  호
환경친화적 지역환경의 창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
성

도시건설교통 도시․건설․교통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시설의 확충․유지․보수․관
리를 통한 주민 편익증진

세        정 세            정
징세행정의 효율화, 세원확충, 공유재산의 적정관리
를 통한 자치역량 제고

문 화  관 광 문화․관광․체육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

지 역  경 제 지  역    경  제  지역경제활성화로 주민소득증대

재난위기관리 재난  위기  관리 예방적 재난방재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보호

□ 기능별 목표달성 전략 수립

◦ 기능별 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야 함 

◦ 목표달성전략은 다양하게 제기되었으나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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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많은 전략이 수립될 수 있으나 하나의 기능당 3-5개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였음

기능 목표달성전략

민 원  처 리

․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기시간 단축
․ 유기한 민원의 사무처리 기준표 처리기한 준수
․ 1회방문처리제 대상민원수 증가
․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기획/감사/예산
․ 업무개선관련 기획수립과 집행
․ 예산의 효율적 운영
․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 적발․조치 

보 건 서 비 스  

․ 전염병예방접종과 방역사업 철저
․ 거동불편 재가노인의 방문진료
․ 보건교육의 실시
․ 환자의 보건소 이용율 제고
․ 불법진료․판매행위 단속 

사 회 복 지  

․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점검
․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강좌 개설과 요보호여성 상담

환 경 보 호
․ 대기오염유발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철저
․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철저와 오염하천의 정화
․ 쓰레기(폐기물)의 즉시 수거․처리

도시/건설/교통

․ 건축물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철저
․ 상하수도시설의 확장과 유지․보수
․ 도로질서유지
․ 도로개보수와 도로표시판의 신설․보수
․ 교통사고 유발지역의 교통사고율 감소
․ 불법행위 차량단속 철저

세         정

․ 탈루은닉세원발굴
․ 정확한 지방세 부과
․ 지방세징수율 제고
․ 체납세액 감소
․ 효율적인 재산․자금 관리

문화/관광/체육
․ 문화․예술행사․체육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행사․체육활동의 주민 참여율 제고
․ 문화재 유지․보수․관리 철저로 관광객 유치 

지  역  경  제
․ 중소기업창업지원
․ 중소기업상품의 판로개척
․ 고용효과 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재난 위기 관리
․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 재난시 신속한 대처
․ 재난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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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의 개발

◦ 지금까지 검토한 개발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개발한 성과지표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여기에서 개발한 성과지표는 기존에 발표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계량

적인 분석이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설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기능 목표 전략 성과지표

민원
처리
<1,700>

민원 행정의 
서비스 질 제
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
기시간 단축<544>

창구민원 평균처리시간<544>

유기한 민원의 사무처
리 기준표 처리기한 
준수<272>

유기한 민원처리 기한 준수율<272>

1회 방문처리제 대상 
민원수 증가<578>

1회 방문처리제 대상민원수 증가율
<578>

민원인 만족도 제고
<289>

민원인 불만접수 처리실적<289>

기획
․
감사
․
예산
<600>

종합적인 기
획․ 감사와 
예산운용으로 
효율적인 업
무수행을 지
원

업무개선관련 기획수
립과 집행<234>

업무개선기획안 보고실적<82>

업무개선기획안 활용율<152>

예산의 효율적 운영
<180>

예산절감율<180>

소속공무원의 비위사
실 적발․조치<186>

비위적발 실적<71>

비위적발 조치실적<115>

보건
<700>

질병예방 및 
진료를 통한 
주민건강증진

전염병예방접종과 방
역사업철저<140>

전염병예방접종율<55>

방역사업실적<55>

전염병발생율<30>

거동불편 재가노인의 
방문진료<126>

거동불편 재가노인 방문진료 실적<126>

보건교육의 실시<91> 보건교육실시 실적<91>

환자의 보건소 이용율 
제고<259>

보건소진료환자수 증가율<114>

보건소 진료환자의 평균대기시간<145>

불법진료․판매행위 
단속<84>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30>

불법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실적<24>

불법진료․판매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감
소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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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목표 전략 성과지표

사회
복지
<1,800>

선진 수준의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
민생활의 복
지증진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306>

사회복지시설 확충실적<306>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실태 점검<288>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 실적<288>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
활기반 조성<1,170>

저소득층 1인당 생활안정자금 수혜규모 
증가율<1,170>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강좌의 개설과 요
보호여성 상담<36>

여성교양강좌 개설 실적<11>

요보호여성 상담실적<25>

환경
보호
<900>

환경 친화적 
지역 환경의 
창출로 쾌적
한 생활환경 
조성

대기오염유발물질 배
출업소 지도․단속 철
저<162>

대기오염유발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50>

대기오염도 감소율<112>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 철저와 오염하천
의 정화<261>

폐수오염유발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76>

오염하천정화사업실적<47>

수질오염도 감소율<138>

쓰레기(폐기물)의 즉
시 수거․처리<477>

쓰레기 수거실적<196>

재활용 증가율<157>

토양오염도 감소율<124>

도시
․
건설
․
교통
<700>

도시기반시설
과 교통시설
의 확충․유
지․보수․관
리를 통한 주
민편익증진

건축물사고예방을 위
한 점검 철저<105>

도시시설물 점검실적<29>

노후․불량 건축물 점검 실적<76>

상․하수도 시설의 확
장과 유지 보수<175>

상수도 보급율<103>

하수도 보급율<72>

도로질서 유지<98> 노점상․노상적치물의 단속실적<98>

도로개보수와 도로표
시판의 신설․보수
<168>

도로포장율<67>

도로 보수 시간<34>

도로 표시판 신설(보수) 실적<67>

교통사고 유발 지역의 
교통사고율 감소<63>

교통사고 유발지역 개선실적<26>

교통사고 유발지역 사고 감소율<37>

불법행위차량단속
<91>

불법차량 단속실적<35>

주정차지도단속 실적<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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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목표 전략 성과지표

세정
<1,200>

징세 행정의 
효율화, 세원
확충, 공유재
산과 자금의 
적정 관리를 
통한 자치역
량제고

탈루은닉세원발굴
<180>

세원조사실적<180>

정확한 지방세부과
<384>

지방세부과오류감소율<384>

지방세징수율 제고
<168>

지방세징수율<168>

체납세액 감소<132> 체납세액 감소율<132>

효율적인 재산․자금
관리<336>

대여가능재산의 대여율<148>

이자수입실적<188>

문화
․
관광
․
체육
<500>

문화․예술행
상와 체육활
동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
광객 유치

문화․예술행사․체
육활동의 지원<110>

문화(예술/체육)행사 개최실적<36>

문화(예술/체육)시설 대여율<64>

문화․예술행사․체
육활동의 주민 참여율 
제고노력<120>

문화(예술/체육)행사에 대한 주민참여율
<120>

문화재 유지․보수․
관리철저로 관광객 유
치<270>

문화재 유지․보수․관리실적<181>

(주요 관광시설)내방객수 증가율<89>

경 제 통
상
<900>

지역경제활성
화로 주민의 
소득증대

중소기업창업지원
<180>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실적<77>

중소기업창업지원 시책개발실적<54>

중소기업수 증가율<49>

중소기업상품의 판로
개척<315>

해외시장 개척사업 실적<315>

고용효과 창출과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405>

취업율<166>

1인당 GRDP<239>

재 난 관
리
<1,000>

예방적 재난
방재를 통하
여 인명과 재
산보호

재난위험시설의 안전
점검 실시<500>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실적<205>

재난발생감소율<295>

재난시 신속한 대처
<290>

재난시 평균출동시간<290>

재난예방교육실시
<210>

재난예방교육실적<210>

주 :  < >은 가중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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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과기록표방식(BSC)에 의한 지표개발사례>

(1) 개요

Financial Perspective

Objective

s

Measures

▪생존

▪번영

․현금의 흐름

․분기별 판매 증가

․시장점유율의

  신장

Customer Perspective

Objective

s

Measures

▪신제품

▪고객만족

․신제품의 

  판매율

․적시 배달율

․고객만족 지수

Internal Business 

PerspectiveObjective

s

Measures

▪프로세스  

의 탁월

함

▪신제품

  개발

․Cycle Time

․제품 단위당 

  비용

․개발 계획 대비

  실적

Innovation & Learing 

PerspectiveObjective

s

Measures

▪지속적 

  혁신

▪구성원 

  만족

․차세대 기술개발

  소요기간

․신제품 판매율

․평균재직 기간

․이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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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재  정 서비스 공급능력

재정운용의 계획성 ․예산 불용액 비율

재정의     탄력성 ․경상적 경비 비율

․인건비 비율

재정의   건전성과 

파산가능성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부채규모

․채무상환비 비율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

관점(Perspective)        목표(Objectives)          성과지표(Measures)

․주민 1인당 세입규모 및 증감율

․지자체의 자주재원 비율

․지자체의 의존재원 비율

고  객 고 객  만 족

삶의 질 향상

․고객만족도 지수(CSI)

․고객불만 민원건수

․삶의 질에 관한 통계지표

․삶의 질에 관한 주민만족도 지수

관점(Perspective)        목표(Objectives)          성과지표(Measures)

  

내부 프로세스 적시성 ․평균 민원처리시간

․결재 및 보고의 평균단계수

․결재 평균 대기시간

품 질 ․불만민원 발생빈도 및 변화율

․불만에 대한 평균대응시간

․민원예약 건수

생산성 ․활동별 단위비용

관점(Perspective)        목표(Objectives)          성과지표(Measures)

  

학습과 발전 구성원 만족 ․구성원의 만족도 지수

교        육

성과개선활동 ․제안건수

․이행된 제안건수

전   문   성 ․동일보직내 평균 재직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율

․자체 교육 및 연수 회수

관점(Perspective)        목표(Objectives)          성과지표(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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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의 시기와 회수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지침에 의할 경우 평가의 시기는 평가의 

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각 지

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연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연 1회 실

시의 경우 연도 말에, 연 2회 실시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연 4회 실시

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행정자치부, 2003)

-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연도중의 평가는 중간평가 형태로 수행하고 

연도 말의 평가는 사후평가 형태로 진행하되 종국적으로 12월말까지

로 한정하고 있음 

◦ 평가의 회수가 많을수록 많은 문제점의 발굴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연 1-2회가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구체적인 시기를 보면 6월말에 중간점검을 하고 최종평가는 지방자

치단체의 출납폐쇄 및 결산이 완료되는 익년도 4월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그 이유는 당해 연도 12월말에 최종평가를 실시한다고 할 경우 재정

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임 

◦ 이러한 기본가정에 의할 경우 해당 연도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연도말에 종료되는 사업이나 시책에 한정하되 최종평가는 익년

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될 필요가 있음

7) 평가결과의 활용

◦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는 부진사항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해당 실․과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

체평가위원회에 보고‧시행하는 용도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재정(해외 배낭여행 등) 및 인사우대(근무평정시 가점부여 등)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행정자치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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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는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가의 목적이 내부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할 때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평가결과 활용은 내부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여짐 

◦ 이와 같은 활용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바, 투입된 노력에 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 폭이 미흡하다

고 보여짐 

◦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결과는 먼저 내부효

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용하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는 평가결

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지방분권을 통하여 보다 확대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신뢰성

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책자화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벤치마킹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

록 배포하는 등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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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광역자치단체
(자체평가위원회)

기초자치단체
(자체평가위원회)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합동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개별
평가

개별
평가

개별
평가

자체평가자체평가 자체평가자체평가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지침 제공

평가대상

    제공

합동
평가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자체사무나 사업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광역자치단체 위임사무
광역자치단체 보조사업
자체사무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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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3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 토론내용

(질문자) 합동평가단 구성인원은?

(라휘문) 02년도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빠지고, 25-26명 정도 참여한다. 실제

적으로 법에 명수 규정은 없다.

(김양희) 2002년 합동평가에 12개 부처만 참여했는데, 부처들이 합동평가에 불

참하거나 소극적 참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휘문) 부처들은 주도권 상실을 우려해 가급적 참여를 회피하고 개별평가를 

선호한다. 따라서 부처의 힘을 행자부로 넘기기 원치 않는다. 

    환경부는 개별평가를 하다가 합동에 참여하고 있다. 합동으로 할 경우 업

무량 감소, 자기평가와 외부평가를 통해 일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미경) 03년도에 개별평가가 수행되고 있는지? 

(라휘문) 개별평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책에 따라 합동에 포함시키

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 경우 개별평가를 별도로 한다.

(오정진) 법령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

나?

(라휘문) 현재 못 하고 있다.

(문미경) 합동평가기준, 지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

(라휘문)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민무숙) 공무원에게 미션과 전략까지 쓰게 하나?

(라휘문) 공무원에게 쓰게 하기도 하고, 연구자가 판단하기도 한다.

(문미경) 합동평가의 경우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이 하므로 주민책임성이 약하

다고 하고, 상위기관의 하위기관 통제수단화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의 방

향은? 자체평가로 가는 것인가?

(라휘문) 자체평가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혜경) 기존 사업 실적 평가위주의 지표로는 미비한 정책 제안이 어려운데, 

신규 사업 제시의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라휘문) 현재의 순위부여식 평가 접근에서는 어렵다. 현 지표에 없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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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은 어렵다. 그러나 평가결과를 보고 대안 마련, 제시는 가능하다. 두 

목적을 다 추구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백영주) 평가에 여성부문 포함의 의미는? 평가결과가 여성부문 개선에 기여

하는가?

(라휘문) 여성부문 포함은 획기적인 일이고,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 평가

는 실제 사업, 시책 위주의 평가이므로 사업과 시책들이 많다면 평가의 가

능성이 커진다.

(김양희) 여성정책은 여성부 소관외의 것이 많으므로 여성영역과 별도로 나머

지 부문에서 여성관련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부문 참가자

들의 여성 관점 부재로 어려움이 있다. 여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평가원

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기본계획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가? 행자부처럼 교부금을 확보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나?

(라휘문) 인센티브 재원 또는 강력한 네트워킹 없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초

기 제도화에 애로가 예상되나 일단 제도화되면 잘 될 것으로 본다. 현 행

자부 평가는 인센티브의 유인가가 크다.

(이소연) 평가를 위해 공무원의 기록관리가 기대된다. 자료관리가 안된 상태에

서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법규로 기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 기록

관리상의 문제는?

(라휘문) 기록 정리, 관리는 잘 되어 있다. 단, 전부 확인을 못하는 것이 문제

다. 또한 기록 재생산시 왜곡의 문제가 있다. DB 구축이 필요하나 아직 미

비하다. 결과를 지표별로 공개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이소연) 내부평가시 공무원에게 미션을 기록하게 하는데 미션분석은 기관의 

설립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지 않나? 미션분석을 위해 문서분석을 했나?

(라휘문) 공무원들은 조례의 분장 사무를 근거로 미션을 기록한다. 그것을 연

구진들이 취합하여 작성한다.

(김혜경) 전략이나 성과지표가 모든 지역에 공통지표가 될 수 있나?

(라휘문)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고민했으나, 공통지표로만 만들었다

(문미경) 지역의 역량의 차이에 따라 평가에 가중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차이

를 배제한 공통지표를 적용하는가? 역량부족 단체의 항의가 예측되는데..

(라휘문) 그렇다. 어쩔 수 없다. 시와 도는 구분한다. 인구규모별, 재정규모별 



Ⅲ. 제3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 ; 지방자치단체평가 165

grouping은 어렵다.

(문미경)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와 역량의 상관관계는?

(라휘문) 당해년도 사업평가이므로 평가결과가 동일하게 나오지 않는다.

(김인순) 지표의 조정근거는?

(라휘문) 99년에는 평가가 거의 부재상태였다. ‘논리체계 구축 → 지표개발 → 

지표검증, 확인 → 지표 조정’과정을 거쳐 현재 계속 만들어가는 중이다.

(백영주) 평가결과를 DB화할 계획이 있는가?

(라휘문) 그렇다. 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하거나 VPS(Virtual Policy Studio) 

Update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소연) 문화관광에 왜 도서관관련 지표가 없나? 포함시키고 싶은 항목들이 

많은데 지표리스트의 한계는? 

(라휘문) 핵심 산출물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밖에 없다. 본청기

구 업무중심의 평가이므로 사업소는 대체로 빠진다. 도서관이 사업소이므

로 빠진 것같다.

(박성정) 수치를 중심으로 하는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 자료가 확

보되는가?

(라휘문) 확보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문제다. 

(라휘문)

-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이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국무총리실의 결

재단계에 있다. 개발원이 평가하려면 지방행정연구원을 참조할 수 있을 것

이다. 여성부를 불러들여 평가계획 수립부터 함께 하는 것이 좋다.

-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 지자체에 자율성을 주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가

는 더 중요해 진다. 

- 현재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AHP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무엇이 무엇보다 

어느 정도 중요 한가를 리커트 척도에 평정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결과를 

가지고 프레이밍해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것이 편하기는 하지만 인지심리

에서 사용하는 brainstorming을 하여 회귀분석 하는 것이 더 좋다.  AHP가 

만능은 아니다. 

- 중앙부처의 해당시책을 선정할 때 부처담당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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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 보니 우습게 될 경우도 있다.

- 결과조치: 보고서 -종합보고서, 개별보고서, 우수사례집 등이 나온다. 16개 

광역단 체를 종합분석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보고서 양식을 주고 그에 

채워 넣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 Virtual Policy Studio: 자치단체에게 직접 입력 하도록 했는데 하지 않아서 

연구원이 직접 했다. 토론방까지 운영되어야 한다.

- 합동평가에서 투입을 보기 어려운 것은 예산 인력이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

문이다. 결국 산출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과정은 어차피 black box이다. 

투입요소는 산식의 분모로 활용하는 정도이다.

- 지표개발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체평가실무자를 위한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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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여성정책 평가접근과 운용

차의환(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장)

Ⅰ. 서론

1. 정부부문의 평가전반에 관한 서론

가. 평가기능 도입과 이행단계

◦ 1961년도에 최초로 정부조직법상 정부부문에 평가기능 부여(국무총리기

획조정실)

- 경제개발5개년평가 등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에 긍정적 기여

- 평가지표 : 국제단순비교 많이 원용

◦ 1981년도에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국으로 이관

- 평가기능 그 자체만의 수행으로 일관되어 정부부문 평가기능  약화

※ 1990년, 총리실에 정책평가심의관실 신설로 정부내 평가기능 이원화체

제

◦ 1994년 12월에 경제기획원과 총리실의 평가기능을 통합(총리실로)

-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체계로 이행

․수시평가 기능의 최초도입으로 활성화

⇒ 시책추진이 미흡할 경우 그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할 수 없

는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평가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

․계획대비 실적중심위주의 평가에 치우침

나. 경쟁력 유입과 정착을 위한 기관평가제 도입과 확산

◦ 정부부문내에 경쟁체제를 갖도록 기업가적 경영마인드 유입을 확산시키

는 유인체제

- IMF극복을 위한 평가의 순기능 역할

- 기관평가 관리모델설정



170  여성정책평가세미나

․각 기관에서 추진되는 일(정책․시책․사업 등)

․추진주체의 의지․노력정도(정책추진 역점 등 : 경영능력)

․일과 노력의 결과가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된 여부(국민  만족도)를 

포괄하여 평가

- 정책분석 평가사 자격제도 시험 실시

․정책분석평가사협회발족 및 평가사 국가공인자격증으로 공인

-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

․국무총리실의 최초의 법, 평가운용의 체계화 등 도모

- 정부업무평가지원 전문기관 지정(한국행정연구원)

․예산과 인력지원

․현재 지방자치 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지정 추진 중

◦ 평가기능이 전정부부문에 확산

- ‘98년도 : 17개부에 대하여 기관평가 시범실시

- ‘99년도 :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와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시범 실시

- ‘00년도 :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자치단체

- ‘01년도 :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자치단체, 232개 기초자치단체, 산

하기관 포함

다. 평가기능의 활성화 배경

◦ 90년대 전후 선진국 대부분이 정부혁신과 개혁을 추구하면서 그 수단으

로 정책평가 제도 활용

- PIE에서 EPI기능으로 인식․확대

◦ 민주시민의식 향상으로 알고 싶어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수단(제대로된 

평가)

◦ 경제발전, 사회․문화․환경의 영역확대에 따른 적절한 자원배분의 도

구로 활용

◦ 보다 높은 서비스 창출과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정부 지양 등이 평가기

능 확대 유발

- 수요자 중심, 고객을 위한 정부, 결과중심 주의, 책임행정 등이 평가의 

확산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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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등 정보의 습득과 자료공유의 용이성 등으로 평가접근과 활용

의 확산을 가져왔음

라. 앞으로의 전망

◦ 정부부문에서의 평가기능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

- 민간부문의 확대와 정책참여 세력변화 등으로 행정의 역할이 급격히 

변모되어 가는 상황을 적절히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모델

을 활용한 정책결정과 방향도출 필요

-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평가기

능으로서의 시스템 구축이 제도화될 전망

․다면평가제가 국정운영의 순기능적 역할이 되도록 시스템화

․전자정부를 통한 평가과정과 결과물의 총체적 네트워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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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접근(여성정책평가방안 포함)

1. 일반적 문제인식(논리나 형식에서 탈피한 방식)

◦ 현시점에서 여성정책의 성과여부에 대하여 그 이유의 실체를 검토․분석할 

필요(여성정책 평가를 위한 가장 필요한 조치는)

- 성과가 미흡하다고 볼 경우

․계획의 잘못인가?

․집행과정의 문제인가?

․또는 평가 등 사후관리기능의 미비 때문인가

․전반적 시스템 체계의 비효율적 운용인가? 등

※ 예비평가(사전․간략평가)로 접근하는 경향

◦ 상기 의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답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우선순위, 평가비중(가중치 배분 등), 평가범위, 평가지표 설정, 평

가과정, 평가결과의 정도(내용물의 수준 등), 처리방법 등에 영향과 상간

관계

2. 평가체계 구성에 대한 접근

가. 평가체계의 범주는 평가계획에 대한 입안에서 평가과정과 평가결과에 대

한 환류 영역까지의 전반적․체계적 관리 행위를 포괄

◦ 따라서 평가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평가수행의 효율성, 평가결

과의 실효성확보에 지대한 영향

나. 평가체계의 구성은 크게 3분류의 형태로 접근(예시)

1) 내부수행기관 중심으로 체계화

◦ 대체로 모니터링 중심의 집행과정 평가 수행시

2) 외부 전문기관에 일체 위탁

◦ 장기적 과제, 전문성 요구가 높은 분야

3) 내부 수행기관(행정업무수행)과 전문가그룹 활용을 병합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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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3의 형태로 평가체계 구성시

◦ 가장 유의할 점

- 전문가 협조와 활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가 최대 관건

- 예  시

① 평가수행을 모두 전문가에게 일임

  ․과제별 평가계획 수립과 평가수행, 평가내용정리, 평가결과 도출과 

제출

  ※ 행정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에 한계 봉착 등

② 평가계획수립과 자료수집 등 평가수행의 행정적 지원업무 별도

  ․행정업무지원 공직자와 전문가 협조관계 여하에 따라 평가결과물 

상당한 차이 발생

③ 국무조정실 기관평가 수행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

  ※ 평가체계 구성도 명료화 반드시 필요

  ․책임성, 평가접근 용이성, 대응성 확보

3. 목표와 관련된 접근

가. 1차적으로 평가자체의 효율성 추구목표에 관심

◦ 평가를 함으로서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되리라는 간접적, 추상적 접

근보다는 어떻게 효율성 있게 평가를 수행할 것인가에 우선적 관심과 전

략마련 필요

나. 목표의 구체화․명료화의 관계

◦ 평가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지의 성격규명을 위해 목표를 명료히 하고 

구체화

◦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대안선정, 정책집행, 효과성의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접근

◦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케 하여 책무성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줌과 동시에 평가의 접근용이

◦ 특히 유형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추진을 억

제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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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

◦ 정책목표 :  「여성이 행복한 사회」 ⇒ 미래성장의 튼튼한 기반

                          ↑                       ↑

◦ 정책방향 : 삶의 질 행상 국가발전 참여

여성권익 보장 여성인적자원 개발․활용

                                ↖          ↗

                                  추진전략

                             양성평등 / 참여확대

◦ 여성이 행복한 사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현재 여성이 행복한 사회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가?

․현재의 수준을 모른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떤 단계로 나아

갈지가 불투명

․따라서 평가접근의 용이성, 책임성 등에 애로 발생

◦ 추진전략상의 양성평등의 실체와 삶의 질 향상과의 관계는?

           

성균형성 → 성평등성 → 성형평성

① ②

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과도기적 단계

   ․성균형성은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미 달성되었는지?

②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 차이에 맞게 일이 주어지도록 하는 성형평성 원칙

에 의한 평등

※ 성평등성 극대화 〓 삶의 질 향상의 등식을 의미하는지?

라. 평가척도에 의한 평가결과의 삶의 질향상과의 관계

남녀평등

사회구현
→

남녀 모두의 삶의 

질 향상
←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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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성정책의 결과에 대한 고객은 여성인가?

◦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또는≠)남녀 모두의 삶의 질 향상

◦ 여성정책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시 그 대상은?

- 여성으로 국한 또는 일반주민

4. 여성정책의 특수성에 대한 평가방식 강구

◦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특수성 사례

- 다중성 : 분야, 계층, 다른 정책과의 관계

- 단면성 : 관련부처 산재 추진

- 재정적 취약

- 아직 사회집단간 인식 합의의 어려움 상존

◦ 평가방식 강구

- 여성정책 공통평가기준을 만약 설정할 시 특수성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

준 구성 여부

5. 지방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 2003년도 합동평가 과제선정(안)

참  여  시  책 주요 평가사항 평  가  근  거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위원회 여성 참여율
․여성이 없는 위원회 비율

주요시책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
화

․여성자원봉사 지원 비율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실적

주요시책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
자 보호

․피해여성 보호실적
․관련시설 설치․운영실적 등

국고보조

․성희롱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성희롱 예방지침 준수 실적

주요시책
(남녀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주요 평가사항

- 동기부여, 통제지향적으로 구성

- 발전지향적 인식에서 출발되지 않고 부정적 관점을 타개하려는 의도에서 

접근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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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화, 정보화에 부응하도록 유도하는 지표 추가 필요

6. 여성정책을 위한 적정 투자규모 산정

◦ 현재 효과적인 여성정책의 적정한 투자규모는?

- 현재의 여성정책의 정확한 위치와 진단필요

◦ 앞으로 중․장기적 적정한 투자규모는?

- 연도별 추이분석과 전략설정

◦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여 산출할 것인가?

7. 여성정책 평가 참여자 구성문제

◦ 여성정책 전문가

◦ 분야별 전문가 ＋ 여성전문가

◦ 전문가 구성 ＋ 자원봉사자 참여 등

8.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 과제성격이나 지향하고자 하는 정도에 따라 

- 동기부여, 통제목적에 기여하도록 구성

- 개선․보완유도

- 성과지향적 결과비중 높이는 지표구성 필요

  (예시 : 분권지향적 여성정책을 촉진하는 방향의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유도하는 지표개발)

◦ 과제성격의 구분 필요

<분야별 예시>

- 통일․외교․안보분야 관련된 정책

․너무나 많은 외적변수에 의거 변화 대응하므로 평가의 시의성 문제 고

려 필요

․정보수집 가능성 및 자료공유의 제한으로 평가분석 인과관계 설정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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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관련된 그 자체가 정책행위로 나타나므로 유용한 평가지표 개

발에 한계성 고려

- 사회복지 문화분야 관련된 정책

․삶의 질에 관련된 장기적 과제가 많아 단기적 성과평가 한계 ; 장․단

기 구분 고려

․특히, 여성정책관련분야는 여성정책의 특수성과 성분석 관점으로 평가

하는 방식 강구

- 일반행정분야 관련된 정책

․법무부 등과 관련된 분야는 행정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법부에 준하

는 기능수행의 독립성 문제로 평가수행에 애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실현 가능한 평가방법으로 개발 필요

- 정치상황, 시민단체 변수 등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등등

․외생변수에 대한 고려방안 검토 필요

9. 정책추진 역량평가 접근의 선택(원인규명)

◦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관장이나 조

직구성원의 역량평가에 대해 지금까지 제한적․현실적 접근에 치중

- 당해연도 국정지표 달성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요소를 선택

- 어떤 시책추진정도에 따라 기관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련시책 등을 

선정

◦ 앞으로는 역량평가를 직접적인 요소로 전환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역량요소

의 체계성과 타당성 확보, 그리고 역량의 비교 추이분석 등이 가능토록 추진

- 정책추진 역량평가 요소를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비교검토가 가능토록 역

량의 직접 요소를 평가하면서, 매년 국정지표 달성에 필수적이라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 역량요소를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모색      

※ 그간의 역량평가 대상요소 추이

- 1998 : ① 현안과제 대처노력(국정과제, 규제개혁, 법제화) ② 자체평가수

행노력

- 1999 : ① 정부운영혁신노력(목표관리제, 행정서비스현장, 행정정보공개

확대, 부패척결) ② 자체평가수행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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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① 기관운영혁신노력(지식기반정부구현, 정책추진 법제화, 부패방

지, 국정홍보 강화) ② 자체평가수행노력

- 2001 : ① 기관운영혁신노력(전자정부 구현, 깨끗한 정부구현, 조직․정책

관리 역량강화) ② 자체평가수행노력

- 2002, 2003년도는 p8참조

◦ 주요정책과제 평가내용에서 직접 산출하는 방식도 가능

10. 평가과정에 대한 고려

- 사후평가와 집행과정평가를 병합하여 평가자체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집행과정상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여 정책수행의 질을 높이는 것이 평가

의 순기능으로 가장 중요

․따라서 평가대상 시기와 평가실시기간을 최대한 좁혀야 함

11. 평가결과의 정도(또는 수준)

◦ 평가결과가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물인가?

◦ 성과관리 지향적 결과물인가?

- 신뢰도지수(4. 7) : 저 신뢰도를 가지고 평가관리 가능 여부

- 현재 기관평가 관리방식(주요정책과제평가 - 정책추진역량 평가 - 국

민만족도 평가)에 의거 산출된 평가결과가 기관평가의 목표인 행정

의 효율성과 책무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관별로 적절히 판단할 수 있

는 논거가 필요시 됨

- 평가결과 지적사항 건수나 개선․보완하는 사후관리기능만으로는 

평가기능 자체의 신뢰성․유용성 확보에는 미약함

◦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결과물인가?

- 부를 창출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지식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사회에

서는 정책수단과 목표도 이러한 변화를 수반시키도록 고려

․정책목표가 고객이 불분명한 효율성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효과성에 

중점

․지식을 흐르게 하고 공유하고 나누어야 확대되므로 이에 맞는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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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비 및 행정의 네트워크화 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확

보 필요

- 전자정부의 관심과의 관계

․과정적 개념에서 목적적 개념으로 전환해 가면서 정보인증, 표준화, 

통합조정이 앞으로 필요(Core executive등 대두)

◦ 목표 지향적 결과

- 여성정책의 장․단기적 실효성과 관련(아젠다 설정)

- 예시(국가전체일 경우)

․건국 → 산업화 → 민주화 → 정보화 → (선진화?)

※ 여성정책이 어떤 방향과 속도로 나아가는지 제시

- 6б도입 등 여성정책의 혁신을 위한 상징적 모델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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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성정책 평가업무에 대한 지원

◦ 여성정책평가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지정

- 전문기관 지정시 전문기관내 평가지원센타 설립 등으로 인력․예산지원 가능

- 근거 : 여성정책개발 기본법 또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보고 안건으로 상정후 후속

조치

◦ 정부혁신위, 또는 지방분권위에 여성정책관련 정책참여

- 입안단계부터 직접참여 방향제시(목표의 명료화, 평가접근 용이)

◦ 부처자체 평가수행 주관부서에 여성공무원이 근무하는 협조가 이루어 질 경우 

여성정책의 배분․균형시각을 갖추게 되고 평가전문지식도 획득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성관점 여성정책분석틀을 소개하여 평가인식 확산(내

부에서 외부로의 공감대 공유에 의한 인식 지원 유도)

  

◦ 정부 각종 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위원에게 여성정책관련 기본방향 설명과 

참여시 어떤 기본적 입장견지에 대한 공통인식 가질 필요(혼란방지, 정책의 실현 

가능성 협조 가능)

- 최상의 여성정책 반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조직내 여성리더쉽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역량 평가 접근시 유용)

- 예를 들면 공직자 내부 일정비율의 직위향상을 유도할 시 일반적 업무처리의 

간부가 아닌 여성의 간부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등

- 막연히 승진이라는 역부담(자신과 조직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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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었고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파악되고 제시되어야 앞으

로 어떤 역량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협조사항과 협조요구 정당성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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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평가의 우선순위와 비중

◦ 평가대상과제 선정시의 정책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정책과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단계를 고려할 필요

- 즉, 정책형성단계, 집행단계 또는 성과단계로 구분하여 어느단계에 집중

할 것인가를 설정

․과제별 성격을 구분하여 비중단계에 따라 평가투입 집중시기를 조정

․평가의 핵심사항,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평가일정을 신축적으로 

관리하는 가칭「평가관리 모니터링체계」를 운용

◦ 기관평가의 주요정책과제 공통평가기준

평 가 기 준 평  가  착  안  사  항

①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②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
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여

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③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④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
응하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⑤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⑥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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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평가의 비중도 접근

평정 영역(분야) 분야별 가중치 평정요소 및 가중치

1. 주요정책과제 50

 ① 평가위원 평정 (35) ․정책형성(20)
․정책집행(30)
․정책성과(50)

 ② 국민 만족도 (15) ․만족도 종합지수(100)

2. 기관역량 30

 ①기관운영 혁신노력(*) (15) ․전자정부 구현노력(40)
․조직 및 정책관리역량(40)
․깨끗한 정부구현 노력(20)

 ②자체평가 수행노력 (15)

․상반기 평가결과(20)
․하반기 평가결과(80)
  - 과제선정 및 계획수립의 적절성(5)
  - 평가과정의 충실성(20)
  - 평가내용의 충실성(45)
  - 평가결과의 환류(30)

3.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 
  만족도

20 ․2002 만족도 종합점수(80)
․만족도 향상 지수(20)

합       계 100

* ‘2003년도 : 조직 및 인력관리, 정보자원관리, 정책관리(국정홍보,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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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호주 교육훈련부의 Outcome-Output Framework('01∼'02)

- '01∼'02회계연도에 있어서 교육훈련부의 Outcome은 3개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Outcome별로 하위 Output그룹이 있으며 모든 성과항목이 구체적인 

가격으로 표시되며 각 Output 그룹의 가격은 순수한 성과항목인 Output과 

보조금, 이전지출 등 단순한 관리항목인 Admistered item으로 구분됨

            ↙                 ↓                      ↘

Output Group1.1
Infrastructure Funding 
for the schools system
(학교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Price of Output : $10.073m
Administered Expense : 
$4,968.242m

Output Group1.2
Assistance for school 
students with special need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에 대한 지원)
Price of Output : $44.696m 
Administered Expense : 
$764.571m

Output Group1.3
Enhance the quality of 
teaching and learning(교수와 
학습의 질 향상)

Price of Output : $16.457m
Administered Expense : 
$147.808m

-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각 부처는 자체적인 평가작업을 수행

․교육훈련부의 경우 전략기획/성과관리 담당부서에서 개발부서가 제출하

는 자료 등을 근거로 연중 성과를 모니터링하게 됨

- 성과목표의 실제 달성도를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의 형태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의회에서는 공개회의를 열어 공무원들에게 직접 질의도 하고 자료를 요

구하기도 하여 성과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그 달성도를 제대로 보고했는

지 예산명세서와 연차보고서상의 불일치는 없는지 등을 따지게 되고 검

증을 마친 연차보고서는 대외 공개함

Outcome1
School systems provide their students with high
quality foundation skills and learning outcomes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높은 기초기술과
 학습능력을 제공하는 것)
Total price of Outputs : $71.226m
Administered Espenses : $5,880.6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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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총괄부처에 의한 중앙집중적인 평가측정 및 관리시스템이 적용되는 것

이 아니라 기관장 중심의 부처 또는 기관별   자율적인 평가측정 및 관리가 

행해짐

- 예산편성 기능과 평가기능이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이 Outcome 및 

Output 등과 연계되어 제시됨

- 부처별 성과평가는 개별사업 중심이 아니라 기관활동을 종합적으로 포괄함

으로써 업무활동의 전략적인 시각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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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4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 토론내용

(김양희) 올해 부처 평가에 여성부 중점추진정책으로 선정된 것 중에서 인

적자원 개발 정책 하위 목표가 있는데, 그 안에 선정된 것들이 일자리, 

보육, 가족정책 등 모두 여성부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자기의 권한이 아

니고, 타 부처의 권한인 업무를 평가 받으면, 점수도 낮을 수 있을 터인

데 어떤 과정으로 이런 정책이 중점 시책으로 채택되는지 선정과정, 절

차를 설명해 달라. 

(차의환) 작년에는 수해대책반에 참여하느라 자세한 절차는 모르겠다. 그러

나 기존의 경험으로 볼 때, 정책선정은 총리실에서 결정해서 여성부에게 

주면, 그쪽에서 최종 스크린해서 장관결재를 통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그

런 정책을 시행할 때, 여성부는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가결

과가 잘 못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타 부처의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각으로 선정된 것으로 생각한다.

(문미경) 국장님께서는 오늘 질적인 평가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중앙 및 지

방 평가 항목을 보면 양적평가 항목이 대부분인 것 같다. 현재 시스템에

서 질적 평가 항목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는가?

(차의환) 양적평가인 계획대비 실적은 평가시 거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즉, 질적인 평가를 위한 전단계적인 자료다. 질적인 평가의 최종

은 고객만족도, 국민만족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즉, 정책투입을 했을 

때,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가 최종수혜자의 만족도로서 질적 평

가의 핵심이다. 아까 발제에서 이야기했듯이 여성정책의 고객을 여성으

로 한정할 것인가, 국민 전체에게 할 것인가는 정책의 결과물을 누구에

게서 찾을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양적지표인 여성위원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여성정책의 목

표가 달성될 것인가, 여성정책의 최종 결과물과 연결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위원회 비율은 양적인 평가이며, 만족도는 질적인 평가이다.

    지방정부 평가를 보면 거의 양적평가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단

계인 것이고 양적평가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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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정)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볼 때, 정책을 분석․평가한다고 

되어있어 중간의 방점 때문에 사람들간의 혼란이 있다. 일반정책에서는 

분석과 평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차의환) 과거에는 평가의 범주를 한정적으로 했다. 분석과 평가는 구분하

여 분석은 사전적의미로, 평가는 사후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현재는 평가

라는 것이 모든 과정, 점검, 분석, 진단, 사후관리, 환류 모두를 포함한다. 

시행령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어야 하고, 전문기관 

지정 등 기본법에 안 들어 있으면 시행령, 규칙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인력지원,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성정) 현재 법에 따른 계획에 의하면, 일선공무원에게 내년에 분석,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의 중복성 문제를 총리실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지?

(차의환) 현재 총리실 방침은 평가의 개별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개별적으

로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없으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평가받도

록 하고 있다. 그 정도의 업무 평가는 공무원의 업무추진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원홍) 측정하고 있는 고객만족도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은 제한적인데, 어떻게 하는가?

(차의환) 98년에 기관 평가할 때 많은 실험을 한 것이다. 기관 평가시, 부처

별로 국민만족도, 정책이해도에 관한 질문을 하나 택하고, 각 기관 민원

인들의 만족도 항목을 조사하였다.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대

하여는 평가위원들 모두 반대한 사항이다. 이 문제는 모두 알고 있는 문

제이다.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모든 정책의 효과를 국민에게 묻는 것이 

세계적 사조이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모르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

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현재는 과거와 달리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시대사적 흐름이

다. 전문가 집단은 형성단계에도, 집행과정의 보완과정에도 거의 참여하

는데 평가에도 참여한다면, 전문가는 모든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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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했을 때, 전문가와 정책에 대하여 전혀 모르

는 집단간의 만족도 오차는 5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특히 인지자 집단

이 비인지자집단 보다 높은 만족도,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 지난 5년간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금년에는 내가 없는 동안 위

원들이 또 주장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그

러나 큰 차이는 없다. 

- 할 수 있는 실험은 모두 해보았다. 예를 들어, 재경부의 물가정책에 대하

여- 재경부 평가위원과 다른 부처의 평가위원의 점수는 확연히 다르다.  

자기가 정책형성, 집행단계 참여한 사람은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준

다. 극대치 5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 비인지자 집단에게 설문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법을 사

용한다. 이제는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 오히려 전문가를 너무 믿는 것이 오류가 있다. 전문가들도 특

정 세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잘 모른다. 과거의 공급자 위주에서는 전문

가집단이 맞으나 수요자 패러다임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 지금은 저항이 있다. 100의 10%정도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

나, 나는 반대다. 중복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98년도에 엄

청난 실험을 하였다. 

(박영란) 오늘 발제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난다. 할일이 많은 것 같다. 6쪽

의 합동평가 과제 선정을 보니, 말씀하신대로, 평가 초기단계 지표에 불

과한데, 왜 2001년도에 한번 선정된 과제가 왜 계속되는가? 변동가능성

이 없는지 궁금하다.

(차의환) 여성부에서 신청한 것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김양희) 본인이 합동평가위원으로 있을 때 자원봉사가 없었다가 그 후에 

들어온 것이고, 성희롱예방도 대민업무가 아니므로 부적절함을 지적하

고, 기관역량으로 넣으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력개발센터

항목 같은 것을 넣으라고도 했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부처에서 가장 목

소리가 높은 것으로 안다.

(박영란) 그런 양적 지표를 보면서 평가의 필요성과 허구성을 함께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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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환) 주요평가사항은 추가사항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지표만 바꾸

어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박영란) 성관점의 평가와 여성정책평가와의 접점을 어디로 보시는지? 현

재 이 두 평가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여성정책평

가에 있어서의 성관점 틀이 통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정

책에서도 성관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여성발전기본

법에서는 사전평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포괄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차의환) 공통평가기준. 부처별 기준에 맞는 평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성분석과 여성정책평가, 만약 두 개의 것이 같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이다. 그러나 틀린다고 보면, 진짜 여성정책이 무엇인지, 무엇이 일반정

책인지, 구분이 애매모호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의료보험정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여성정책일 때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

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김양희) 내 의견으로는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있고, 그에 따른 평가는 필요하다. 현재는 점검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

는데, 그것을 근거로 하고, 나중에 사후평가, 성과평가로 가야한다고 본

다. 정부 전반정책에 대하여는 여성발전기본법 10조에 의하여 사전평가

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차의환)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부처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옛날과 달

리 부처가 설득되고 수용되지 않으면 평가하지 못한다. 평가도 하나의 

정책이다. 평가를 제대로 했는가를 묻는 사람이 많다. 평가 그 자체로 끝

나는 시절은 지났다. 평가를 위하여 예산 지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원장) 국장께서는 목표설정을 강조하시고, 평가를 통하여 정책유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다. 232개 기초자치단체 평가를 했는데, 각기

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룹핑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않는가? 각 특성에 따

라 그룹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시군구는 어떻게 하셨는가? 매우 관심

이 가는 부분이다.

(차의환) 기초자치단체는 상위평가하지 않고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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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에게 일임하였는데,  행자부에서는 전문능력부족으로 아직까지 하지 

못하였다. 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해 달라고 해서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지

정하였다. 이제까지 2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법을 위반한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통평가기준에서 제시한 

것은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재경부와 중소기업청은 매우 다르다. 재

경부에게는 인력과 예산, 연구기관 등을 모두 다 준 것이다. 여성부 역시 

부족하지만 그에 맞는 것들을 준 것이다. 모두 처지가 다르나, 정책목표

의 적합성 등등에 설정은 어떤 부처든지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이다. 지

자체 역시 공통과 특성을 감안한 지표가 개발될 것이리라 예견한다.

(김양희) 각 부처의 평가시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를 여성부가 지시하면 좋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은 국무총리실

에서 평가의 방향을 수립할 때 지침을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행정연구원의 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다는데, 저희 기

관이 여성정책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면, 그에 대한 전략은?

(차의환) 여성부가 신청해야 한다. 평가담당공무원이 여성으로 되어야 한다

는 것은 상징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들이 업무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다른 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길러질 것이고, 인력풀도 키워진다.  

(원장) 감사원의 평가기능 전망?

(차의환) 성과평가는 투입대비 실적이 아니라, 국민에게 미친 결과가 무엇인

가이다. 예전에 감사원에서 시도는 있었으나 실패하였다. 감사원이 직무감

찰권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별 정책평가까지 한다면 복잡하게 될 것이다.  

(민무숙) 평가체계 구성시 현재 총리실에 사무국을 두고 진행하는 3안이 이

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국장께서 또 그러한 방식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이야기 하셨다. 어떤 안이 바람직 한 것인지?

(차의환) 현재 방식이 좋으나, 그에 따른 문제도 함께 이야기 한 것이다. 만약 

여성개발원에서 하게 된다면, 운영의 묘를 잘 살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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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휘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Ⅰ.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개요

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경과

◦ 여성정책기본계획이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1998년에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2002년에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추진 완료

◦ 2003년에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에 완료할 예정임

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BPR 접근방법)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BPR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설계되어 있음. 즉, 비(미션) → 
목표 → 추진(달성)전략 → 정책과제의 순임

가. 비전

◦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

나. 목표

◦ 정책목표 1 :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관계 형성

-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평등하며 공존하는 

사회관계형성은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의 기초

◦ 정책목표 2 :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 여성인적자원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하

여 여성의 기본능력과 소양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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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BPR에서는 추진전략을 10대 핵심과제로 볼 수 있을 것임

      

       1.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3.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5.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6.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10대 핵심 정책과제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지식기반

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성주류화/협력체계 구축

정책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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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3 :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정치, 행정 등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실시 

등으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

◦ 정책목표 4: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 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과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노력이 필요 

다. 추진전략

◦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와 “협력체계 구축(Partnership)"을 제시

◦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추진은 성주류화 전략을 통해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제2차 기본계획은 여성대상만

의 정책을 넘어 남성을 변화시키고 남녀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포함함으로 성주류화 전략의 철학과 기초가 매우 중요

◦ 또한 제2차 기본계획은 계획의 성격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여

성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협력체계 구축" 역시 추진전략으로 매우 중요

라. 핵심정책과제

제2차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이라는 정책비전과 4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대 핵심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①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성인지적 예산도입을 위한 여건조성, 여성정책평

가 및 정책의 성별분석제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추진, 정치관계법 개정시 국회의원 비례대

표 여성할당률 상향조성 등을 포함한 여성참여확대 방안 반영, 기업의 여성

관리직 진출 촉진 등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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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

화,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 여성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ISP) 등을 포함한 여성정보화 촉진,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와 능

력개발, 보육서비스의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⑤ 사회 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지원 등 여성자원

봉사 활성화,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지원,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⑥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 평화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에 

대한 인식제고, 여성 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⑦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여성건강 증진대책 강화, 여성친화적 자활정책 추진기반 조성,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⑧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성매매관련 법제의 정비 및 법 적용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한 성매매 방

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추진, 남녀차

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⑨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의 기반조성, 호주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

을 위한 교육, 홍보강화, 현행 민법상의 戶主 家제도의 개정 폐지 이후 새로

운 호적편제 대안마련 및 관련법규 개정 추진 등으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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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정책에 
양성평
등관점 
통합 

1-1. 여성정책 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수립

1-2.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6. 평화‧통
일‧국제
협 력 에
서의 여
성의 기
여확대

6-1.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
여확대

6-2. 평화‧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
할 강화

6-3. 여성 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2. 정책결
정과정
에여성
의 대표
성 제고

2-1.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확대

2-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2-3.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

진

7. 여성의 
건 강 과 
복 지 향
상

7-1. 여성건강 증진대책 강화
7-2.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

보장권 확대
7-3.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7-4.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

스 확대

3. 여성 인
적자원
의 개발
과 활용 

3-1.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3-2.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3-3.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
업 경쟁력 제고

3-4. 여성정보화 촉진
3-5.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8. 여성에 
대한 폭
력 예 방 
및 인권
보 호 강
화

8-1.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제
고

8-2.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
한 대책 추진

8-3.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
방과 구제강화

4. 남녀고
용평등
과 여성
의 경제
활동 참
여제고  

4-1.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
별 개선

4-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
활의 양립 지원

4-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
용촉진

4-4.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
4-5.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와 능력개발
4-6. 보육서비스의 강화

9. 양성평
등한 가
족 정 책 
기 반 조
성

9-1.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 기
반조성

9-2. 양성평등한 가족법‧제도 구축

5. 사회‧
문화 분
야 여성
참여 확
대

5-1.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5-2.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5-3.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10. 평등문
화 및 의
식의 확
산

10-1.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10-2.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10-3.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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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 개요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전년도 시행실적에 대한 충분한 자체평가와 다음 연도

의 정책환경 및 정책수요를 고려 
- 시행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과제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강구
◦ 연도별 시행계획은 국무총리소속의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ㆍ조정

  
￭ 연도별 시행상황의 점검
◦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여성부장관에게 

제출
-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제출한 시행결과를 점검
◦ 제2차 기본계획 추진결과의 체계적 평가
-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진단‧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 등의 방안 마련
◦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2차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

책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

￭ 정책추진 기관간 정책협력과 민간참여를 유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전문기관 등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토

대로 제2차 기본계획 추진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제2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

여 당해 기관에 여성정책관련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운영   
◦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은 각 기관의 제2차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총괄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활성화
◦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파트너쉽을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등을 바탕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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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과       제       명 주관부처 관련부처 비 고

1-1. 여성정책 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수립

 1-1-1. 중앙부처 여성정책담당기구간의 연계 강화 여성부

 1-1-2. 중앙과 지방 여성정책추진기구간의 연계 강화 여성부

 1-1-3. 성인지적 예산 도입을 위한 여건조성 여성부

1-2.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1-2-1.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의 성별분석제도 구축 여성부

 1-2-2. 성인지적 통계생산 및 보급 여성부 전부처

 1-2-3.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 활성
화

행자부
여성부

전부처

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과       제       명 주관부처 관련부처 비 고

2-1.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확대

 2-1-1.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중앙인사위
행자부

 2-1-2.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추진  행자부

 2-1-3.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 실시 
중앙인사위
행자부

 2-1-4. 교육행정직 및 교수직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 교육부

 2-1-5. 군․경찰분야 여성진출 확대
국방부
경찰청

 2-1-6. 정부내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여성부 전부처

2-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2-2-1. 정치관련 법‧제도의 개선 여성부

 2-2-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여성부

2-3.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

 2-3-1. 기업의 남녀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유도 노동부 여성부

 2-3-2. 여성관리자 정보네트워크 강화
노동부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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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과       제       명 주관부처 관련부처 비고

3-1.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3-1-1.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제
도 기반마련

과기부

 3-1-2.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추진 과기부

 3-1-3.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확대 과기부

3-2.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3-2-1.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제고 및 전문인력 육
성 기반조성

농림부
농진청
해수부

 3-2-2. 여성농어업인의 대표성 제고 및 지위향상
농림부
해수부

농진청

 3-2-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지원강
화

농림부

 3-2-4. 여성농업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농림부

3-3.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경쟁력 제고

 3-3-1. 여성의 창업분위기 조성 중기청
산자부
여성부

 3-3-2. 여성이 비교우위가 있는 직종의 발굴‧육성 중기청 산자부

 3-3-3. 여성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및 경영개선 지원
중기청
여성부

산자부

 3-3-4. 여성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중기청
산자부
조달청

 3-3-5. 여성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촉진 기반구축 특허청

3-4. 여성정보화 촉진

 3-4-1. 여성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여성부 정통부

 3-4-2. 여성 정보통신인력 양성 여성부 정통부

 3-4-3. 여성을 위한 공공사이트 위민넷 운영 여성부

3-5.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3-5-1. 여성평생교육 지원인프라 구축 여성부 교육부

 3-5-2.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차별화‧특성화 여성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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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과       제       명 주관부처 관련부처 비고

4-1.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4-1-1. 고용상 성차별 관련 분쟁예방 및 조정을 위한 인

프라 강화  노동부

 4-1-2. 남녀고용평등 실천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강화 노동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4-1-3.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 조사 및 공표 노동부

 4-1-4. ‘계약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여건조성   노동부 재경부
조달청

 4-1-5.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노동부
 4-1-6. 간접차별의 기준설정 노동부 여성부
4-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4-2-1.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및 확대  노동부 여성부
 4-2-2. 육아휴직 제도의 조기 정착 노동부 여성부
 4-2-3.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노동부 여성부

4-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4-3-1. 여학생 진로․직업교육의 활성화 교육부 노동부

 4-3-2. 여학생 직업의식 및 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노동부

 4-3-3. 전업주부의 능력개발 기회확대 여성부
노동부
중기청

 4-3-4. 여성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노동부
 4-3-5. 여성 고용촉진 기반의 구축 노동부
4-4.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
 4-4-1.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노동부
 4-4-2. 남녀고용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 교

육 실시 노동부
교육부
행자부

4-5.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와 능력개발
 4-5-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강화 노동부
 4-5-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확대 노동부 복지부
 4-5-3.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능력개발 기회확대 노동부

 4-5-4.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노동부
통계청

 4-5-5. 취약 여성근로자 보호 노동부
4-6. 보육서비스의 강화 
 4-6-1.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4-6-2.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4-6-3.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의 확대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4-6-4. 직장보육의 활성화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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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과       제       명 주관부처 관련부처 비고

5-1.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5-1-1.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보조 여성부

 5-1-2.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

여성부

 5-1-3. 여성정책 추진과정에 여성단체 참여 확대 여성부

5-2.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5-2-1. 여성자원봉사 전문성 강화 여성부

 5-2-2. 여성자원봉사자 인정‧격려 여성부

 5-2-3.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ㆍ지원 여성부

5-3.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5-3-1. 각종 문화예술 실태조사시 여성관련 평가요소 
도입

문화부

 5-3-2. 여성참여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문화부

 5-3-3.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 지원 문화부

 5-3-4.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 확대
문화부
여성부
문화재청

바.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과       제       명 주관부처 관련부처 비고

6-1.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

 6-1-1. 남북한 여성교류 협력지원 여성부 통일부

 6-1-2. 남북교류 협력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추진 통일부 여성부

6-2. 평화‧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6-2-1.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강화 여성부
외교부
통일부

 6-2-2.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NGO활동 및 국제협력 
지원

여성부
외교부
통일부

 6-2-3. 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환경부 여성부

 6-2-4. 환경관련  NGO활동 및 국제협력 지원 환경부
외교부
여성부

6-3. 여성 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6-3-1. 여성관련 국제협약 가입 및 이행을 통한  여성
정책 선진화 추진

외교부
여성부

법무부

 6-3-2. UN 및 국제기구에 전문여성인력 진출지원
외교부
여성부

 6-3-3.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여
국으로서의 위상강화 

외교부
여성부

 6-3-4. 국내외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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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과       제       명 주관부처 관련부처 비고

7-1. 여성 건강증진 대책강화 

 7-1-1.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복지부

 7-1-2. 모성건강 증진대책 강화 복지부 청소년보호위

 7-1-3. 여성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복지부,노동부 농림부

7-2.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

 7-2-1.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강화 복지부

 7-2-2.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 복지부

7-3.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7-3-1. 여성노인의 취업능력제고 노동부 복지부

 7-3-2.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부

 7-3-3. 노인복지 관련 성인지적 통계구축 복지부

7-4.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7-4-1. 여성장애인의 취업능력 제고 복지부,노동부

 7-4-2.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부

 7-4-3. 장애인복지 관련 성인지적 통계구축 복지부

아.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과       제       명 주관부처 관련부처 비고

8-1.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8-1-1. 성매매관련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 여성부
청소년보호위,
교육부,경찰청

 8-1-2. 성매매관련 법제의 정비 및 법적용의 실효성 제고 여성부
청소년보호위,
법무부,경찰청

 8-1-3. 성매매 예방 및 인식의 제고 여성부
청소년보호위,
교육부

 8-1-4. 국제적 성매매예방 및 외국인피해자 보호강화 여성부 법무부,경찰청

8-2.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8-2-1.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여성부
청소년보호위,
법무부,문화부,
복지부

 8-2-2.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실효성 강
화

여성부
청소년보호위,
법무부,복지부,
경찰청

 8-2-3.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여성부
청소년보호위,
교육부,법무부,
문화부,경찰청

8-3.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강화

 8-3-1. 수요자 위주의 남녀차별 개선업무 수행 여성부

 8-3-2. 남녀차별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등의 
개선

여성부

 8-3-3.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화 여성부

 8-3-4. 성희롱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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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과       제       명 주관부처 관련부처 비고

9-1.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 기반조성

 9-1-1. 가정(가족)복지종합계획 수립 복지부,여성부

 9-1-2. 통합적인 가정(가족)복지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 

복지부,여성부

9-2. 양성평등한 가족법‧제도 구축

 9-2-1.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친족제도 정립 여성부 법무부

 9-2-2. 가사노동가치평가 제도화 방안마련 등 실질적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부부재산제도의 확립

여성부
재경부
법무부

 9-2-3. 다양한 가족의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복지부,여성부 법무부

차.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과       제       명 주관부처 관련부처 비고

10-1.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10-1-1. 대상별로 전문화된 남녀평등의식교육 실시 여성부 행자부

 10-1-2.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한 홍보의 체계화 여성부

 10-1-3. 생활속의 평등문화 확산운동 추진 여성부

10-2.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10-2-1. 교육자치단체의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체계 
구축

교육부

 10-2-2. 교사의 성인지적 교수능력 신장 교육부

 10-2-3. 교육과정의 양성평등성 강화 교육부

 10-2-4. 학교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교육부 여성부

10-3.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10-3-1.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개선 및 시정 강화 여성부

 10-3-2. 미디어 종사자 전문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여성부

 10-3-3. 남녀평등 우수프로그램 제작지원 여성부



Ⅴ. 제5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 ; 정책평가기법(Ⅰ) 205

Ⅱ.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체계

1. 전제조건

가. 정부업무등에관한평가기본법과의 조화문제

◦ 정부 업무는 정부업무등에관한평가기본법에 의거하여 평가하도록 명문

화되어 있음

◦ 여성개발원이 여성정책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가?

※ 정부업무등에관한평가기본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할 경우 “평가에 관하

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모법인 여성발

전기본법에 여성정책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

능할 것으로 판단.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의 내

용 중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3. 여성정책

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평가의 틀

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취하

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이행실태평가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하여야 할 요소, 추진

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를 (가칭) 이행실태평가라 명명

- 어떤 제도나 계획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인프라 및 

추진노력 등이 매우 중요함

◦ 정책(세부사업)평가

- 비전, 목표, 10대 핵심정책과제 그리고 세부사업 등을 고려한 세부사업

별 지표를 개발 및 선정하여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를 (가칭) 정책(세부사업)평가라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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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만족도조사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추진된다고 할 때 고객들이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이를 

(가칭) 고객만족도조사라 명명

나. 이러한 방법들을 채택한 후 평가를 진행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음

◦ 국무조정실 (여성정책조정회의)

- 평가기본방향 설정

- 평가과제 또는 항목 등 마련(여성부와 협의) 

◦ 여성부

- 중앙부처 및 시․도의 의견수렴

- 평가의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 국무조정실에 추진상황 수시 협의

- 평가결과를 국무조정실(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

◦ 평가주기 

- 익년도 상반기 1회 평가 실시

투입 과정 산출물 사회적 영향

과정평가과정평가 성과평가성과평가 영향평가영향평가

이행실태평가 정책(세부사업)평가 고객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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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일정 

- 과제선정(국무조정실)

․여성부에서 후보과제를 국무조정실로 제출(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여성정책조정회의 검토 및 심의

․여성부에 통보 

- 계획 수립

․평가대상분야별로 평가기본계획(기준, 항목, 지표 등) 마련(여성부)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심의․확정(국무조정실)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

체에 통보(여성부)

- 평가 실시

․평가단 구성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 병행

- 평가결과 보고 및 활용 

․평가결과는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및 대통령 보고 

․부문별 우수사례에 대하여 포상실시  

․평가수범사례 발간․배포

3. 평가의 세부내용

가. 평가의 목적

◦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

◦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되고 있는 여성정책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여성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평가의 내용

◦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사회적 영향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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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의미함

◦ 현대의 평가가 산출과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

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 틀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행실태

평가, 정책(세부사업)평가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를 모두 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됨

- 이행실태평가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를 평가. 즉, 기본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

지가 있는가를 평가

- 정책(세부사업)평가는 4대 정책목표, 10대 핵심정책과제 그리고 핵심정

책과제별 세부사업에 대한 개별평가와 평점화를 통한 종합점수화 모

색. 이때에는 성과평가를 실시

- 고객만족도조사는 4대 정책목표, 10대 핵심정책과제 또는 핵심정책과

제별 세부사업의 실천결과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정도를 측정

다. 평가의 주체

◦ 평가의 주체는 누가 평가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의미함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주체는 제1차적으로는 국무조정실

의 여성정책조정회의가 될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여성부가 될 것임

◦ 다만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여성부에서 작성한 평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세부적인 평가는 여성부가 주관

이 되어 실시하되 여성부내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을 것임

◦ 이 경우 국무조정실의 여성정책조정회의나 여성부내에 설치된 평가위원

회가 독자적으로 평가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

는 바, 우리나라 여성정책과 관련된 think-tank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여

성개발원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수행시 국무조정실의 정책평가

위원회-행정자치부의 합동평가위원회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관계를 들 수 있을 것임 

◦ 한국여성개발원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시행하되 평가반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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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평가반은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인력이 주축을 이루되, 여성부내에 신

설되는 평가위원회 위원, 여성부 공무원, 학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고객만족도조사의 경우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문지 등을 개발

하되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라. 평가의 대상

◦ 평가의 대상은 4대 목표, 10대 핵심정책과제 그리고 핵심정책과제별 세

부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인 대상은 여성정책의 추진체계에서 제시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

은 표를 참조하기 바람  

마. 평가의 지표

◦ 평가의 지표는 이행실태평가, 정책(세부사업)평가를 위한 세부지표를 개

발하고 고객만족도조사용 설문지를 개발하는 것이 될 것임

1) 이행실태평가

◦ 이행실태평가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나 인

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를 평가. 즉, 기본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가 있는가를 평가

◦ 구성체계: 체제모형에 의거하여 개발

- 계획수립: 연도별 실천계획 수립 등

- 실천: 법․제도의 정비, 예산의 확보 및 집행, 공무원 교육훈련, 전담인

력과 부서의 확보, 기관장 관심도, 홍보 등

- 평가: 실천결과에 대한 평가 등

- 환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인

센티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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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예시

항목 지표 세부지표 평가방법

계획수립
연도별 실
천계획수립

실천계획의 수립실적 수립여부

실천계획의 포괄성 정성평가

실천계획의 실천가능성 정성평가

실천계획의 비용성 정성평가

실    천

법․제도의 
정비

훈령․조례의 제정실적 제정여부

내용의 적정성 정성평가

예산의 확
보 및 집행

예산의 확보실적 확보여부

예산확보의 적정성 정성평가

예산의 집행실적 집행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정성평가

교육훈련 교육훈련실적 교육훈련자수/전체 공무원수 × 100

전담인력과 
부서의 확
보

전담인력확보실적 전담인력수/전체 공무원수 × 100

전담부서확보실적
전담기구수(계)/전체 기구수(계) × 
100

기관장 관
심도

기관장의 실천의지 정성평가

홍보
홍보실적 홍보건수

홍보수단의 다양성 홍보수단의 종류

평    가 자체평가

평가실적 평가여부

평가단 구성실적 구성여부

평가단구성의 적정성 민간부문 포함여부 등

평가내용의 적정성 정성평가

환    류 

개선

개선시책발굴실적 발굴건수

개선시책의 적정성 정성평가

사업계획에의 반영실적 반영건수

인센티브
개인 인센티브부여실적 부여건수

부서 인센티브부여실적 부여건수

2) 정책(세부사업)평가

◦ 정책(세부사업)평가는 4대 정책목표, 10대 핵심정책과제 그리고 핵심정

책과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

◦ 구성체계 및 지표1: BPR적 접근방법을 준용(예시)

- 비전(미션)→목표→전략적 목표→지표→측정지표(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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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미션): 존재의 의의. 여기에서는 평가의 궁극적 목적을 의미

․목표: 비전을 좀더 구체화한 것으로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 

․전략적 목표: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

는 사항들을 의미

․지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일들을 의미

․측정지표: 산식을 의미

※ BPR은 개념적 세계로부터 경험적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작적 정의를 

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접근이 보다 용이할 것임

비전(미션) 목표 전략적 목표 지표 세부지표

기본계획의 비전
기본계획의 

4대 목표
10대 핵심
정책과제

10대 핵심
정책과제별 
세부사업을 

반영

측정을 위한 
산식

달성달성달성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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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목표 전략적 목표 지표 측정지표 비고

실 질 적 
남녀평등
사 회 의 
실현

남녀의 조화
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정책에 양성평등관
점 통합

여성정책추진기
구확대 실적

St - St-1/St-1 기구수

여성정책추진기
구간 교류회수

활용도

성인지적 예산
수립실적

성별분석을 위
한 기반조성실
적

남녀고용평등과 여
성의 경제활동 참
여제고

평등문화 및 의식
의 확산

지식기기반
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평화․통일․국제
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
성 제고

정책결정과정에 여
성의 대표성제고

사회․문화분야 여
성참여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인권
보호 강화

여성의 건강과 복
지증진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양성평등한 가족정
책 기반조성

◦ 구성체계 및 지표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방식을 준용(예시)

- 분야→부문→항목→목표→전략과제→평가지표→산식

․분야: 4개 정책목표

․부문: 10개 핵심정책과제

․항목: 핵심정책과제별 주요 시책이나 사업 등

․목표: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추진목적을 목표로 간주

․전략과제: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평가지표: 전략과제에 대한 지표화

․산식: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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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문 항목 목표 전략과제

4개 정책목표
10개 핵심
정책과제

주요 
시책이나 사업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추진목적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구체적 내용

달성달성달성달성

평가지표

전략과제에 대한 
지표화작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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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문 항목 목표 전략과제 평가지표 비고

남 녀 의 
조 화 로
운 동반
자 관 계 
형성

정책에 양
성평등관점 
통합

여성정책 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수립

여 성 정 책
추진의 실
효성 제고

여성정책조정
회의의 도입 
및 효율적 운
영

도입실적
도입
여부

회 의 개 최
실적

건수

여성정책책임
관 제도 도입
운영

도입실적
도입
여부

운영실적 건수

중앙-지방간 
여성정책협의
체의 설치․운
영

설치실적 여부

운영실적 건수

성인지적 예산
제도에 대한 
연구

연구실적 여부

정 책 반 영
실적

비율

성인지적 예산
분석 지침, 교
육훈련프로그
램 개발 보급

예 산 분 석
지침 제공
실적

여부

프 로 그 램
개발실적

여부

프 로 그 램 
보급실적

여부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남녀고용평
등과 여성
의 경제활
동 참여제
고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모성보호 및 직장
과 가정생활의 양
립지원

여성의 직업능력개
발 및 고용촉진

남녀평등의식의 확
산

비정규직 여성근로
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와 능력개발

보육서비스의 강화

평 등 문 화 
및 의식의 
확산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양성평등한 교육환
경 조성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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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문 항목 목표 전략과제 평가지표 비고

지식기
기반사
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여성 인적자
원의 개발과 
활용

평 화 ․ 통
일․국제협
력에서의 여
성의 기여확
대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정책결정과
정에 여성의 
대표성제고

사회․문화
분야 여성참
여확대

여성의 
복지증
진 및 
인권보
호 
강화

여성의 건강
과 복지증진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
화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
반조성

◦ 구성체계 및 지표3: BSC 방식을 준용

- 목표설정 후 재정적 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과 발전 관

점을 적용

- 여성정책 전체에 대한 평가는 BSC 방식에 의하여 가능하나 세부적인 

사업별로의 접근에는 무리가 있음

- 이 경우 각 관점을 4대 목표로 변환한 후 접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BSC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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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서비스 공급능력

재정운용의 계획성 ․예산 불용액 비율

재정의 탄력성 ․경상적 경비 비율

․인건비 비율

재정의   건전성과 

파산가능성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부채규모

․채무상환비 비율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

  관점(Perspective)        목표(Objectives)         성과지표(Measures)

․주민 1인당 세입규모 및 증감율

․지자체의 자주재원 비율

․지자체의 의존재원 비율

고  객 고 객  만 족

삶의 질 향상

․고객만족도 지수(CSI)

․고객불만 민원건수

․삶의 질에 관한 통계지표

․삶의 질에 관한 주민만족도 지수

  관점(Perspective)        목표(Objectives)         성과지표(Measures)

  

내부 프로세스 적시성 ․평균 민원처리시간

․결재 및 보고의 평균단계수

․결재 평균 대기시간

품 질 ․불만민원 발생빈도 및 변화율

․불만에 대한 평균대응시간

․민원예약 건수

생산성 ․활동별 단위비용

  관점(Perspective)        목표(Objectives)         성과지표(Measures)

  

학습과 발전 구성원 만족 ․구성원의 만족도 지수

교        육

성과개선활동 ․제안건수

․이행된 제안건수

전   문   성 ․동일보직내 평균 재직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율

․자체 교육 및 연수 회수

  관점(Perspective)        목표(Objectives)         성과지표(Measures)



Ⅴ. 제5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 ; 정책평가기법(Ⅰ) 217

3) 고객만족도조사

◦ 고객만족도조사는 4대 정책목표, 10대 핵심정책과제 또는 핵심정책과제

별 세부사업의 실천결과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정도를 측정

◦ 구성체계 

- 만족도 조사는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의 서비스 활동 전반이나 특

정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의 활동을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서비

스 품질조사(service quality)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customer satisfaction)

로 불리기도 함

- 행정서비스의 궁극적 수혜자인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공공행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

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보다 낳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자료로 

활용하므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데 만족도조

사의 중요성이 있으며, 이는 평가의 또 다른 목적중 하나인 행정의 민

주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만족도 조사는 원래 민간분야에서 발달한 것으로 현재는 공공 분야에

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그 조사방법이나 설계상의 구성요소는 시

행주체, 조사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함

- 만족도 조사는 조사대상자와 평가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조사대상을 주민일반으로 할 수도 있고, 특정 서비스의 

사용자 즉 고객 (예: 민원인)으로 한정할 수도 있음

- 또한 평가대상도 특정 서비스로 한정할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 기관 전

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 이를 유형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구     분 기     관 서  비  스

주민 일반
주민 종합
만족도 조사 (1)

주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 (2)

고     객
고객 기관
만족도 조사 (3)

고객 서비스 
만족도 조사 (4)

  

- 주민 종합 만족도 조사(1): 이 형태의 조사는 일반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정

보의 구체성이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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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인식과 전반적 평가 등을 측정하기 때문에 설문내용이나 조사

시기에 따라 단체장 개인의 인기도와 특정 사안에 따라 조사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민간분야의 기업이미지 조사와 유사함

- 주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2): 이 조사는 주민들이 특정의 서비스에 대

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전체 또는 일반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조사대상

자들이 실제로 평가대상 서비스의 사용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정보

의 정확성을 신뢰하기는 곤란함

․예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경찰

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들 수 있음

- 고객 기관 만족도 조사(3):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에 해당함. 특정 기관의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그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

으로 기관의 주요 고객들이 그 기관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

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 고객 서비스 만족도 조사(4): 이 형태의 조사는 특정의 서비스 사용자

들에게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정보의 구체성이 가

장 높은 조사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서비스 사용자 또는 수혜자를 파악하기

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대 정책목표나 10대 핵

심정책과제 위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나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너무 세분화할 경우 서비스이용자에 대

한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바, 여성정책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3유형 또는 4유형이 바람직함)

- 이때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누가 대상인가? 고객(서비스 이용자) 또는 여성 전체? 

․표본수는?

․조사방법은?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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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가의 시기와 횟수

◦ 평가의 횟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함

- 단,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연 2회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하되, 6월말

경에 중간평가형식의 추진정도 측정

◦ 평가의 시기는 익년도 3월경부터 실시하여 5월이내에 종결

사.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는 

- 미흡한 부분의 발견 및 이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개인 및 부서 그리고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시 활용

※ 여성정책에 대한 우수기관임을 의미하면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마크

를 제작 운영

◦ 순위를 비교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수화 및 평점화 방법 필요

- 지표별 가중치 부여

․브레인스토밍,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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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과제

1. 이행실태평가, 정책(세부사업)평가,  고객만족도조사간 배점

◦ 공통된 배점기준은 없음

◦ 다만, 정책의지에 따라 어디에 더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됨

◦ 통상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 각각에 대한 비율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지표별 배점을 통하여 적의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고객만족도조사의 경우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으로 초기에는 가중치를 낮게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접근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 경우 이행실태평가 30%, 정책평가 50% 그리고 고객만족도에 20%를 부

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브레인스토밍 또는 AHP방식 등

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2. 이행실태평가,  정책(세부사업)평가, 고객만족도조사 각 지표간 

가중치 부여방법

◦ 이행실태평가․정책평가: 브레인스토밍, AHP방식 활용

- AHP 방식이 정교한 것으로 보이나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음

- 다만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AHP방식에 의한 가중치부여가 보다 

강력할 수 있음

- AHP에 의한 가중치 부여방식은 별도의 분석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는 

바, 연구자는 설문문항의 작성방법에만 초점을 두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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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여성부문)

본 설문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합리적 수행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

이 생각하는 각 평가지표별 중요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가결과의 

종합화를 위해서는 각 평가지표들의 상대적인 중요도(가중치)를 결정하는 과

정이 요구됩니다.

본 설문은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전문가 집단이 판단하는 지표들간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AHP는 두 변수간의 상대적인 중요도 비교를 계속함으로써 결국에

는 여러 변수간의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가 집단은 학계, 연구

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결과가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역간의 상대적 중요도

② 시책간의 상대적 중요도

③ 평가지표간의 상대적 중요도

본 조사결과는 분석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마지막으

로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  정  자  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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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응답의 예제

( 질 문 )
1-1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평가하기 위한 대변수군입니다. 중요하다

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변    수 순   위

가. 지방공공혁신부문

나. 행정관리의 혁신

다. 민원행정체제의 개선

라. 지방재정운용혁신

1-2. 다음은 순위에 따른 중요도입니다.

① 1위(  )는 4위(    )보다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② 1위(  )는 3위(    )보다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③ 1위(  )는 2위(    )보다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 답 변 )

※ 만약 ‘지방재정운용혁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행정관리혁신’, 그 다

음이 ‘민원행정체제의 개선’, 끝으로 ‘지방공공혁신부문’이라고 생각하신다

면 아래와 같이 순위를 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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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순   위

가. 지방공공혁신부문 4

나. 행정관리의 혁신 2

다. 민원행정체제의 개선 3

라. 지방재정운용혁신 1

① 1위(라)는 4위(가)보다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② 1위(라)는 3위(다)보다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③ 1위(라)는 2위(나)보다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 평가대상 영역들간의 중요도 비교

1-1 다음은 시․도의 여성부문 역량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상 시책

들을 세가지 유형으로 묶은 변수군(영역)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 이들 

영역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변    수 순   위

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영역

나. 여성폭력방지 영역

다. 직장문화개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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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순위에 따른 중요도입니다.

① 1위(  )는 3위(   )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② 1위(  )는 2위(    )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 평가대상 시책들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영역

1-1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영역｣을 구성하는 시책들의 변수군입니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변    수 순   위

가. 위원회 여성참여

나.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

1-2. 다음은 순위에 따른 중요도입니다.

① 1위(  )는 2위(    )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2. 여성폭력방지 영역

2-1 다음은 ｢여성폭력방지 영역｣을 구성하는 시책들의 변수군입니다. 중요하

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변    수 순   위

가. 여성폭력관련 보호시설 설치운영

나.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활동 강화



Ⅴ. 제5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 ; 정책평가기법(Ⅰ) 225

2-2. 다음은 순위에 따른 중요도입니다.

① 1위(  )는 2위(    )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3. 직장문화개선 영역

3-1 다음은 ｢직장문화개선 영역｣을 구성하는 시책들의 변수군입니다. 중요하

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변    수 순   위

가. 법과 제도상의 남녀평등 확립

나. 남녀평등 인사관리

다.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라. 모성보호제도 강화

마.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바. 성희롱 예방지침 준수

3-2. 다음은 순위에 따른 중요도입니다.

① 1위(  )는 6위(    )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② 1위(  )는 5위(    )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③ 1위(  )는 4위(    )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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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위(  )는 3위(    )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⑤ 1위(  )는 2위(    )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 평가대상 지표들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1.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

1-1 다음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의 

변수군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시기 바랍

니다.

변    수 순   위

가. 관련시설설치운영실적

나. 피해여성 보호실적

다. 여성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실적

1-2. 다음은 순위에 따른 중요도입니다.

① 1위(  )는 3위(    )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② 1위(  )는 2위(    )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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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평등 인사관리 시책

2-1 다음은 ｢남녀평등 인사관리 시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의 변수군입니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변    수 순   위

가. 여성공무원비율

나. 여성공무원 우대실적

2-2. 다음은 순위에 따른 중요도입니다.

① 1위(  )는 2위(    )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3. 성희롱 예방 시책

3-1 다음은 ｢성희롱 예방 시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의 변수군입니다. 중

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변    수 순   위

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실적

나. 성희롱 예방지침 준수실적

3-2. 다음은 순위에 따른 중요도입니다.

① 1위(  )는 2위(    )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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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만족도조사: 상관계수 활용

 - 설문문항의 구성시 개별 만족도 및 종합만족도에 관한 문항을 중간과 

마지막에 삽입한 후 상관관계분석을 하고 그 결과 중 상관계수를 가중

치로 활용.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구  성 구   분 평가변수 평 가 지 표

전체만족도 해당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일반서비스
만 족 도

일반서비스 전체만족도 일반서비스전반

민원환경

대응성 사전정보의 제공수준

접근성
창구안내서비스수준

담당창구의 접근용이성 수준

쾌적성 고객편의시설수준

민원처리태도
신속성

대기시간

업무처리의 신속성

친절성 담당직원의 친절 수준

개별서비스
만 족 도

개별서비스 전체만족도 개별서비스 전반

업무 이행표준의 
준수정도

업무1
…
업무n

업무1의 이행표준 달성도
…
업무n의 이행표준 달성도

인지도
인지정도

내용의 인지정도

종합만족도평가항목

부문별 만족도
(S)

상관계수를 
가중치화

상관계수를 
가중치화

상관관계분석

n
CSI=∑(Wi*Si)

i=1

고객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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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PS운영

◦ Virtual Policy Studio를 운영할 필요

◦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상에 가상 공간을 설정한 후 여성정책평가 관련 

논의의 장으로 활용

◦ 평가결과에 대한 DB화 공간으로도 활용가능

① 가상정책스튜디오의 개념과 특징           

가상정책스튜디오(VPS)는 기존의 정책정보 제공 및 공무원 대상 교육방식

을 온라인으로 옮겨 가상적인 학습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학습자 상호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협력학습, 실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습, 원격학습, 지

속적⋅즉시적 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이 스튜디오는 기존의 공무원 교육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의 새로운 개념으로 재설계될 것이다. 즉, 가상정책스튜디

오는 공무원을 위한 경험무대, 탐험무대, 공유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

의 변화에 부응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가상정책스튜디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것이다.  

첫째, VPS는 시간과 장소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 학습커뮤니티를 제공할 

것이다(원격학습).

둘째, VPS는 공무원들이 경험을 주제로 하여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할 것이다(학습자중심 학습/구성주의적 학습).

셋째, VPS는 공무원들의 경험을 가상 또는 현실의 탐험활동을 통해서 진솔

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까지 확장시킬 수 있도록 구성될 것이다(문제

해결학습).

넷째, VPS는 공무원들의 경험을 생산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협력학습).

다섯째, VPS는 학습을 주제화하여 가상공간속에 “무대화”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할 것이다(e-학습).

여섯째, VPS는 교육내용의 확장성, 적응성을 고무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평생학습).

결론적으로 VPS는 공무원들을 위한 가상적 학습커뮤니티로서 기존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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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직무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상호학습 및 

교육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구축될 것이다.

② 가상정책스튜디오의 구성

가상정책스튜디오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였

을 때나 교육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상호간에 학습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도

구로 기능할 것이므로 그 목적에 맞는 일정한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

가상정책스튜디오의 구성체계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초기화면

사용자가 로그인 하면 초기화면이 뜨게 되는 데 여기서는 가상정책스튜디

오에 대한 개요와 이용방법을 소개한다.

◦ 등록 및 접속

처음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사용자가 새롭게 등록하고 접속할 수 있다. 등록

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는 일반라운지(경험무대) 및 자료실(공유무대)만을 

이용할 수 있다. 

◦ 자료실(공유무대)

자료실에는 열람가능한 일반문서와 텍스트, 그리고 지난 토론들의 문서화

된 자료들이 제공된다. 사용자들은 자료실을 통해 기 생산된 그들의 경험, 지

식,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기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과 

링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일반라운지(경험무대)

일반라운지에서는 교육적 경험을 주제화하고 무대화하여 학습자에게 제시

하는 공간이다. 학습자들은 주제화된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하게 되며 운

영자(moderator)는 의도한 교육적 경험과 지식을 주제화하여 무대에 올린다. 

일반라운지에 링크하면 일반라운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일반라운지의 사용

법이 제시되며 학습단계별로 학습자료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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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현재 진행 중인 주제별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다.

◦ 회원라운지(탐험무대/공유무대)

회원라운지에서는 특정한 주제와 문제를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학습자들은 

제공된 자원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회

원라운지에서는 문제 정교화기능, 문제-자원 연결기능, 피드백 구성기능, 문

제해결 가이드 기능, 디딤돌기능(scaffolding) 등이 제공된다. 

동시에 회원라운지는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공간으로 정보나 

감정의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자 상호간에 지식, 노하

우, 경험, 감정 등이 공유될 수 있다. 회원라운지에서는 각 참여자별로 회원방

(board)이 제공되므로 교육 참여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회원라운지에 링크하면 회원라운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회원라운지의 사용

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회원방(board)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운영자방

가상정책스튜디오의 운영자가 머무는 가상적 공간으로 링크하면 운영자 인

사말과 소개,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보내는 소식, 사용자가 운영자에게 보내는 

소식을 볼 수 있다. 

운영자는 스튜디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반 라운지에 학습자료 제공, 토

론 개설 및 중단, 회원 라운지에 공간 개설 및 중단, 자료실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③ 가상정책스튜디오의 운영방식

◦ 사용자

사용자는 스튜디오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반드시 등

록하여야 한다. 등록시 중요항목은 필수입력조건으로 하며 운영자는 등록자

에게 최종등록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자료실에서 지난 문서나 토론 주제를 검색하고 학습할 수 

있으며, 일반 라운지에서는 제공된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하거나 현재 진

행 중인 토론을 열람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일반 라운지에서 진행 중인 토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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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할 수 있으나, 지난 토론이나 자신만의 토론공간이 

필요하면 운영자에게 회원 라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운영자

운영자는 자료실에 지난 토론이나 실험을 문서화하여 등록하고, 기타 필요

한 자료를 등록 또는 삭제할 권한을 가진다. 일반 라운지에는 필요한 학습자

료를 제공하고 토론을 개설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논점에 맞

지 않는 글을 삭제하는 등 전체적 분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회원 라운지는 

원하는 회원에게 토론 공간을 제공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작용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가상정책스튜디오의 기대효과

첫째, VPS는 공무원들 상호간,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 간에 필요한 정보

교환으로 상호학습을 촉진한다.

둘째, 공무원들이 비용적⋅시간적 제약이 적은 상태에서 적시에 필요한 정

보와 교육을 받게 된다.

셋째, 공무원들이 정보수집 및 교육을 위한 장소적 제약에서 해방되어 정보

교환 및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언제 어디서나 정보 및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지

역간, 기관간, 공무원간 지식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쌍방향 의견교환 및 교육제공으로 피교육자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여섯째, 공무원들간 또는 공무원들과 관련 전문가간의 양방향 학습으로 교

육현장과 연구가 함께하는 공동연구체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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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뉴얼(자체평가시 중요하게 작용)

시 책
민원행정제도 운영
(A0100)

목 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체계 구축

전략적
과 제

전자민원행정체제 구축
평 가
지 표

전자민원창구 운영실적
(A0110)

평 점
(배점)

측 정
지 표

◦ 산식
- 전자민원창구 운영지침 제정실적(A0111)
- 전자민원창구 설치실적(A0112) 
- FAQ 구축실적(A0113)

◦ 평가대상: 시ㆍ도 
◦ 평가기준일 : 2002. 1. 1 ∼ 2002. 12. 31
◦ 평점부여방법
- 산식별 충족여부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

자 료
제 출
서 식

◦ 전자민원창구 운영실적

구  분 내  용

전자민원창구 운영지침 제정
전자민원창구 설치실적
FAQ 구축실적

증빙
자료

◦ 전자민원창구 자체 운영지침
◦ 전자민원창구 설치관련 증빙자료 
◦ 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관련 증빙자료
◦ FAQ 구축관련 증빙자료
◦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실적

문의처
◦ 행정자치부 행정제도과 박승영(전화: 02-3703-4666, Fax: 02-3703-5531)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라휘문(전화 02-3488-7333, E-mail: rhm@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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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5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 토론내용

(김인순) 가중치에 대해 처음에 미공개한 이유는?

(라휘문)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자신이 없었다. 예컨대, 국정감사

시 특정 지역이 좋은 평가가 될 때의 정치적 문제의 발생같은 것 때문이

다. 따라서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 이는 가중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었

으며, 때문에 비공개하기로 했던 것이다. 처음에 자발    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도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작업량 부담 때문에 조정을 못하였다. 그  

  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공개하였다.

(김원홍) 248개 자치단체 다 평가하는가?

(라휘문) 16개 시도만 평가한다. 광역자치체 평가는 16개 대상으로 합동평가위

원회, 지방행정연구원, 민간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였다. 기초자치체는 법적 

근거만 있고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광역단체에 평가위원회, 광역자

치간 교차평가를 한다. 결과는 해당 광역단체에 통보한다. 

(김원홍) 인센티브는 얼마인가?   

(라휘문) 꽤 많지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다. 

(김양희) 총액 120억. 연도별로 차이.

(박영란) 여성정책평가도 다른 평가체계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여성정책평가

를 개별평가로 하고자 할 때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 일반 정책평가의 틀 

안에서도 여성정책평가 가능한가? 평가지표 설정의 어려움과 추상적인 목

표를 지표화하는 애로사항이 많다. 다른 평가(지자체 평가 등)도 성인지적

인 것이 요구되는데, 그렇다면 성인지적인 지표가  가능한가?

(라휘문) 여성정책이 지자체 합동평가에 들어오면 지표를 이런 식으로 포괄적

으로 만들지 못한다.. 지자체합동평가는 광역만 대상이 되고, 여성정책은 

기초까지 포괄하므로 평가대상이 다르다. 국무조정실에서 평가대상 선정

할 때 여성정책은 개별평가로 빼야 한다. 

(문미경) 합동평가와 개별평가 있는데, 현 추세는 합동평가로 가고 있다. 그런

데 여성정책만 개별평가할 수 있을지?

  - 합동평가대상에 포함된 것보다 안 된 것이 더 많다. 합동평가에 들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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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개별평가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은 개별평가

를 한다.

(문미경) 특정과제 평가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라휘문) 그것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개별평가로 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문미경) 지자체 평가시 행자부 평가이므로 수월하고, 인센티브 많으므로 수월

하다. 그런데 여성부가 한다면?

(라휘문) 인센티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것 없이는 곤란하다. 행자부는 

표창, 해외연수 등 다양한 것에 인센티브가 있다.

(양애경) 평가과정상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은 전년도의 것인데, 계획은 그보다

도 전년도 것이다. 시간적인 격차가 발생하는데... 평가는 평가대로, 계획은 

계획대로 되는 것인가?

(라휘문) 그런 문제는 많다. 2년 정도 격차 발생하는데, 익년도 상반기에 평가

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한다. 평가를 어디에 쓸 것인지와 관련해서 고민되는 

부분이지만, 1년 뒤라도 크게 사정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는 

것이다.

(양애경) 평가시기 조정으로 격차를 줄일 수 없나?

(라휘문) 곤란하다. 

(양애경) 하반기에 당해연도를 평가하면 갭을 줄일 수 있지 않나?

(라휘문) 그 경우 9월부터 작업, 10월부터 평가 시작해야 하는데 사업중도에 

평가하게 되어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양애경)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인가?

(라휘문) 목표라는 추상적인 것부터 계속 구체화해서 측정 가능한 것을 추출

하는 수밖에 없다. 목표를 100% 측정할 수는 없다. 성인지적 평가의 경우, 

여성정책을 합동평가로 하면 ‘여성’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박성정) 세 가지 평가를 하나로 합칠 수는 없는가?

(라휘문) 구분할 실익이 있다. 단계 구분해서 보이는 것이 있다. 여러 평가를 

동시에 하면 종합평가의 이미지 가능하다.

(김양희) 배점 조율은 기관에 대한 종합지수로 가는 것인지? 과제에 대한 것이

지?

(라휘문) 1차 계획상 인프라구축이 별로 없으므로, 이행실태평가 배점이 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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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같다. 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점수화로도 가능하고, 시책별로도 가능

하다. 이행실태평가는 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로 본다. 정책평가는 시책별

로도 가능하고. 종합평가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의 시책에 대한 점수

인데 하나의 지표보다도 값이 작을 경우도 있다.

(민무숙) 세 가지 평가에서 이행실태평가는 기관역량평가와 유사하고, 정책평

가는 주요정책과제평가와 유사하다. 추진기관은 어디에?

(라휘문) 이행실태평가는 포괄적(추진기관도 여기에 포함)이고, 정책평가는 성

과평가로 한다.

(양애경) 계획상 설정된 사업 자체의 타당성 평가는 곤란한가? 

(라휘문) 곤란하다. 

(양애경) 보통 사업계획 부터 검토하며, 중요한 부분이다.

(라휘문) 기본계획 수립시 안됐다면, 평가시에는 불가능하다. 단, 평가해보면 

어떤 특정과제에 대한 점수가 평균적으로 낮거나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면, 개선 건의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양애경) 과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 5년 계속하는 것은 중간에 거르는 장치 

없는 문제가 아닌가?

(라휘문) 평가를 조속히 해서 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김양희) 중앙행정기관차원 정책이 있고, 자치체 단위 것도 있다. 평가 조정 필

요하지 않은가?

(라휘문) 계획상 모든 세부내용에 대해 전 중앙부처와 자치체 다 평가해야 하

는가의 문제가 있다. 해당되는 것 중심으로 할 때 순위는 의미 없을 것이

기 때문에, 수준만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백영주) VPS 데이타 지식관리시스템 활용 이유는? 

(라휘문) 자치체 공무원이 업무파악 더 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

에 대한 질의응답 공간이 확보된다. 실제는 별로 입력 안 하고, 평가에 대

한 궁금증도 별로 없었다. 시간여유를 주고 평가하라고 하면 더 잘될 것 

같은데, 시간적 여유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평가할 때 소수의 사람이 하

는 평가는(즉 연구진 수가 적은 것)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역점을 두는 사

업. 위상 제고. 기본과제 기간 연장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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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개발실습

본원 연구진

지도 : 라휘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Ⅰ. 제6차 세미나의 목적

◦ 제5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에서 공부한 정책평가 방법론 중 평가지표 개발 

실습

◦ 지표개발 및 평가접근 방법을 여성정책에 적용해 봄으로써 예상되는 문제

점 파악

 

Ⅱ. 평가지표의 구성요소

1. 평가지표의 기본 요소

◦ 지표의 정의 : 지표에 사용된 개념들을 정의하고 평가대상과 구체적으로 연

계

◦ 평가산식 : 평가지표의 구체적 측정방법 서술

◦ 평가기준치 : 결정된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어느 정도가 평가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 등급구간 : 평가결과가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단순히 합격한 것으로만 평가

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다시 등급화 하여 나타낼 것인가의 문제

◦ 가중치 : 각 지표의 점수를 종합할 때 각 지표간 평가비중

 

2. 평가지표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속성

가. 측정가능성 : 계량․비계량을 막론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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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지표의 측정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서 실제 측정 

가능한 지표를 구성

나. 개선가능성 : 해당 행정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잠재력

이 높은 분야의 개선을 촉진하도록 설계

다. 관리가능성 : 행정적 통제 범위내의 활동만을 대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

을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라. 상대적 중요성 : 평가지표의 종류 및 수의 적정성 여부는 평가목록,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지나, 지표관리 및 평가합목적성 측면에서 볼 때 지표의  

종류 및 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음

마. 충분성 : 정책과제의 성과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중복 또는 상호 

모순이 없어야 함

바. 비교가능성 : 계속성을 유지하여 정책 추진활동 및 평가의 안정성을 확보

하고 연도별의 성과와 개선정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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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습자료

1.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특정 부문 과제의 평가지표 개발 사례

분야 :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부문 :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항목 : 2-1.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2-1-1.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 현재 4.8%인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2006년까지 10% 이상이 되도

록 각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 수립․시행  

■ 각 부처는 여성국․과장 임용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

2-1-2.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 실시

■ 인사․기획․감사․예산 등 주요 보직분야에 여성배치 확대

■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리더십과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

램 개발․보급

2-1-5. 군 ․경찰분야 여성진출 확대

■ 우수여성에게 군의 문호를 지속적으로 확대

■ 군내 여성인력 활용제고를 위해 다양한 병과활용과 보직배치를 통한 남

녀평등한 인사관리체계 구축 추진

■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및 여성경찰관의 지속적인 채용을 통한 경찰분

야의 여성진출을 점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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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목표 전략과제 평가지표 측정지표 비고 

2-1.
공공부
문 여
성 의 
의사결
정과정 
참 여 
확대

2-1-1.
여성관리
자 임용
목 표 제 
시행

여성관리자 임용확
대5개년 계획
(2002-2006)수립․
시행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 수립 여
부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시행 여부
-5급 이상 여성공무
원 임용 여부 

-계획 수립 유무

-시행 

-5급 이상 임용실적
(전년도/현재)

각부처
시․도 

각 부처 여성 국․
과장 임용확대 적극 
노력

-여성국장 임용 여
부 
-여성과장 임용 여
부 

-여성국장 임용 실
적(전년도/현재)
-여성과장 임용실
적(전년도/실적)

각부처
시․도

2-1-2.
여성공무
원에 대
한 적극
적 인사
관리

주요 보직에의 여성
배치

-인사․기획․감
사․예산 보직에
의 여성 배치 여부

-임용실적(전년도/
현재)

각부처
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의 개발․보급

-교육프로그램 개
발 여부
-교육프로그램 운
영여부

-개발 실적

-운영 실적
각부처
시․도

2-1-5
군․경찰 
분야 여
성 진 출 
확대.

군의 문호 지속적 
확대

-여성인력 수급 종
합계획 수립여부
-여성인력 수급 종
합계획 실시 여부
-여군 채용비율 여
부

-계획 수립 유무

-시행

-채용실적(전년도/
현재)

국방부

군대내 남녀평등한 
인사관리체계구축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
-주요 병과에의 여
성비율

-위촉에 대한 규정 
신설 
-여군 임용 실적(전
년도/현재)

국방부

경찰분야의 점진적 
확대 

-여경 인력 수급 계
획 수립 여부
-인력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여부

-계획 수립 유무

-제도 도입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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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제고 

부문: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항목: 3-5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3-5-1. 여성평생교육 지원인프라 구축

■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보육서비스 강화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여성학습자 상담 기능 

강화, 전문상담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 여성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강사정보DB 구축 및 운영 활성화

3-5-2.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차별화․특성화

■ 지역별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기능 중복 조정 및 특화사업 지원

■ 여성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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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목표 전략과제 평가지표 측정지표 비고 

3-5.
여성의 
평생교
육 참여
여건 강
화

3-5-1.
여성평생
교육 지
원 인프
라 구축

보육서비스 강화

-여성회관, 여성인력
개발센터의 탁아시설 
설치 비율

- 전문교사 채용 비율

-탁아시설 설치 기관
수/전체 회관수
-탁아시설 설치 기관
수/전체 센터수
-전문교사 채용기관수
/전체 회관수
-전문교사 채용 기관
수/전체 센터수 

여성부 

상담전문인력 배치
-평생교육사, 직업상
담사 채용 비율
-직원 연수기회

-채용기관수/전체기관
수(회관,센터)
-상담교육연수건수

여성부

프로그램 지원 확대
-프로그램 개발 실적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개발 건수
-프로그램 운영비 지
원 건수, 액수

여성부

강사정보DB 구축 및 
관리

-회관, 센터의 자체 
DB 구축 
-DB 관리의 적절성

-DB 구축 여부

-갱신 건수

여성부

3-5-2.
여성평생
교육기관
의 차별
화, 특성
화

지역별 프로그램 차별
화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개발 건수
-지원 건수

여성부

기관별 기능 중복 조
정 및 특화 사업 지원

-회관과 센터의 프로
그램 중복율
-기관별 특화 사업 지
원 실적

-유사 프로그램 수/전
체프로그램 수
-사업지원 건수, 액수

여성부 

기관평가시스템 개발, 
운영

-회관평가시스템 개발 
-센터 평가시스템의 
적절성

- 개발 여부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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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4-1-2. 남녀고용평등 실천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세제상 지원, 공기업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 등

■ 우선 융자 및 대출조건상 우대, 상환기한 연장,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

대 

* 문제점: 

1) 정책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평가지표와 측정지표가 별 차

이가 없는 문제

-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2) 단순히 조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성과의 규모를 알 수 없는 문제

→ 조치부여 기업 수로 보완 

항목 목표 전략과제 평가지표 측정지표 비고 

4-1.
고용상 
기 회 
균등과 
남녀차
별 개
선 

4-1-2.
남녀고용
평등 실
천 우수
기 업 에 
대한 행.
재 정 적 
지원 강
화

세제상 지원 세제상 지원 여부
-세제상 지원 내용 
및 정도

-실제 지원 기업 수 

노동부
재경부

공기업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가점 부여 여부

-가점 부여정도
-실제 가점 부여  공
기업 수와 전체 공
기업 중 비율 

노동부

우선 융자, 대출조
건상 우대, 상환기
한 연장, 신용보증
시 보증 한도 우대 

융자, 대출, 신용보
증 상 우대 여부

-우대 내용 및 정도 
-우대 기업 수

노동부
재경부

4-1-5.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 확
립

동 원칙 적용 위한 
직무평가의 주체
와 방법론 모색

동일가치 동일임금 
적용위한 정책추진 
준비 및 방법론 개
발 여부 

-주체 선정 현황 
-방법론 개발 현황

노동부

직무평가 모형 개
발, 기업에 활용 
권고 및 유도

-직무평가 모형 개
발 여부

-기업에 활용 유도

-분야별 직무평가 
모형의 개발 여부

-기업의 활용을 위
한 유인책 여부 및 
내용

노동부

관련 분쟁 다루는 
고용평등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관
의 분쟁절차 보완

고용평등위원회 등 
분쟁절차 보완 

-분쟁절차의 효율성 
평가 여부

-분쟁절차 보완책 
마련 여부 및 내용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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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4-3-1. 여학생 진로직업교육의 활성화

■ 학교급별 여학생용 진로지도지침의 개발 및 보급

■ 여학생친화적인 수학, 과학프로그램 확산 지원

■ 진로지도 종합계획 수립시 여학생 진로직업교육 체계화, 활성화

■ 여학생을 위한 진로정보 제공 및 지원 

* 문제점: 

1) 전략과제가 모호할 때, 평가지표를 어느수준까지 설정할 것인가?

- 평가진의 임의성 개입여부정도

- 그렇게 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정책수행실적이 없을 경우가 발생함. 

2) 주관 담당부처가 모호할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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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목표 전략과제 평가지표 측정지표 비고 

4-3.
여성의 
직업능
력개발 
및 고
용촉진

4-3-1.
여 학 생 
진로직업
교 육 의 
활성화

학교급별 여학생용 
진로지도지침의 개
발 및 보급

-진로지도 지침의 
개발 여부 
-보급 여부

-학교급별 지침의 
개발 실적(수) 
-보급실적(기관수) 

교육부

여학생 친화적인 수
학, 과학프로그램 
확산 지원

-수학 및 과학프로
그램 참여 인원
-수학 및 과학프로
그램지원여부

-프로그램 참여인
원수 
-전년대비 참여인
원증가율(%)
-지원액 전년대비 
증가율(%)

교육부

진로지도 종합계획 
수립시 여학생 진로
직업교육 체계화, 
활성화

-종합계획수립시 
여학생 진로교육 
삽입여부 

-협의회 개최 실적 교육부

여학생을 위한 진로
정보제공 및 지원

-여학생 진로정보
제공 여부
-진로정보 지원 여
부 

-여학생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수행 
실적
-지원액 증가율

여성부
교육부 

4-3-2
여 학 생 
직업의식 
및 진로
지도 강
화

여학생의 직업의식
강화를 위한 직업교
육훈련자료 보급 등 
지원

직업교육훈련 자료 
보급여부 

-교육훈련 자료 개
발 실적
-보급 실적

교육부
노동부

여대생 기업연수 프
로그램 확대 실시 
등 현장과의 연계체
제 구축

-기업연수 프로그
램 실시 여부 
-기업과의 연계체
제 구축 여부 

-연수프로그램 여
대생 및 기업의 참
여 증가율(%) 
-연계체제 구축실
적(협의회 개최실
적)

노동부 

여대생의 취업능력 
증진을 위한 대학의 
취업지도 강화

-여대생을 위한 대
학의취업지도 지
원여부 

-여대생을 위한 취
업지도프로그램 
지원실적 
-여대생취업지도 
지원액 증가율

교육부
노동부
여성부 

4-3-3
전업주부
의 능력
개발기회 
확대

전업주부의 능력개
발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전업주부대상 직
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여부 

-프로그램 증가율
노동부
여성부

취업희망 주부인력
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 및 창업 지원

-주부대상 직업교
육 실시
-주부대상 창업 지
원 여부

-직업교육 실시 실
적(증가율)
-창업지원액 증가
율

노동부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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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목표 전략과제 평가지표 측정지표 비고 

4-3-4.
여성근로
자의 능
력개발기
회 확대 

고용보험법상 훈련
지원제도의 활성화 

-훈련을 위한 유급
휴가 여성비율
-공공훈련기관내 
여성근로자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
영

-유급휴가 여성 증
가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적

노동부 

능력개발 훈련프로
그램 개발 

여성근로자 능력개
발훈련프로그램 개
발 여부

개발실적 노동부

여성근로자에 대한 
훈련실시 촉진

여성근로자 훈련실
시 여부 

훈련실적 증가율 노동부

훈련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개발실
적
-보급실적

노동부 

4-3-5.
여성고용
촉진기반
의 구축

여성실업자의 자영
업창업 지원사업 내
실화

-창업지원 여부
 
-창업프로그램의 
다양화 
-창업성공여부 

-창업 지원액 증가
율
-지원프로그램증가
율
-창업지원자중 여
성실업자비율

여성부 
중기청

여성고용촉진을 위
한 채용박람회 등 
행사개최

-채용박람회 개최 
여부 

-여성 참여 증가율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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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관계 형성

부문: 5.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항목: 5-3.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

5-3-2. 여성참여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 여성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여성의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 여성참여 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확대

* 어려운 점

- 전략과제 수준이 부문별로 편차가 크다. 

{5-3.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의 경우는 전략과제가 다른 부문의 목

표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략과제를 직접적으로 반

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없다.

항목 목표 전략과제 평가지표 측정지표 비고 

5-3.
여성의 
문화예
술활동 
참여
확대

5-3-2.
여성참여 
문화예술
활 동 의 
활성화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을 통한 여성문화
예술인 지원 실적

-전체 지원대상자
(개인,단체) 중 여
성(개인, 단체) 비
율(%), 분야별 비
율(%)
-전체 지원액 중 여
성(개인,단체)대상 
지원액 비율(%)

문화관
광부, 
한국문
화예술
진흥원

-여성문화예술인에 
대한 기타 예산지
원 실적

-기타 예산 지원 대
상자 중 여성(개인, 
단체) 여성비율, 전
년도 대비 증감율

문화관
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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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목표 전략과제 평가지표 측정지표 비고 

5-3.
여성의 
문화예
술활동 
참여
확대

5-3-2.
여성참여 
문화예술
활 동 의 
활성화

-여성의 지역문화 
활동 활성화

-문화관광부 산하 
지역 문화예술기
관(문예회관, 문화
의 집, 지역문화
원, 도서관 박물관 
등)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 확보 실적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 비율(%). 전
년도 대비 증감율
(%)
- 시설별 여성이용
자 비율(%)

문화관
광부

-여성문화기관(여
성회관, 여성문화
예술회관, 여성발
전센터, 여성교육
문화센터 등) 및 
여성문화단체․소
집단 지원 확대 실
적

-여성문화기관 평
균 지원 예산액

지방자
치단체

-여성발전기금에서
의 여성문화단
체․소집단 지원 
총예산액, 전년도 
대비 증감율

여성부

-문화유산해설사의 
위상정립 및 지원
체계 개선 실적

-전체 해설사 중 여
성해설사 비율(%)
-해설사 지원 총예
산액, 해설사 1인
당 평균 지원예산
액, 전년도 대비 
증감율
-문화유산해설사 
위상정립 및 지원
체계 개선 계획 수
립 여부, 시행 여
부

문화관
광부

-여성참여 문화․
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

-문화예술기관의 
여성문화 프로그
램 확대 실적

-여성특화 프로그
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예산액, 
전년도 대비 증감
율

문화관
광부

-여성문화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보
급 지원 실적

-실무자 교육․훈
련 지원 예산액
-프로그램 개발, 보
급을 위한 지원 예
산액

지방자
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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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10-2-1. 교육자치단체의 양성평등교육추진체계 구축

■ 교육자치단체에 여성교육정책담당장학관 지정(설치)권고

■ 교육감산하에 남녀평등교육자문위원회 설치권고 

부문 항목 전략과제 평가지표 측정지표 비고 

10-2.
양성평
등 한 
교육환
경 조
성

10-2-1
교육자치
단 체 의 
양성평등
교육정책 
추진체계 
구축

교육자치단체에 여
성교육정책 담당장
학관 지정권고 

-담당 장학과 지정 
여부  

-전체 자치단체중 
지정 단체의 비율

교육부
시도교
육청

교육감 산하에 남
녀평등교육위원회 
설치 고

-남녀평등교육위원
회 설치 여부

-전체 자치단체중 
지정 단체의 비율

교육부
시도교
육청

10-2-2.
교 사 의 
성인지적 
교수능력 
신장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 교장, 교감 및 
1급 정교사 자격 및
직무연수과정에 양
성평등교육 연수 
강화

-각급 단계별, 자격 
별 연수실시 여부

-각급 단계별, 자격
별 연수실적 및 증
가율

교육부
시도연
수원

초중등교사들의 여
학생 친화적 교수 
학습방법 개발 지
원 및 보급

-교수학습방법 개
발 지원 및 보급여
부 

-각급 단계별 프로
그램개발 실적(수)
-보급 실적

교육부 

10-2-3.
교육과정
의 양성
평 등 성 
강화

교과서의 성차별적 
교육내용 제거를 
위한 지속적 노력

-성차별 내용제거
를 위한 노력여부

-지침 개발 실적
-지침 시달실적

교육부 

유치원 및 보육시
설 등 취학전 아동
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양성평등의식제고 
교육프로그램 개
발 및 보급 여부 

-각급 단계별 프로
그램 개발 실적
-보급 실적

교육부 

초중등교육과정에
서의 양성평등교육
내용 강화

-양성평등교육내용 
강화관련지침 실
시 여부 

-관련지침 개발실
시 실적 
-지침실시 실적

교육부 

10-2-4.
학교 성
교육 및 
성희롱예
방 교 육 
강화

각급 학교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정기 점검

-교직원 예방교육 
실시 여부 

-실시 실적 및 교직
원 참여율 

교육부
시도교
육청

남녀공학고등학교
의 성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생대상 예방교
육 실시 여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부

-실시 실적 및 학생 
참여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실적

교육부
시도교
육청

대학의 성희롱, 성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점검 강화

-대학의 교육실시 
여부 점검여부 

-교직원대상 예방
교육 실시 점검 실
적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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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매뉴얼의 시책별 표를 

참조로 한 사례

사례2: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매뉴얼의 평가시책별 표를 참조한 사례

시책
4-1-2 남녀고용평등 실천 우수기업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지표 남녀고용평등 실천기업 지원 노력

세부
지표

1)세제상 지원
2)공기업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
3)우선 융자 및 대출조건상 우대, 상
환기간 연장,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추진

배점 평가지표 등 전체안에서 결정

평가
방법

- 산식
1)세제상 지원 여부 (+ 방법 및 내용)
2)공기업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 여부 (+ 정도)
3)융자 및 대출조건 상 우대, 상환기간 연장,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여부 (+
내용)
- 평가대상: (부처, 기관, 시 도 등 명시)
- 평가기준일: 2003. 12
- 평점부여 방법: 세부정책 추진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제출
서식

필요에 따라 표로 제시 가능

평가
자료

1)세제상 지원 여부 (+ 방법 및 내용)
2)공기업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여부 (+ 정도)
3)융자 및 대출조건 상 우대, 상환기간 연장,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여부  (+
내용)
4)상기 세부정책 추진 계획
5)상기 세부정책 이외 상위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
6)상기 세부정책 추진의 어려움  

문의
처

여성부 000과 000 (전화   ; 팩스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평가센터 000 연구원 (전화    ; 팩스    )



Ⅵ. 제6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 ; 정책평가기법(Ⅱ) 253

3.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 평가 작업의 예를 참

조로 한 사례 

평가과제: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 중 여성부문 일부 과제의 평가를 위한 지표 

체계 개발 

<특징>

1. 평가단위를 낮추어서 핵심성과요인(지표영역) 수준으로 함 

2. 현실을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평가

영역별 체크리스트 질문을 최소화 함

3. 형성,성과, 연계/조정평가지표는 공통지표로 대신하고, 다만 어려움/보완

사항/개선점을 묻는 지표로 과제별 문제를 발견함.반면, 집행평가의 경우

에는 공통지표와 더불어 과제별 추진실적관련 지표로 특화 시킴

-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경우 성과에만 초점 두어 평가할 것인가? 계획은 

이미 형성된 것이지만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형성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임.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목표의 특정 부분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부재할 경우 (아래의 문제점1)

2. 기존의 정책수단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 (아래의 문제점

2)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gender impact 측정을 해야 함.

3. 목표와 시행계획이 불일치할 경우 (아래의 문제점3)

** 이상의 경우 평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필요하며, 내년도 시행계

획 작성 지침을 마련할 때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해당 정책과제 정리-참고 자료임> 

1. 재직 여성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목표: 재직 여성근로자 교육훈련확대위해 유급휴가, 훈련제도 활성화, 휴직 

후 직장복귀 프로그램 등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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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1: 목표에서 명시한 휴직 후 직장복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행계

획 부재)

1) 고용보험법상 훈련지원제도의 활성화

-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하여 여성근로자 직업훈련 기회 

확대

․유급휴가훈련의 지원 요건인 최소 유급휴가일수 단축  즉, 150인 미

만 기업은 현행 30일 이상에서 14일 이상으로 단축 검토

(문제점2: 여성근로자가 중소기업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요건 완화 여부만 확인하는 것은 불충분함. 시행여부와 

함께 gender impact 분석이 필요함)

- 수강장려금 수혜범위 확대하여 영세소규모 기업 여성근로자의 자율적

인 능력개발 촉진

․수강장려금 지원대상을 '이직예정자 및 50세 이상 피보험자'에서 '50

인 미만 기업 재직근로자'로 확대 검토 

(문제점2: 여성근로자가 중소기업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요건 완화 여부만 확인하는 것은 불충분함. 시행여부와 

함께 gender impact 분석이 필요함)

․공공훈련기관 내 여성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2003 이후)

2) 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개발

- 여성근로자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인의 직무확충과 연계된 훈련프로그램 개발

․여성근로자 적합 정보통신 및 서비스업 관련 훈련프로그램 개발

․개발한 프로그램의 단계적 시범운영 실시 (2003 이후)

․훈련효과 제고위한 지속적 관리와 평가 시스템 구축 (2003 이후)

4. 남녀평등한 고용환경의 구축

목표: 남녀평등 우수기업 행정.재정적 지운 강화, 남녀고용평등 이행 실태 평

가체계 정립

1) 고용평등 실천 우수기업 행정.재정 지원 강화

- 우수기업 지역별 다수 발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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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행정,재정 지원혜택과 연계

․포상, 세제상 지원, 공기업 경영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행정상 우대책 

마련

․융자 및 대출 조건상 우대, 상황기간 연장,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재

정상 지원책 마련

- 기업의 자율참여 유인, 건전 기업문화 조기정착 지원

․남녀고용평등 실태 평가체계 보완, 확대

- 정부조달 시 인센티브제 도입 (중장기 과제)

․남녀고용평등 실태 평가결과 공표 등

(문제점3: 이행수단이 평가결과 공표에 한정되어 세부정책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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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체계(안)>

평가
시책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공
요인

(지표영역)

단계별평가지표

비고정책형성
(공통지표)

정책집행
정책성과
(공통지표)

정책연계 
및 조정

(공통지표)
공통지표

과제별
지표

1.재직
여성근
로자의 
능력개
발기회 
확대

1) 고용
보험법
상 훈련
지원 제
도의 활
성화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 지
원 요 건 
완화하여 
여성근로
자 직업
훈련 기
회 확대

1 .목표의 
타  당성
․목표가 
구 체 적
인가

․상위목
표와 부
합하며, 
환 경 변
화에 대
응 하 는
가 

2 . 계획내
용의 충
실성
․세부과
제가 목
표 달 성
을 위해 
충 분 한
가

․예산 및 
정 책 추
진 체계
는 적절
한가

․계획 수
립 과 정
에 
GO/NG
O 등 관
계 집 단
의 의견
수 렴 은 
충 분 하
였나

3 .누락된 
세  부과
제 및  
수 정 / 보
완  이 
필 요 한  
사 항 은 
무  엇인
가

1 .시행과
정 의 효
율성
․일정대
로   추
진 되 고 
있는가

․투입 자
원이 효
율 적 으
로 집행
되고 있
는가

2 .시행과
정의 적
절성
․정책시
행에 관
한 홍보
는 충분
하였나

․시행과
정 에 서 
문 제 가 
발 생 하
였 거 나 
기 본 원
칙이 변
하는 등 
일 관 성
에 문제
는 없었
는가

3 .시행의 
어 려 운 
점은 무
엇 이 며 , 
수 정 / 보
완할 점
은 무엇
인가

1 . 연도별 
여성직업
훈련 이
수자 현
황
2 . 지원요
건 완화
로 인하
여 실질
적 으 로 
지 원 을 
받았거나 
받게 될 
예상 기
업의 숫
자 및 여
성근로자 
수

1 . 목표달
성도
․계획된 
목 표 는 
달 성 되
었나 

2.효과성
․당초 의
도한 효
과가 나
타 났 는
가

․여성과 
남 성 에
게 각각 
미친 효
과에 대
한 분석
이 되었
는가

3.향후 개
선 점 은 
무엇인가

1 .관련기
관 / 부 처
와의 연
계 및 협
조의 효
율성
․관계기
관/부처
와의 연
계 및 
협 조 가 
원 활 한
가

․장애요
인은 무
엇인가

2.중복성
․타기관/
부 처 와
의 중복
성

3.연계 및 
조정관련 
향후 수
정 / 보 완
이 필요
한 사항
은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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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책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공
요인

(지표영역)

단계별평가지표

비고정책형성
(공통지표)

정책집행
정책성과
(공통지표)

정책연계 
및 조정

(공통지표)
공통지표

과제별
지표

수강장려
금 수혜
범위 확
대 하 여 
영세소규
모 기업 
여성근로
자의 자
율 적 인 
능력개발 
촉진

상동 상동

1 .수강장
려금 지
원 확대
실시 여
부 
2 . 수강장
려금 지
원확대로 
인 하 여 
혜 택 을 
받았거나 
받게 될 
잠재 여
성근로자 
수
3 . 공공훈
련기관내 
여성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
황

상동 상동

2)능력
개발훈
련프로
그 램 
개발

여성근로
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상동 상동

1 .연도별 
여성근로
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시
범 운 영 
및 보급 
현황 
2 . 훈련효
과 평가
시 스 템 
구축 준
비 여 부 
및 계획

상동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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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책

세부
추진
과제

핵심성공
요인

(지표영역)

단계별평가지표

비고정책형성
(공통지표)

정책집행
정책성과
(공통지표)

정책연계 
및 조정

(공통지표)
공통지표

과제별
지표

4.남녀
평등한 
고용환
경 의 
구축

1)고용
평등실
천 우
수기업 
행정.재
정지원 
강화

우수기업 
지 역 별 
다수 발
굴, 선정

상동 상동

연도별 우
수기업 선
정 현황 
(명단 및 
선정 사유
가 된 기
업특성)

상동 상동

정부 
행정,재정 
지원혜택
과 연계

상동 상동

포상 및 
세제상 지
원, 공기
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행정상 우
대책 마련 
여부 및 
내용

상동 상동

기업의 
자율참여 
유인, 
건전 
기업문화 
조기정착 
지원

1 .기업의 
남녀고용
평등 실
태평가체
계 보완 
여부 및 
내용
2 .연도별 
기 업 의 
남녀고용
평등 실
태 평 가 
현황 또
는 계획
3.기타 기
업 내 평
등문화정
착 계획

정부조달
시 인센
티 브 제 
도입 (중
장기과제)

상동 상동

정부조달 
시 인센티
브제 도입 
여부 및 
내용, 또
는 계획

상동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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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자료 목록>

재직 여성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과제명 요구자료명
자료의
존재여부

부처
담당자

1.고용보험법상 훈련지원제도의 
활성화

1)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 완화하여 여성근로자 직
업훈련 기회 확대

2)수강장려금 수혜범위 확대하
여 영세소규모 기업 여성근로
자의 자율적인 능력개발 촉진

2.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개발
1)여성근로자 훈련프로그램 개
발 및 보급

1-1) 관련
-연도별 여성직업훈련 이수자 
현황
-지원요건 완화로 인하여 실질
적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게 
될 예상 기업의 숫자 및 여성근
로자 수

1-2)관련
-수강장려금 지원 확대실시 여
부 
-수강장려금 지원확대로 인하여 
혜택을 받았거나 받게 될 잠재 
여성근로자 수
-공공훈련기관내 여성특화 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

2-1) 관련
-연도별 여성근로자 훈련프로그
램 개발, 시범운영 및 보급 현
황 
-훈련효과 평가시스템 구축 준
비여부 및 계획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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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한 교육환경의 구축

과제명 요구자료명
자료의
존재여부

부처
담당자

고용평등 실천 우수기업 행정.재
정 지원 강화

1)우수기업 지역별 다수 발굴, 
선정

2)정부 행정,재정 
  지원혜택과 연계 

3)기업의 자율참여 유인, 건전 
기업문화 조기정착 지원 

4)정부조달 시 인센티브제 도입 
(중장기 과제)

1)연도별 우수기업 선정 현황 
(명단 및 선정 사유가 된 기업
특성)

2)포상 및 세제상 지원, 공기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행정상 
우대책 마련 여부 및 내용

3-1)기업의 남녀고용평등 실태
평가체계 보완 여부 및 내용

3-2)연도별 기업의 남녀고용평
등 실태평가 현황 또는 계획

3-3)기타 기업 내 평등문화정착 
계획

4)정부조달 시 인센티브제 도입 
여부 및 내용, 또는 계획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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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6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 토론내용

1. 평가지표의 모델(합동평가/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 평가)

가.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 평가의 문제

◦ 각 부처의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책평가와 중복될 우려

◦ 정성평가 위주로 구성. 정성평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분적인 수준에

서 이루어져야. 정성평가는 상당히 어렵다. 결국 계량화시킬 수 있는 것 

위주로 하고 도저히 되지 않는 것들을 정성평가로 다루어야. 

◦ 정성평가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 인적자원개발계획 평가는 형성평가, 집행평가, 성과평가가 있어서 결국 

평가를 세 번 해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다. 

◦ 피평가기관으로서도 업무부담이 굉장할 것이다.

◦ 인적자원개발계획 평가는 공통지표로 구성. 시책별로 지표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정책 건의를 하기도 어려워진다. 

◦ 물론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고 업무부담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 요컨대 인적자원 평가는 복잡하고 합동평가는 단순명료하다. 그리고 실

현가능성 면에서 합동평가가 훨씬 높다는 판단이 든다. 다만 포괄성 측

면에서는 인적 자원 쪽이 높을 수 있다.

나. 합동평가를 기본 틀로 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 평가를 보완하는 방법

을 고려해 볼 만하다. 

◦ 성과평가는 합동평가 식으로 하되, 모든 시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지표를 뽑아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한다. 다만 그 결과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보고서를 쓰거나 총괄 평가를 하고 

건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료 수집과정

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 듯하고, 그런 자료는 정책건의

에 매우 유용할 것 같다.



262  여성정책평가세미나

2. 평가지표 개발시 유의사항 및 아이디어

◦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요구자료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

리고 가능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할 경

우 거부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바로 작년에 현지평가를 하지 못

한 하나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 정성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하나의 지표에 대해 여러명, 

예를 들어 3명 이 평가해 평균을 내든지, 아니면 서로 합의해 동일할 점수

를 주는 방법이 있다. 영국의 Public Citizen Center(?) 에서는 평가단이 내

려가 합의를 거쳐 하나의 점수를 두게 되어 있다. 이런 합의제가 평균을 

내는 것 보다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평가지표별로 우수사례가 있으면 첨부하도록 하고, 거기에 가점을 주는 방

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수사례를 책자로 내는 것도 좋은 방법

이다. 

  

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문제)

◦ 동일한 시책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갖다대야 한다. 그건 평가의 본

질적 한계이다. 다만 기술적으로 지표를 개발할 때 상층 지표를 만들어

서, 즉 분모들을 가급적 집어넣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냥 예

산액이 아니라 ‘해당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액/전체예산’식으로. 이렇게 하

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투입요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평가를 

할 수 있다. 

◦ 그래도 문제는 있다. 해당 자치단체별로 역점을 두는 시책이 다르다. 역

점 시책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쪽을 평가하면 점수가 낮게 나오게 된다. 

민선제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역점 시책을 평가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와서 우

리도 80%정도는 합동평가 취지에 맞춰서 중앙부처에서 발굴한 주요 시

책 위주로 하고, 나머지 20%는 자치단체별로 추천할 수 있는 역점시책 

우수사례를 내면 그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냈다. 

    아마 여성정책평가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

들은 한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금씩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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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책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지, 무슨 완벽한 틀을 구성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굉장히 어렵다. 

  

나. (시책의 특수성에 맞게 차별화된 평가모델을 사용하는 문제)

◦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평가의 목

적이 시책별 건의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특정 시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동일

한 모델로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

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경우는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을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전부 다 다른 잣대

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렵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다. 괜히 이것 저것 막 집어 넣어 놓으면 혼란만 생길 우려도 있다. 

  

다. (시책별로 구체성의 수준이 다른 문제)

◦ 어떻게든 수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큰 틀을 갖춰놓고 개발하다 보

면 나중에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럴 때 중간중간에 단계를 삽입

해 묶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큰 틀을 가지고 top- down식으로 작

업을 하다가 나중에 거꾸로 bottom up식으로 맞추는 작업도 해야 한다. 

라. (전략적 평가)

◦ 정책에 따라 정책수단까지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관한 자료

를 빼내는 것이 평가의 요체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목

표만 있고 정책 수단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바람직한 상태, 즉 목표

에 따라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전략적 평가’라고 하는데, 피

평가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피평가기관에서 나름대로 해설할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원하는 자

료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 응답방식도 산식까지 제시하

고, 표형식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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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나누어준 다음에, 연구자들이 다시 

계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피평가자들이 바로 계산해서 써넣도록 하는 

것이 좋다.

◦ 평가가 힘든 경우에는 평가지표에서 빼버리고, 정성평가, 총괄평가(?-공

통지표에 대해 인적자원개발계획 평가와 같은 평가틀을 가지고 하는 방

식) 등의 대안을 찾는다. 

마. (평가의 대상)

평가 대상이 중앙이냐, 광역이냐, 기초냐 하는 것은 해당시책을 깊숙이 연구

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제 생각에는 중앙부처에서 직접 집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거의 없고 전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고 보고 

있다.

바. (평가의 주기)

매년 평가하는 것과 5년 계획이라면 중간에 한번 하고 마지막에 하는 평가

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초창기에는 꼭 한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초창기에 평가를 하지 않아 어떤 output을 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잡아주기가 힘들다.

3. 연구팀 실습자료에 대한 의견

◦ 평가지표는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무엇 무엇과 무엇’, ‘무엇 및 

무엇’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

◦ input이냐 process냐 output이냐, 이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결

정해야 한다. 특히, 가중치 계산할 때에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 이것도 하

고, 저것도 했는데 집행을 안했다. 그런데, 집행에 가중치를 두었다면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평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중앙부처는 주관부

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어떤 지표를 적용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우선 자치단체별로 여

건이 너무 다르고, 투입요소가 다르다. 이점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잘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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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평가결과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다.

◦ 중복된 내용을 반복해서 점검하는 것은 좋지 않다.

◦ 표현의 문제(평가지표의 ‘여부’→‘실적’, 측적지표에서는 ‘여부’)

◦ [전년도 대비 올해 실적]. 이미 일정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 ‘시설설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개별 여부 뿐 아니라 이용율, 활용

도도 함께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용도는 정성평가로 접근가능하다.

◦ 피평가기관에서 나름대로 해설할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원하는 자료

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 응답방식도 산식까지 제시하고, 

표를 원하는 경우에는 표형식까지도 제시해야 한다.

◦ (4-1)과 같이 평가하기 힘든 경우에는 평가지표에서 빼버리고, 대신 공통지

표를 이용해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정성평가 보다는 인적자

원개발계획 평가의 틀을 원용해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 것 같다. 

◦ 주관부서가 모호할 때에는 부처에 던져주면 알아서 해온다. 다만 이 경우 

정책건의를 하거나 책임을 물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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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정책평가의 발전방안

본원 연구진

지도 : 김형만(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소장)

Ⅰ. 여성정책의 특수성과 평가를 위한 과제

1. 여성정책 개념,  특수성과 평가에 대한 함의

여기서는 여성정책의 개념 및 특수성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그 같은 내용이 

여성정책을 평가하는데 함의하는 바를 정리하고자 함. 

가. 여성정책의 개념

□ 여성정책은 남녀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활용

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목표로 사회

의 모든 영역에서 현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 조명하여 성간 차이가 차별

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기준과 대안적 가치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김

선욱 외, 1993: 89). 

- 여성정책은 국가가 헌법상의 평등권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

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기본정신에서 출발함. 불평등한 법이 철폐되고 평

등한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사실상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정책과 제도의 이행에 대한 끊임

없는 감독과 평가가 관건임. 

□ 한편,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장.총칙의 제3조【정의】는 "여성

정책"을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동법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 등의 제7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서는 여성정책에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



270  여성정책평가세미나

의 복지증진, 라.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

고 있음. 

- 아울러, 동법 시행령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1장 총칙에서는 여성발전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6)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7)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8)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9)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10)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에 관한 정책

11)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정책

12)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13)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 및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정책

14)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15)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나. 여성정책의 특수성과 평가에 대한 함의

□ 아래에서 보듯이 여성정책의 몇 가지 특수성은 여성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가지고 일을 할 때 고유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여성정책

을 평가하는데도 영향을 미침.

- 첫째,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의 인권이나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남녀평등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정책의제

를 다룰 때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혹자는 ‘기회의 평등’이면 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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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소위 ‘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이는 ‘조건의 평등’

을 요구하고, 또 다른 이는 ‘결과의 평등’까지를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대안의 내용에 대한 합

의를 이루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입안

되면 일부에서 저항과 반격이 있을 수 있고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도 분분할 수 있음. 이 문제는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평가의 준거

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 있음. 

․또한 사회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이미지가 저마다 다를 경우 제목은 같

아도 내용과 가치 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정책사업이 집행되는 수가 있

는데 이러한 문제는 정책과제의 타당성과 일관성, 합목적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됨. 

․그러나 과학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합목적성과 일

관성, 타당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정책평가의 결과를 환류 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정책 수립의 타당성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음. 

․아울러, 여성문제 또는 남녀평등 문제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한 이들이 

평가 과정에 참여할 때 관심을 갖게 될 수 있고 참여 자체가 학습효과

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임. 

- 둘째, 여성정책은 그 특성상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 집단의 협력이 관건임. 여성중심의 접근(WID:  Women-in- 

Development)이 여성정책의 주를 이룰 때에도 그러하였지만 북경회의 

이후에 주류의 모든 영역에서 젠더접근(GAD: Gender-and-Development) 

을 하는 성 주류화가 강조되면서 여성정책을 추진 할 때 관계 집단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 짐.

․이 같은 특성은 평가를 수행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많은 관련 부처 

또는 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그렇지 않아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쾌하지 못한 일로 여겨지고 있고, 또 평가로 인하여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마당에 평가를 주관하는 기구에서는 피 평가기관으로

부터 협조를 얻는 일이 더욱 어려울 것임.

․이는 여성정책 주관 부처의 위상이 대부분의 다른 부처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낮을 경우 더욱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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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성정책 평가에 대한 국가 최고위급의 의지가 중요하고, 평가

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아울러, 평가계획의 수립과 평가지표의 개발, 평가의 실시 등 제반 과정

에서 관계집단의 참여를 통하여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 참여적 접근이 필수적임. 

․평가를 위하여 협조기제를 만들어 작동하면 그 것이 바로 평가 결과의 

환류를 위한 기제가 되고, 나중에는 그 기제가 다음 단계의 정책추진을 

위한 협조기제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셋째, 여성정책의 고질적인 어려움 중 또 하나는 여성정책이 종종 수사에 

머물고 구체성을 결여하며 추상적이라는 점임. Moser(1993: 149)는 이를 

여성정책의 ‘상징성’ 문제로 보고, 여러 나라에서 여성정책을 진정으로 시

행할 의도는 없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쉽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성정

책이 종종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한 수준으로 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여성정책의 이 같은 특성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세부추진 과제에 구체

성이 부족하고 목표가 명확치 않은 것들이 많이 포함 된 것에서도 발견

할 수 있음. 이 같은 여성정책의 추상성과 상징성은 평가를 어렵게 하

는 또 한 가지 원인이 됨.  

․같은 맥락에서 김양희 등(2001)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평가가 

어려웠던 이유로 정책과제의 성격이 “상대적인 비용․효과나 실현가능

성을 평가할 기준이 불분명”한 것과, “상위단계인 전략목표에서부터 최

하위 단계인 세부과제까지 그 포괄성과 추상성에서 일정한 원칙이 없

이 다양한 수준의 과제들이 혼재되어” 있고 “선언적으로 방향을 제시하

는 정책”들이 많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음.

․그러나 거꾸로 보면 많은 여성정책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책무성

을 결여하는 문제는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는 당위

성을 제공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함. 예산이나 정책 추진기제 등의 측면

에서 책임 있는 정책의 시행과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여건에서는 평가

를 통하여 정책의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한 가지 방

법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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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전에 비하여 요즘 여성정책의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추

세이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정책은 소외되고 혜택 받지 못한 여성들을 위

한 좋은 의도의 공익적인 프로그램의 성격이 짙었음. 공익적인 프로그램

은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김신복, 2003: 50), 좋은 의도의 프

로그램에 대해 책무성을 따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그 어느 때에 비하여 공공행정의 책

무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하여 다양한 정

책계획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임.

2. 여성정책 평가의 범위

가. 여성정책기본계획

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범위

□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서는 여성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 이에 여성부(이전 여성지위특별위원회, 정무장관(제2)실)에서는 1998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2003년 [제2차 여성정책기

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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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하위 목표로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

성의 복지 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를 제시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와 협력체계 구축

(Partnership)을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였음. 

□ 이상과 같은 기조 하에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광범위한 영역

에 걸쳐 다음과 같은 10대 핵심정책과제를 설정하였음. 

(1)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3)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5)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6)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 10대 핵심정책과제 하에 총 34개 과제와 115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였으

며, 세부과제별로 주관부처를 지정하였음. 여성부 이외에 총 12개 부처

(해양수산부까지 포함하면 13개부처)와 6개 청, 1개 위원회가 세부과제 

주관부처로 지정되어 있음.

□ 115개의 세부과제 중 43개 세부과제(37.4%)는 여성부가 주관하고 있으

며 10개 세부과제(8.7%)는 여성부와 행정자치부, 노동부, 복지부, 외교부, 

문화부,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어 전체 세부과

제의 약 45%의 주관부처로 여성부가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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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5%의 과제는 여성부 이외의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20개 세부과제(17.4%)를 주관하고 있으며 이외에 4개의 세부과제는 노

동부와 교육부, 복지부, 통계청 등등 공동으로 주관하는 등 여성부 다음

으로 가장 많은 세부과제의 주관부처로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보건복지

부는 11개 세부과제(9.6%)를 주관하고 있으며 1개 과제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음. 교육부는 6개 세부과제(5.2%)를 주관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교육부와 노동부가 1개 과제를 공동 주관하도록 명

시되어 있음. 이외에 행정자치부는 1개 과제(0.9%), 행정자치부와 중앙

인사위원회 공동으로 2개 세부과제(1.7%)를 주관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2개의 세부과제(1.75),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내지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2

개 과제(1.7%)를 주관하고 있음.

<그림 1>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관부처

중앙인사위

여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통계청

교육부

농림부

  농진청

  해수부

행자부
통일

외교

중기청

문화부

국방

과기부

특허

환경

□ 전체 세부과제의 87.8%를 여성부와 여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어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부와 여



276  여성정책평가세미나

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 특히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중심적 성격을 따

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여성부와 여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가 주관하지 않는 세부과제는 총 14

개 과제(12.2%)로 국방부, 과학기술부, 문화부, 통일부, 환경부, 중소기업

청, 특허청 등에서 주관하고 있음.

<표 1>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10대 핵심정책과제 주관부처

주관부처 10대 핵심정책과제
계

1 2 3 4 5 6 7 8 9 10

세부과제수 6 10 17 25 10 10 11 11 5 10 115

여성부(+타부처)*
5

(1)
3

(1)
5

(1)
1

6
(1)

4
(3)

11
2

(3)
6

43
(10)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
1

(2)
1

(2)

교육부(+노동부) 1
1

(1)
4

6
(1)

농림부(+해양수산부,농진
청)

2
(2)

2
(2)

노동부(+통계청) 1
18
(1)

1
20
(1)

보건복지부(+노동부) 3
8

(2)
11
(2)

국방부+경찰청 1 1

과학기술부 3 3

문화관광부 3 3

통일부 1 1

환경부 2 2

중소기업청 3 3

특허청 1 1

* 여성부+타부처(행자부(1), 노동부(1), 중기청(1), 문화부/문화재청(1), 외교부(3), 복지부(3))

2)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체계

□ (시행계획 수립) 여성정책기본법 제8조와 시행령 제5조에서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의한 해당기관의 연도별 시행계

획을 수립, 시행할 임무를 규정하고 추진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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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먼저 여성부 장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수

립지침을 작성, 배포함.

□ 시행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1

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

여 여성부에 제출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매년 1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다음연도 소관 여성관련 업

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함.

□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안을 

종합해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4월말가지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림(시행령 제5조).

□ 이 과정에서 여성부 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

음(여성발전기본법 제8조).

<그림 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체계

여성정책조정회의

중앙행정기관 여성부 시・도

시・군・구
여성정책담당

-시행계획안

-시행결과

-시행계획수립지침

-시행계획조정

-이행상황점검

시행계획

수립・시행총괄

-시행계획안

-시행결과

-시행계획수립지침

-시행계획조정

-이행상황점검

-시행계획안상정

-시행결과보고

-시행계획안

-시행결과

 

□ (담당기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정책 협조부서를 지

정하여 부서별로 수립된 계획안을 종합, 조정하여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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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시행령 제6조).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여성

발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정책책임관이 책무를 맡고 있음.

□ (이행상황 점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 시행에 관해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특히, 매년 제출되는 시행계획의 이행상

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가 부재하며, 그에 따라 계획의 실효성

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이에 2003년 개정된 여성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조

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음.(시행령 제5조) 

□ (결과보고) 시행계획의 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1월 중순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시․

도지사는 1월말까지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함. 여성부 장관은 그 결과를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함.(시행령 제5조)

3) 문제점

□ (시행계획 수립) 여성정책기본계획은 강제적 계획의 성격을 결여하고 있

으며 대부분의 정책과제가 구체적 사업 내용과 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선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음. 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는데 한

계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주관부처에서 이미 추진 중인 여성 관련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여성정책기본계획과의 관

련성이 불분명한 부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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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정책기본계획 상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

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보다 심각함.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계획

을 취합하고 여기에 해당 기관에서 이미 수립되어 있는 여성관련 사업 

계획을 합쳐 제출하는 경향이 큼.

□ (여성정책협조부서의 위상) 여성정책기본계획은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

하고 있지만,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은 여성정책 협조부서 소관으로 그 

외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립,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시행계획은 여성정책 협조부서의 자체 사업계획 성격을 띠고 있음. 여성

정책기본계획에서 채택한 주류화 전략이 정책 실행 현장에서는 실천되

지 못하고 있음.

□ (여성부의 조정권)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총괄하는 여성부에게 시행계획

에 관한 조정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실제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

출한 계획에 대한 조정권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여성부

의 역할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취합하

는 수준임.

□ (이행점검) 2003년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계획 이행점

검의 실행수단이 명시됨으로써 2004년부터는 이행점검이 이루어질 것으

로 기대되지만 이행점검의 결과 활용방식 등이 여전히 분명하지 않음.

□ (결과보고) 현재 시행결과 보고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당 연도에 시행한 사업 결과를 제출하면 취합, 보고하는 수준으로 평가

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년도 시행 결과가 다음 연도 시행계

획 수립 시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함.

□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의 고려가 필요함.

□ (시행계획 수립지침의 보완) 향후 수립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시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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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전면 보완해야 할 것임. 현재로

서는 여성부가 매년 배포하는 시행계획 수립지침에서 세부과제별로 사

업 목표와 내용,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가이드라인으로서의 효과를 높

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그리고 수립지침에서 시행계획의 평가 기

준도 제시해야 할 것임.

□ (평가의 대상과 범위) 평가는 매년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이 경우 평가는 중앙과 

지방의 이원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세부과제 주관부처를 대상으로 해당 부처가 주

관하는 세부과제 시행계획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해당 단체를 평가의 단위로 하여 제출한 시행

계획 전반을 평가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음.

□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모든 세부과제를 매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임.  따라서 핵심정책과제별로 중요한 세부과제를 매년 선정해 당해

연도의 평가는 해당 과제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계획기간을 포괄한 종합

평가에서 목표, 핵심정책과제와 함께 세부과제 전체를 평가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 (평가결과의 활용)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여성부가 시행계획 

조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행평가의 경우는 

보고 수준을 넘어서 평가 결과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나.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의 범위

1) 법적 근거 및 범위

□ 성별영향평가란 정책과 프로그램, 법제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

별적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평등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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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성별에 따라 편견을 재생산하는지 혹은 특정성을 배제하거나 소

외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도구임. 각종 정책의 사후적 효과분석은 많으

나 사회적 성(gender)으로서 여성과 남성을 정책계획 단계부터 사전적으

로 고려하는 분석은 부재함. 참여정부는 국정과제인 ‘양성평등의 구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재구조화 전략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 2002년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일반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부 부처의 모든 정책이 성 인지적으로 형성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제 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

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2003.3.12)에는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지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

을 할 수 있다

- 제8조(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① 여성부장관은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원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2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된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10조 제1조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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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

석․평가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운영규정(2003.7.4)은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정하고 있다.

-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정책의 분석․평가(이하 성별영향분석․평

가, 성인지적 예산분석, 성인지적 통계 생산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자문한다.

1.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정책의 분석․평가계

획 및 분석․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의 분석․평가 지표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정책의 분석․평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부 여성정책실장이 된

다.

③ 위원은 정책의 분석․평가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여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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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분석은 정책의 기획에서 시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형성의 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임.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에서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미리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

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성 분석은 사전적인 ‘성별영향분석’ 중심으로 시

행될 전망임.61)  

□ 여성정책평가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수립된 사업을 평가하는 것임에 비

해,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음. 또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물론 남성에게 미치

는 영향도 평가의 범주에 포함됨. 아직 연구도입단계에 있어 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을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나, 시범단계를 거

쳐 본격적인 시행기에 진입하면 모든 정책 수립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요구할 수 있음.

<그림 3> 여성정책평가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여성정책평가의 대상

모든 정책 및 사업

여성정책기본계획

□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정책은 연금, 사회보장정책, 실업대책, 교육, 정보

화 등 자원의 투입량이 많으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부의 중점 시책

과 성별에 따른 수혜도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책을 우선적으로 

함62)

61) 박성정․박영란․오정진․오현석․최정숙(2003).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선
행 모범사례 연구』. 여성부

62) 여성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여성정책조정회의 보고자료. 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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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63)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행을 입법화한 이래 정부는 

현재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기준(지표) 수립 방안 연구’(2003), ‘성

별영향분석․평가 선행 모범사례연구’(2003) 등의 기초연구를 통해 성별

영향분석평가의 추진을 준비해왔고,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과의 평

가협조체계를 구축하였음. 또한 전문가, 각 부처 공무원, 단체대표 등 각

계 각층의 협조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위원

장: 여성부차관)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평가의 기초 자료로서 성별 

통계의 집적을 위해 통계청 및 각 부처와 협조하였음.

□ 정부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의 제1단계로 정부부처 인식 확산 및 시범 실

시(’03∼’04), 2단계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05)을 계획하고 있음. 

여성부가 여성정책추진회의에 보고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추진계획

(2003.9.24)’은 다음과 같음.

<제1단계> 정부부처의 인식 확산 및 시범 실시(’03∼’04)

-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4개 부처 예산에 대한 

성별 분석 실시(’03. 5 ∼ 12)

- 성별영향평가 실시 지침 발간(’03. 11)

- 공무원 성별평가 능력 제고 교육훈련 실시(’03): 공무원교육원 및 한국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에 관련 과목 설치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영향평가 체계 마련(’04)

- 정부 중점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시범 실시(’04): 양성평등 파급효과가 

큰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4개 부처를 대상으

로 각 부처가 대상정책을 자체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함. ‘정책분석․평

가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상정책 및 지표 

선정.

63) 여성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여성정책조정회의 보고자료. 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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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확산(’05∼)

- 성별 수혜도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책 중심으로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확산: 평가대상 정책으로는 연금, 사회보장정책, 실

업대책, 교육, 정보화 등 자원의 투입량이 많으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부의 중점 시책과 성별에 따른 수혜도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

는 시책이 될 것임.

- 양성평등 관점의 예산편성가이드 권장(’06)

- 정책과정에서 성별 문제를 전문적으로 발굴, 분석할 수 있는 ‘성별영향

평가사’ 등 전문가 양성

- 성별영향평가의 민관협력네트워크 및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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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 및 과정으로 추진될 예정임.

순서 처리내용 추진부서 관련기관

1 연도별 지침 시행 여성부 각부처

2
추진 담당부서 지정
자체 내부지침 수립․시행

각부처
소속 및 
공공기관

3 성별영향평가계획보고서 작성․제출 각부처 여성부

4 계획보고서 검토 조정(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활용) 여성부 각부처

5
성별영향평가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정책분석․평가
자문위원회 활용)

각부처 여성부

6
결과 종합보고(여성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국회여성위
원회)

여성부
국무조정
실

7 익년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지침 수정․보완 여성부

3) 문제점 및 방향

□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그 관점의 생소함으로 여성계 밖에서는 아직 광범

위한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평가기법도 개발되는 과정에 있

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

선 각부처 공무원들의 긍정적 인식과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고, 

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평가도구 및 지침이 제시되어야 하며, 평가기법 

교육을 통해 실효성있는 결과의 산출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정책 개선

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가치에 대

한 확신이 형성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여성정책기본계획평가와 성별영향평가가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

는데. 향후 평가의 중복이나 일선의 평가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평가제도의 차별화 또는 통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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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주관 기구 및 추진체계

가. 평가주관 기구 

□ 여성정책기본계획이 평가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고 단일화된 평가기구에 

의해 효율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평가만을 전담하는 

평가 주관기구 지정이 필요함.

□ 평가 주관기구는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누가(어디서)하는가에 대한 논의

를 의미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여성부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

여야 함.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

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성부가 이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수행하

는 방식을 취함.

-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정책 평가의 근거법으로 부적합 한 경우 평가를 

위한 근거법 마련이 시급함.

- 여성부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되 여성부내에 여성정책평가위원회를 신설

하거나 또는 기존의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음.

-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운영 규정 제2조(기능)에 의하면, 자문위원회

는 정책의 분석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자문한다. 1.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제출한 정책의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의 분석․평가지표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되

어 있어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가 성별영향분석 뿐만 아니라 여성정

책 평가에 대한 지원 및 자문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가 성별영향분석 및 여성정책 평가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여성정책평가위원회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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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내에 신설될 여성정책평가위원회나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여성정책 전문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을 여성정책 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후 이 기관에 여성정책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형식을 

취함.

- 이러한 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행시 행정자치부의 합동평가위원

회가 주관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합동평가 전문지관으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임.

□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평가 대상을 

사업으로 선정된 정책에 대해 평가 틀과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시행하되 

자체적으로 여성정책 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함.

- 여성정책 평가팀은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 인력이 주축을 이루되, 여성부

내에 신설되는 여성정책평가위원회 또는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위

원, 여성부 공무원, 학계,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함.

□ 여성부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여성정책 평가 결과는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함.

나. 평가 추진체계

□ 평가 추진체계는 여성부가 주관을 하되 평가단이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

평가센터 안에 있어 평가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여성부와 여성정책평가센

터가 공동으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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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평가 센터형 

지방자치단체 여성부장관

여성정책평가센터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 책임관

(관련부서)

평가단

평가결과의

반영
평가결과의

반영

평가결과

통보

평가결과

통보

평가결과

보고

국무총리실 여성정책조정회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여성정책 
관련부서

□ 여성정책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은 총괄반과 분야별 소위원회 모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평가단은 평가단에는 여성계의 신망을 받는 분으로 평가단장을 선임하

고 총괄반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어 평가업무를 분담함. 

- 총괄반에 속한 구성원은 분야별 소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전체적인 평가

업무를 함께 논의하면서 동시에 부분별 전문분야를 평가하도록 함.

- 총괄반은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결과 평가편람 작성, 여성정책기본계

획 추진 결과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 계획 작성 및 평가위원 선정, 기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소위원회는 각 부처가 수행하는 여성정책을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분야

별 전문가로 평가 실무반을 구성함.

- 소위원회는 분과별 전문가(2-3명), 여성부 및 관련부처 공무원(1-2명), 

여성NGO(1명), 여성개발원 팀원 2인 정도로 구성하여 각 5-6명으로 

구성함. 

- 분야별 소위원회를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4가지 비젼과 목표에 따

라 분과별로 나눌 경우,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분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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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분야,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분야,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분야로 구성함.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소위원회는 평등문화 및 의식, 양성평

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과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고, 지식기반사

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소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등과 관련된 정책을 평가함.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소위원회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사회문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등과 관련한 정책 평가를 

담당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소위원회는 여성에 대

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등과 관련한 정책 평가를 담당함.

- 소위원회는 평가 대상 평가 기준 및 지표 개발, 현장 및 관련 부처가 제

출한 정책결과 서류 평가, 평가결과 작성, 기타 평가 실무와 관련한 업

무를 수행함.

- 평가업무지원반은 평가와 관련한 지원업무를 수행함. 업무는 평가관련 

자료수집 및 정리, 자료 검색, 회의 일정 공고, 평가 관련 위원 연락, 평

가 원고 편집 등.    

분야별 소위원회 모형

총 괄 반

평 가 업 무 지 원 반

사

회

문

화

분

야

경

쟁

력

강

화

분

야

대

표

성

제

고

분

야

복

지

및

인

권

분

야

총 괄 반

평 가 업 무 지 원 반

사

회

문

화

분

야

경

쟁

력

강

화

분

야

대

표

성

제

고

분

야

복

지

및

인

권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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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주관하는 여성부와 실질적인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평가 센터내 평가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여성부

-중앙부처 및 시․도의 의견 수렴하여 과제 선정

-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평가 대상 분야별 평가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에 따른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 

통보 

-평가단 구성(한국여성개발원과 공동)

-국무조정실에 추진상황 수시 보고 및 협의

-평가결과를 국무조정실(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를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및 대통령에 

보고

․부문별 우수사례에 대하여 포상실시

․평가수범사례 발간․배포

◦ 한국여성개발원(평가단)

- 평가계획(안) 작성

- 평가대상 평가 기준 및 지표개발

- 평가편람 작성

- 현장 및 관련 부처가 제출한 정책결과 서류 평가

- 평가결과 분석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업무지원반

- 평가관련 자료수집 및 정리

- 평가관련 자료 검색

- 회의 일정 공고

- 평가 관련 위원 연락

- 평가 원고 편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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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도구

가. 평가의 틀

□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합동평

가의 틀을 원용하여 세가지 내용을 주요 구성방식으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첫 번째는 기관의 역량평가, 두 번째는 정책세부사업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로 할 수 있음. 

□ 기관역량평가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나 자치단

체가 투입하여야 할 요소,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 되며, 이를 기관의 

역량평가라고 명명할 수 있음. 

□ 정책세부사업평가는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0대 핵심정

책과제 및 세부 사업 등을 근거로 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

하는 것이 될 것이며, 산출물 및 일부 결과를 포함한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임. 이를 정책 세부사업평가라고 명명함. 

□ 고객만족도 조사는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추진된다고 할 때, 고객이

나 해당 주민들이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어느정도나 만족하고 있는 

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고객만족도 조사라 명명할 수 있음.   

나. 평가지표 구성과 개발 

□ 기관역량평가

◦ 기관역량평가는 당해기관이 행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정

책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음(김현구, 

200).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운영, 인사관리, 기강확립, 

정보화의 준거를 통한 행정관리역량과 자체평가와 국정홍보를 통한 정

책관리 영역의 2가지로 이루어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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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정책 평가에서는 기관역량 평가를 통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실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가를 진단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둠

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평가지표

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짐. 이 때 항목은 법․제도의 정비, 

인력 및 예산의 문제, 협조체제의 문제,  기관장 관심도 및 홍보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항목 평가지표

 법 제도의 정비  법제도 정비 실적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인력규모 및 적절성

 인력의 전문성/ 교육훈련실적

 예산의 확보 및 집행 
 예산규모 및 적절성

 예산의 집행실적 및 적절성

 내외부 협조체제  부서간, 중앙 및 타부처간의 협조체제

 기관장 관심도  기관장의 실천의지

 홍보  
 홍보 실적

 홍보 수단의 다양성 

◦ 기관역량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평가시 이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정책 세부사업평가

◦ 정책의 세부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구성체계는 본 연구 진행과정에서 제

기된 여러 방법들중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방식을 준용하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행자부의 합동평가방식에 의거하면 지표의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분야→부문→항목→목표→전략과제→평가지표→산식

․분야: 여성정책기본계획중 4개 정책목표

․부문: 10개 핵심정책과제

․항목: 핵심정책과제별 주요 시책이나 사업 등

․목표: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추진목적을 목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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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평가지표: 전략과제에 대한 지표화

․산식: 측정지표

분야 부문 항목 목표 전략과제

4개 정책목표
10개 핵심
정책과제

주요 
시책이나 사업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추진목적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구체적 내용

달성달성달성달성

평가지표

전략과제에 대한 
지표화작업

달성

자료출처: 라휘문(2003), 세미나 자료 중에서 

□ 지표의 구성체계

◦ 지표의 단계 : 사업 및 시책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목표, 전략적 

과제, 평가지표, 측정지표 의 4단계로 설정함. 각 지표에 대한 정의는 다

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임. 

◦ 목표

- 해당 사업이나 시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임.  

◦ 전략적 과제

- 목표를 보다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달성과제로 전환한 것으로 해당사

업의 성과 또는 실패를 측정하는 준거

◦ 평가지표

- 전략적 과제의 실제 구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양적(또는 질적) 지표

- 성과지표는 다시 산출(output)지표와 성과(outcome)지표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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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이 가져온 결과나 성과의 양과 질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술

적으로 매우 어렵고, 단기적으로 측정하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

로 산출물에  초점을 두면서 성과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할 필요

가 있음. 

◦ 측정지표

- 측정지표는 평가지표들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치 

산식을 의미함. 

◦ 이러한 구성체계에 의하여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한 분야에 대한 

지표화작업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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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 분야 여성대표성 제고’분야 평가지표의 구성체계 예시>

군의 문호 지속적 
확대

군대내 남녀평등한 
인사관리체계 구축

경찰분야의 점진적 
확대

공공

부문 

여성의 

의사

결정

과정 

참여 

확대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수립 및 시행

각 부처 여성 
국·과장 임용 확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주요 보직에의 
여성배치

군,경찰분야 여성 
진출 확대

여성관리자 확대계획 
수립실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여부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여성국장 임용실적

주요보직 여성 
임용실적

각종 위원회 
여성위촉실적

여군 증가율

여군 지원자 증가율

여성과장 임용실적

여군인력 수급계획 
수립실적

주요병과 여군비율

여경인력 수급계획 
수립실적

여경 증가율 

여경 지원자 비율

교육프로그램 
개발실적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항목> <평가지표><목표> <전략적 과제>

◦ 평가지표 및 측정지표 설정시 유의사항

- 평가항목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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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제가 정량평가하기 어려울 경우 정성평가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좋음. 

- 정성평가일 경우 한 지표에 대하여 여러사람이 평가함으로써 합의를 

이루도록함이 바람직할 것임. 

- 전략과제가 모호하여 평가 및 측정지표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평가단이 과제를 상정하고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피평가기관의 정책개

발에 대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평가지표별로 담당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한 우수사례를 제출하

도록 하면, 홍보 및 교육효과를 꾀할 수 있으므로 지표 개발시에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음.  

□ 고객만족도조사

◦ 고객만족도조사는 4대 정책목표, 10대 핵심정책과제 또는 핵심정책과제

별 세부사업의 실천결과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정도를 측정하는 것임. 

◦ 구성체계 

- 만족도 조사는 고객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의 서비스 활동 전반이나 특

정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의 활동을 평가하게 하는 제도임. 즉 대상집단

이 인식하는 정책의 체감효과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함. 

- 만족도 조사는 조사대상을 주민일반으로 할 수도 있고, 특정 서비스의 

사용자 즉 고객으로 한정할 수도 있음. 여성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국민 일반에게 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여성정책담당기관이나 담당부

처를 방문하였거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고객집단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또한 평가대상도 특정 서비스로 한정할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 기관 전

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 여성정책의 특성상 서비스 사용자 또는 수혜자를 파악하기가 힘든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음. 따

라서 ① 평가대상과제가 선정되면,  수혜자 집단이 명료한 과제를 대상

으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② 기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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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의견을 냈거나 불만을 제기하였거나 관련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

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주민만족도조사 시행시 고려사항

- 사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음

-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조사방법 : 면접‧전화‧우편조사 등 직접조사방법 활용

- 표본추출 : 해당사업의 직접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되 모집단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할당표본추출방법 적용

- 설문구성 : 평가대상 사업별로 구성

- 측정방법 : 리커트 척도법(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점수화)

   

다. 평가지표 개발 및 대상과제 선정시 전제조건

□ 평가 대상 과제 선정시 유의사항 

◦ 여성정책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고 할 경우에도 모든 분야별, 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하기가 어려우므로 매해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해야 할 필요

가 발생함. 따라서 해당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평가대상과제를 선

정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이때 과제선정기준은 ① 

그 해 국정현안과 연관깊은 과제, ②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 ③ 가급적 모든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해당할 수 있는 과제, ④ 집행단계까지 이루어진 과제, ⑤ 당해연도에 종

료된 과제 등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 틀 및 지표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실시 

◦ 각 분야별 여성정책평가틀과 지표개발을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나 전문가세미나를 개최하여 평

가과제의 선정이나 지표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Ⅶ. 제7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 ; 우리나라 여성정책평가의 발전방안 299

특히 구성된 평가지표 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평가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성정책평가 시

범사업을 위한 편람을 작성함. 

□ 피평가기관과의 협의과정을 통한 지표확정

◦ 이러한 지표는 반드시 평가 이전 단계에서 평가 받을 부처나 지방자치단

체의 담당자들과의 협의 과정을 통하여 지표에 대한 검토협의과정을 거

쳐서 확정해야 할 것임. 이러한 협의과정은 평가과정에 대한 교육 효과

와 함께, 지표의 현실 타당성을 진단할 수 있고, 추후 실제 평가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에도 필수적인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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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결론 : 여성정책평가의 방향

1. 여성정책 평가의 방향

□ 이번 총괄회의에서는 여성정책의 특수성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여성정책 평

가의 의의와 과제들을 살펴보았음. 여기서는 과연 여성정책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가 필요하고 실제 어떠한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함.

- 첫째, 평가의 전 과정이 참여적이어야 함.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할 경우 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납

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정책목표의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평가의 준거

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임. 

․ 여성정책에서 이 두 가지의 약점을 보완해 가면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서는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모

든 과정에서 관계집단의 민주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둘째, 여성정책의 대부분은 여성의 세력화나 남녀평등의 실현과 같은 특정

의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음. 최근 국내 정책평가에서 기술적, 계량적인 측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추세인데 그러한 가치의 실현 여부를 양적으로 평

가하기는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여성정책을 평가할 때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

이 중요하지만 질적이며 가치지향적인 방법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  

- 셋째, 최근 정책평가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평가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

하고 또 그 모델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논란도 많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이행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방치될 경

우 평가의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계획 추진의 효율성을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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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킬 수 있음. 따라서 단순하고 기초적인 수준이더라도 타당한 방법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넷째, 현재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에 의한 중앙부처의 정책평가를 비롯하여 

정부시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시행평가, 개별 부처에 의한 평가 등이 진

행되고 있고, 그 외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 과학기술발전계획 등 국가 차원

의 주요 중장기발전계획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들 사이에 중복성의 논란도 있고 과도한 행정력이 요구되어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초래되기도 함. 

․ 여성정책의 평가가 여러 주체에 의하여 분산 추진될 경우 행정력이 낭비

되고 피평가기관의 저항도 있을 수 있음. 그럼에도 엄연히 법령에 근거

하여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여성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

계획인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계획의 존재가치를 부

정하는 것이며, 그의 책임 있는 이행을 중시하지 않는 것임. 

․ 따라서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관련된 평가를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을 중

심으로 단일화하고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섯째, 평가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현황파악과 우수사례 발굴, 지원과 환

류를 위한 것이어야 함. 그렇지 않아도 최근 정책평가로 인하여 부처간,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어 ‘서열매기기’ 발상은 

버려야 할 것임. 

-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평가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지방

자치제 실시 이후 실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

는데, 평가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지역 주민에게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정책업무에 대해 비중을 두어 평가하는 등 평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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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정책평가 실시를 위한 구체적 고려 사항

□ 여성정책평가의 주체는 여성정책의 총괄부처인 여성부가 되어야 하되, 평가

를 위한 실무작업은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

적해 가지고 있는 기관 (예: 한국여성개발원)이 주관하도록 함. 

□ 원활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부와 평가주관기관 사

이의 긴밀한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여성부는 평가주관기관의 실

무 작업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행

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임. 

□ 평가의 실무를 주관하는 기관은 여성정책의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그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함.  

□ 평가단은 여성정책의 분야별 전문성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이들로 

구성하며, 평가단장은 신망과 전문성, 인품, 적극성을 겸비하고 실제 시간투

입을 할 수 있는 이로 위촉해야 함. 

□ 평가의 전 과정에서 교육과 학습을 중시해야 함. 교육과 학습은 평가를 주관

하는 기관의 실무팀은 물론, 평가단, 피평가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므

로, 평가주관기관은 단계별, 대상집단별로 연찬회,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

□ 단계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의 중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

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함. 

□ 여성정책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계획으로 연도별 시행에 대한 평가

와 계획주기(5년)별 종합평가를 각각 실시해야 할 것임. 종합평가는 계획에 

포함된 10대 핵심과제 모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매년 실시하

는 시행평가에서는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일부 과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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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평가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평가 사이의 관계

에 대한 혼돈과 중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여성정책기본계획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으로 그 자체가 평가의 대상범위

를 구성하고 있음. 반면,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평가는 특정의 정책을 대상

으로 하기보다는 모든 정책에 적용해야 하는, 정책평가의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서도 성별 영향평가를 

병행할 수 있고,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함. 사실 당초 성별 영향평가는 소위 ‘여성정

책’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반 정책 즉, 흔히 성중립적이라고 믿는 정책의 성별 

영향을 평가분석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을 상기할 때, 여성정책의 책무성과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의 평가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실시하

고,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는 일반 정책 중에서 정책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

이 합리적임.

□ 여성정책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재의 여성정책 및 정책평가 관련 법

규를 정비하도록 함. 특히 현재 여성발전기본계획 제10조는 정책의 성별 영

향 분석․평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에는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한 장

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평가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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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7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 토론내용

◦ 여성정책 평가 vs. 점검

- 점검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 다음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과정을 

확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고 성과를 평가하는 정책평가와는 

의미가 다름.

- 법상에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완전히 정해지면 평가를 쉽게 행할 수 있

으나 법상에 점검으로 되어 있을 경우 부처에 협조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

라 반발이 있을 것임. 

  현재 상태에서는 점검 쪽으로 하다가 나중에 평가가 꼭 필요할 경우 평가

관련 개정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점검작업을 해 놓은 것이 바람직함.

◦ 성별영향평가와 정책점검

- 성별영향평가와 점검은 달리 갈 것 같은데, 이미 진행된 사업을 영향평가 

하다보면 점검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이미 진행된 정책들은 

점검 쪽에서 하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임. 또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도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어

려운 것들은 점검 쪽으로 넘겨 영향평가와 점검을 구분하는 것이 좋을 듯 

함. 부처 차원에서도 의도는 좋아도 중복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왜 똑같은 

것을 자꾸 하느냐는 반발이 생길 수 있음.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틀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사업을 평가한다고 하였으나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보면 주관부처가 

중앙부처로만 되어 있는데?

- 지자체도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있는 정책들을 수행할 책무가 있으나 여

성정책기본계획안에 지자체를 주관부처로 명기를 하지 않았을 뿐임. 지

자체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매년 제출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도 해야 함. 

- 지자체까지 포함될 경우 대상범위가 넓어져 점검을 하더라도 피곤해질 



Ⅶ. 제7차 여성정책평가세미나 ; 우리나라 여성정책평가의 발전방안 305

우려가 있음.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함.

- 구성체계에서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성

과지표를 개량화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반해 결론 부분에서 

질적 평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현황파악과 우수사례 발굴, 부처

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 고려 등의 부분은 서로 상충되고 있는데? 

- 평가목적이 개량화하여 서열을 매기는 것인지, 현황파악과 우수사례 발굴

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평가를 컨설팅 개념으로 해석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임. 컨설팅 개념으로 가

려면 엄청난 자료축적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함. 

- 성과를 지표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며 지표를 누가 만들고 누가 하는가

도 중요하고 추진상에도 문제가 많음. 

- 평가추진체계는 소위형태가 좋을 듯 하고 평가단을 구성할 때는 총괄반

의 인원이 소위에도 포함되어 집중적으로 이 일을 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지표가 제대로 생성되려면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관련된 백 데이터가 필요

할 것이고 이런 작업을 해야 할 인력도 확보되어야 함. 

- 처음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법상에 점검하는 단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할 것임. 

    몇 년 후로 목표를 두고 평가관련 법상의 개정을 해야 할 것임.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전문가가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백

업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성적인 지표 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조금씩 해 둔 후 나중에 평가를 본격적으로 수행

하는 식으로 장기적인 작업으로 인식하면서 해야 할 것임.

- 타 부처외의 관계, 중복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점검을 평가로 해석하기 때

문인데, 초기에는 점검으로 하다가 법상으로 평가를 명확히 한다면 중복

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임 법상으로 명확히 할 경우도 영

역 상에 중복문제는 발생할 것이나 이 경우는 역할분담식으로 하면 충분

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서열을 매길 것인지 우수사례 발굴 쪽으로 갈 것인지.....인적자원평가기본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평가하여 서열을 매기는 것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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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개 과제를 전부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으므로, 각 과제마다 시

점을 점검하고 백 데이터를 구축하여 평가과제를 선정하여야 함. 115개 

과제이지만 핵심적으로 흐르는 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평가할 몇 개

의 과제를 추려낼 수 있을 것임.

-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평가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

야 할 것임. 점검 작업을 하면서 2007년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대비한 것으로 백업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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